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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국가를 둘러싼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그 속도에 가벼

운 현기증이 느껴질 정도다. 한국의 저출생은 세계 역사상 가장 낮은 수

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2070년에 한국 땅에서 유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 13명 가운데 한 명 수준(7.5%)으로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46.4%)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다. ChatGPT가 불러오는 인공지능의 기술 진보는 인류 문명의 근거를 

부술 것이라는 위기감을 동반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기술 발전 속도가 

피부로 체감되는 나라다. 패스트푸드 매장에 꼿꼿이 들어선 키오스크들 

앞에서 디지털 격차는 직감된다. 한국은 산업용 로봇 보유량 등에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앞선 축에 속한다. 기후위기 역시 일상으로 체

험되고 있다. 2024년 여름 한국은 36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했다.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여름이었다.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이제는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 복지국가는 이러한 변화가 전개할 사회적 위험의 내용이 무

엇일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기존의 실업과 빈곤, 건강에는 어

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번 연

구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가 한국인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정

면으로 다뤘다. 물론, 다른 미시적인 연구에 비해서 세부적인 정교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구다. 그럼에도, 당대 변화의 방향과 속도, 충격의 

내용과 깊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연구다. 전자의 연구가 세밀한 

정물화라면, 이번 연구는 대형 화폭에 그린 풍경화일 것이다. 이번 연구

가 한국 복지국가의 장기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밑그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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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의 복지국가센터

의 박사 다섯명이 모두 참여했다. 더불어, 보사연의 조성은, 임완섭, 이주

미 박사가 추가적으로 연구에 합세해서 보고서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렸다.

이들의 공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인하대 복지국가재구조화센터의 

윤홍식 교수가 보고서의 3장을,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의 최영준 교수

가 보고서의 2장을 작성했다. 두 학자는 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연구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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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복지국가는 실업 및 노령 같은 구사회적 위험과 돌봄 및 근로빈곤 같은 

신사회적 위험에 일정 정도 대응하면서 전통적인 모델을 갱신해왔다. 복

지국가는 20세기 전후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정치·경제적인 토대 위에서 

발전했다. 21세기 들어서는 복지국가의 지반을 흔드는 도전이 점차 거세

지고 있다. 새로운 변화는 질과 양의 측면에서 복지국가 개선 혹은 갱신

의 수준을 넘어선 재구조화를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 Blanchard et al.(2021)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로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및 불안정, 인구변화를 제시했다. 

European Commission(2023)의 고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미

래 복지국가를 위협할 네 가지 메가트렌드로 ① 인구변화, ② 노동세계의 

변화, ③ 디지털화와 기술변화, ④ 기후변화와 녹색전환을 제시했다. 

OECD(2024a) 역시 사회정책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메가트렌

드로 ① 고령화, ② 가족구조 변화, ③ 노동력 공급 경향 변화(파트타임 노

동의 증가 포함), ④ 디지털화 및 자동화, ⑤ 기후변화를 제시했다. 복지국

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메가트렌드에 대해서 OECD, 유럽연합 등은 대체

로 흡사한 내용을 제시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들의 연구는 미래 위협 

요인들이 복지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과 경로에 대한 분석이 결여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변화들

이 노정하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변화의 보편성 및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세 가지 변화가 구성

하는 사회적 위험의 경로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위협할 세 가지 위협 변수로서 

요약



2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 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

① 기술변화, ② 인구변화, ③ 기후변화에 주목했다. 해당 변화들을 선택

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기술/인구/기후의 세 가지 변화는 미래 복지국가의 재구성을 요

구할 정도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상정하고 있다. 이들은 ‘3세대 

사회적 위험’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a new generation of social 

risks’(Johansson et al., 2016), ‘ecosocial risk’(Hirvilammi et al., 

2023) 등이다. 둘째, 세 가지 변화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구성 논리의 기

반이 되는 시민권(citizenship)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테면, 환

경 문제가 국경을 넘어서는 글로벌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Earth citizens(Van Steenbergen, 1994) 개념이 제시됐으며, 

온라인상에서의 netizen(Hauben, 1995) 혹은 시민 개념을 넘어선 

denizen(Groenendijk, 1996), postnational citizenship(Soysal, 

2001) 등의 개념이 제시됐다. 셋째, 기후/기술/인구 변화는 복지국가의 

구조와 내용을 바꿀 잠재력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변화를 주목하

는 연구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국가의 모습을 각각 eco-welfare 

state(Gough, 2016), Welfare 4.0(Buhr, 2017)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인구변화에 대해서 Cylus, Figueras & Normand(2019)는 “인구 고령

화는 복지국가의 종말을 초래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2년 차 연구의 내용과 다음과 같다. 첫째, 범지구적·보편적 현상

으로서의 기후·기술·인구 변화가 구성하는 ① 사회적 위험과 더불어 전

통적 사회적 위험으로서 ② 빈곤 및 불평등, ③ 고용과 소득, ④ 주거 및 

지역, ⑤ 건강과 수명, ⑥ 돌봄과 일·가정 양립, ⑦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세 가지 변화가 신·구 사회적 위험에 누적해서 미치는 영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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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두 가지 사회적 위험과 다른 3세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일지를 분석했다. 

2. 주요 연구 결과

제2장에서는 사회적 위험의 개념과 구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구조 변

화에 따라서 사회적 위험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금 복지국가는 어

떤 변화와 위험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사회적 위험은 개인

이 당면한 위험이지만, 모두가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공적 대응을 요구하

는 위험이다. 역사적으로 복지국가가 대응한 사회적 위험은 개인적 위험

이기도 하지만 위기 시에는 소비 저하나 저출산과 같이 집합적으로 한 사

회 경제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은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서 함께 이해될 필요

가 있다. 

사회적 위험은 구조적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가장 핵심적

인 기존의 구조적 변화는 산업화와 탈산업화였으며, 이에 따라 복지국가

가 출현하고 변화하였다. 지금은 디지털 전환, 기후 전환, 인구 전환이라

는 삼중전환이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을 촉발하는 핵심 구조 변화로 이

해된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구조는 사회적 위험을 진화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적 위험은 고정된 개념과 속성을 가지고 있

지 않고, 마치 생물(living creature)처럼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변형된

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새로운 위험의 출현이 과거 위험의 해결을 의

미하기보다는 계속 누적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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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표 1〉 사회적 위험의 구성과 특성

전통적 사회적 위험 새로운 사회적 위험 3세대 사회적 위험

구조적 변화 산업화 탈산업화 삼중전환

핵심 개인적 위험 소득과 건강 숙련과 돌봄 외로움과 정신건강

핵심 정책 대상 가부장 근로연령대 전 연령대

핵심 집합적 위험 집합적 소비 생산과 재생산 전환과 연결

복지국가 대응
사회보호: 사회보험
과 공공부조

사회투자: 사회서비
스와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새로운 사회보호와 
사회투자 그리고 사회
혁신 

복지국가 목표 탈상품화 탈가족화 생존과 적응

대응체계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시장
정부+시민사회
/ 공동체

경제학적 패러다임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공백과 
임의(ad hoc) 접근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은 가부장의 소득과 건강에 초점을 맞추었고, 가

부장이 사회적 위험을 경험했을 때 탈상품화를 제공하는 사회보호가 핵

심적 정책이었다. 집합적으로는 케인즈주의 경제학에 입각하여 원활한 

소비 유지를 통한 경제성장이 복지국가의 역할과 맞물려 있는 목표이기

도 하였다. 4대 사회보험이 출현한 시기였으며, 일하는 남성 가장이 없는 

시민들에 대해서 공공부조를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이후 탈산업화 단계에서 경제 이행과 함께 숙련의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유연화된 노동시장 속에서 근로빈곤의 이슈가 연결되어 발

생하였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모가 일상화되고, 수명이 증가하면서 돌봄

의 이슈가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소비의 안정화를 강조

하는 케인즈주의에서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완전고용과 보편적 

복지보다는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을 강조하고, 재정적 지속가능

성이 강조되면서 탈상품화보다는 탈가족화를 통한 재상품화가 중요한 정

책적 목표가 되었다. 탈산업화 시대의 저성장 흐름 속에서 복지국가가 어

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인지, 그리고 줄어드는 출산율을 높여서 활발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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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통해 미래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방향은 사회보호

보다는 사회투자였다. 맞춤형(tailor-made)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중앙

정부보다는 지역 단위의 정부나 민관협력, 거버넌스, 신공공관리론이 강

조된 시기였다. 

탈산업화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구조적 변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추동하는 전환의 기류들이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이를 삼중전환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기존의 소득, 고용, 건강, 돌봄, 숙련 같은 사회적 위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시키고 관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외로움이나 정신

건강 문제를 상당히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이는 사

회보호와 사회투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높인다. 이 시기

의 핵심 사회적 위험의 특징인 불확실성을 줄여서 예측 가능한 삶을 제공

하기 위해서 사회보호와 투자는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다

만,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이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동시

에 관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시민사회와 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새

로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 사회

보호 및 사회투자와 함께 필요할 수 있다. 영리화되고 관료화된 정책 대

응으로는 관계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위험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은 남성 가부장에 미친 영향이 컸으며, 새로운 사

회적 위험은 아동, 청년, 여성, 중고령층, 그리고 이주민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거나 주변부에 있는 이들과 관련이 깊다. 3세대 위험은 코

로나19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무차별적인 속성을 지니고, 이 위험으로부

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디지털화와 외로움의 문제 역시 아동부터 노

년까지 모두가 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여전히 불평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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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심하고,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한 것도 삼중전환의 이슈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같은 사회적 위험을 경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재분배를 통해 모든 이들의 위험에 대응하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는 삼중전환 시기에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 질문이 될 것이

다. 동시에 디지털 전환, 기후 전환, 인구 전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

하여 성공적인 전환 사회와 전환 경제를 이룩할 것인지, 파편화되어가는 

개인들과 집단들을 어떻게 연결하여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지

가 핵심적인 집합적 위험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임의적 대응의 한계를 딛고 삼중전환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닌 

바람직한 방향으로 삼중전환을 이끌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

인지 역시 시급한 질문이다. 

제3장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통해 현재가 

만든 네 가지 전환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역량에 대해 간단히 검토

했다. 먼저 제2절에서는 논의를 위한 틀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여기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이라는 분석 틀을 원용해 현재와 과거의 의미를 검토했

다. 제3절은 과거의 미래로서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를 검토했다. 여기서

는 한국 복지국가의 시야를 넓혀 재분배 정책 너머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

성을 제기했다. 또한 현재 한국 복지국가의 주요 특성을 정리했다. 더불

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 대응이 한국 복지국가에 주는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 검토했다. 제4절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위험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역량을 점검했다. 여기서는 성장체제와 복지체제, 주요 복지

국가의 성장 방식과 복지체제의 관련성, 한국의 성장 방식과 복지체제, 

주요 전환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역량에 대해 개략했다. 마지막으

로 제3장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 논의가 갖는 함의를 간략하게 제시했다.

이 장에서는 우리의 현재를 만들었던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가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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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네 가지 전환(글로벌라이제이션 재편, 디지털기

술변화, 기후위기,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역량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 복지국가는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에서 장시간 일하면서 빈곤에서 벗어나고 불평등

을 완화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특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공적 복지가 확대되었지만, 공적 복지는 여

전히 성장의 보완재로 기능했다. 문제는 1990년대 들어서 한국의 성장 

방식이 바뀌면서,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국면에 진

입했다는 점이다. 이제 성장이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

장하면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높아지는 역설에 직면했다. 이런 와중에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복지국가가 본격적으로 확장되

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국 복지국가의 확장이 고용관계에 기반한 사회보

험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의 공적 사회보장제도는 상대적으로 안

정적인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집단에 집중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

되었다. 그러고 이러한 역설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사회를 

덮쳤을 때, 한국 복지국가가 보호받아야 할 시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다는 것을 확인했다. 

네 가지 전환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역량을 각각의 전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했지만, 결국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지속되고, 공적 

복지의 역진적 선별성이 유지되며, 사회적 연대를 위한 권력 자원이 취약

한 조건에서 네 가지 전환에 대한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역량은 매우 제

한적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네 가지 전환

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복지국가를 상상하고 그 복지국가의 조건, 

즉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를 지금, 현재로부터 만들어가는 과정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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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기술변화가 노정하는 사회적 위기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혁신이론에서는 기술변화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일자리 창출과 부가

가치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고,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자동화

가 반복적인 노동을 대체하고, 임금 하락을 유발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

로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기술변화는 일자리 양극화를 유발

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러한 영향 역

시 기술 도입 속도와 제도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이 널리 

받아들여진다. 즉, 기술변화는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과 부정합을 유발함

으로써 개인 간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기술변화가 단계적이어서, 단계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내용도 입체적

이다. 산업화 시기의 기술변화는 산업구조를 바꿈으로써 산업재해, 실업 

등과 같은 구사회적 위험의 발생을 초래했다(Bronstein, 2008; Dwyer, 

2013; Kumar, 1984). 두 번째 단계의 자동화 및 전산화는 구사회적 위

험에 새로운 충격을 줬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변화는 노동시장 이원

화에 영향을 미치며 구사회적 위험 가운데 고용 불안정과 실업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이 발견된다(Bessen, 2019; Schmidpeter & Winter-Ebmer, 

2021). 구사회적 위험뿐이 아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노인, 아동, 

장애인 대상 돌봄의 거대한 공백을 남겼다. 돌봄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한 이유가 됐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포괄하는 디지털화는 

구·신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3세대 사회적 위험의 등장 

가능성을 알리고 있다. 디지털화가 돌봄 혹은 근로빈곤 등 신사회적 위험

에 미치는 영향도 부각된다. 디지털화가 구성하는 3세대 사회적 위험은 

두 가지가 제시됐다. 디지털 전환이 촉발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

은 국외 글로벌 디지털 노동자(global digital worker)가 겪는 제도적 배

제의 문제이다. 두 번째 ‘3세대 사회적 위험’으로는 개인 단위의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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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이 노출되는 위험들을 

시장 혹은 민간 영역으로만 방치하기 어렵다. 

구사회적 위험 신사회적 위험 3세대 위험

첫 번째 
기술변화

I. 실업, 산업재해, 은퇴, 
빈곤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본격적으로 인
식하기 시작(Bronste
in, 2008; Dwyer, 201
3 등)

- -

두 번째 
기술변화

II. 자동화 및 전산화로 
인해서 노동시장 이
원화 강화, 실업의 
위험성 높임(Besse
n, 2019; Schmidp
eter & Winter-Eb
mer, 2021 등)

III. 탈산업화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과정
에서 돌봄 수요 증
가, 한부모 가정 및 
근로빈곤 문제 등장
(Bonoli, 2005; H
uber & Stephens, 
2004 등)

-

세 번째 
기술변화

IV. ① 디지털 기술 진
보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 (Frey & Osb
orne, 2017 등) 

    ② 빈자에 대한 차
별을 양산, 차별 및 
불평등 심화( O’Ne
il, 2016, Eubank
s, 2018) 

V. ① 일·가정 양립에 
위협 (Adisa et al., 
2017; Currie & Ev
eline, 2011)

   ②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노동 증가로 
근로빈곤 가능성(Pra
ssl, 2018 등).

VI. ① 글로벌 원격 노
동자의 배제 문제 
(World Economic 
Forum, 2024)

    ② 사이버 사회적 
위험(Smith, 2024)

〈요약표 2〉 기술변화의 단계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변동 

기술변화는 개별 사회적 위험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술변화가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많으나, 실

증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기술변화가 소득 불평등을 악

화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술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들은 고용의 전체 규모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술변

화는 주거와 지역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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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발달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부정적 예측이 대립하고 있다. 

직무에서의 기술 활용이 업무 유연성을 높여 돌봄 및 일·가정 양립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과 가정의 경계가 무너지고 가정 내 업무시간

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기술변화가 복지재정에 미칠 영향은 

관련 자료 부족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제5장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이주를 포함한 인구변화를 다룬다. 이러

한 인구변화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이다. 

다만 최근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1961년부터 

약 10년 동안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전 세계의 성장률보다 높았지만, 점차 

감소해 2020년대 들어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가구 구조의 변화

를 보면, 가구당 가구원 수의 숫자는 점차 줄고 1인으로 형성된 가구의 비

중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이주민의 문제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

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이주민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낯섬’에 대한 문화

적, 제도적 충격은 한국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산아제한으로 출발한 인구정책은 1990년대에 들어 그 지향을 출산 장

려로 전환하였다. 2003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고령사

회대책팀을 설치하고, 2004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했다. 이

듬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0년 제2차 기본계획, 2015년 제3차 기본계획 발

표 등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

이지, 2024). 그럼에도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하였다. 

인구는 정태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는 있지만 출생, 사망, 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동태적 구성물이다. 인구변천

은 지금도 진행 중인 과정이며 각 사회가 위치한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변화는 사회현상의 결과인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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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원인이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구변화가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경

로는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우며,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동

일한 인구변화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일정하지 않다. 다만 기존의 

연구 등을 종합하여 예상할 때에 경제적 성장은 둔화하는 방향으로, 사회

적 비용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주 인

구가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완충할지는 미지수다. 인구변천의 단계는 사

회적 위험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인구변화(인구규모 및 인구구

조)가 그만큼 사회·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분 구사회적 위험 신사회적 위험 3세대 위험

고전적 
인구변천

I. ① 인구 증가에 따른 
실업, 빈곤

  ② 수명 증가에 따른 
은퇴, 빈곤 문제

  ③ 도시화에 따른 주
거 문제

- -

제2의 
인구변천

-

II. ① 탈산업화 및 여
성의 노동시장 진
출 과정에서 돌봄 
수요 증가

   ② 한부모 가정 및 
근로빈곤 문제 등장

-

제3의 
인구변천

- -

III. ① 이주민의 적응
과 차별의 문제

    ② 고립과 외로움
의 문제

〈요약표 3〉 인구변천의 단계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변동

인구변화의 전반적인 방향은 복지국가의 재정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

이다. 인구변화가 야기할 재정 충격은 사전에 예측되고 조정되지 못할 경

우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으로 연결되어 향후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에 장애가 될 것이다. 인구변화를 종합해서, 사회보장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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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사회보장 목적세 도입, 소비세 인상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중기적으로 도입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 수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유지 정도에서 복지국가의 확

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있다. 새로운 세수 도입만이 능사는 아

니겠지만 이를 포함하여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은 적극적이며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할 시점이다. 

제6장에서는 기후변화가 노정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논의했다. 기

후변화는 전 지구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이고 누적되는 압도적인 새로

운 위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심오한 불확

실성이다. 기후변화는 한반도에서도 예외가 아닐뿐더러 몇몇 지표에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0

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실행력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1988년 국가 간 다자간 협력을 위해 IPCC가 설립되었다. 2015년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2016)이 채택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

지하고, 나아가 1.5℃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

정하였다. 하지만 구속력 있는 이행계획이 부재했고 자발적 감축안을 제

시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2023년에 발표된 <탄소

중립․녹색성장 국가 비전 및 전략>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

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였다.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위험은 기존 (탈)산업사회의 사회적 위험

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험의 경로 측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은 매우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하다. 위험의 양상 측면에서, 기

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은 기존의 사회적 위험보다 더 복잡하고 모호

하며 예측 가능성이 낮다. 위험의 분포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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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험은 취약한 지역과 인구 집단들에게 더 큰 위험을 야기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위험의 대응 측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해와 피해 대

응을 위한 집합적 동원의 기반이 약하다.

구사회적 위험 신사회적 위험 3세대 위험

기후변화

I . ① 빈 곤 의 발 생 ,  
빈곤가구 빈곤 상
태 악화 혹은 연장  

   (Rozenberg, Hall
egatte, 2015  등)

   ② 탈탄소 전환 과정

에서 구조적 실업 발
생(한재각, 2024 등)

    ③ 정신·신체 건강 악
화 (IPCC, 2022 등)

-

III. ① 사회적 자연 재
난(unnatural dis
aster): 공공정책의 
취약성에서 비롯되
는 대규모 재난 불
평등(Triyana et 
al., 2024 등)

   ② ‘기후플레이션’: 
기후위기로 비롯되
는 식량, 에너지 등 
가격 상승(IPCC, 2
022b 등)

〈요약표 4〉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변동 

기후변화로 비롯되는 신·구 사회적 위험과 3세대 사회적 위험을 제시

하면 <요약표 4>와 같다. 구사회적 위험을 보면, 빈곤의 발생과 악화, 발

생의 위험을 가중하고, 탈탄소 과정에서 실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정신건

강과 신체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IPCC, 2022). 기후변화가 돌봄과 근

로빈곤 같은 신사회적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는 찾기 힘

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건강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누적

되면 해당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가 초

래할 3세대 위험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사회

적 자연 재난(unnatural disaster)이다. 기후변화의 위험이 노인과 빈곤

층 등 취약집단에게 집중된다는 분석은 새롭지 않다(IPCC, 2022). 더불

어, 재난의 예방과 대처, 복구 과정에서 국가의 차별적인 정책 집행은 이

들의 고통을 가중한다. 둘째, ‘기후플레이션’이다. 가뭄, 한파, 폭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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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물가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IPCC(2022b)는 향후 

10년 이내에 전 세계 농업생산성이 50%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한

다. 공급 부족에서 기인하는 식량난이 식량 자급률이 낮은 한국에 줄 충

격은 막대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내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기후

변화는 기존 빈곤층의 복지 수준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고, 기존에 빈

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롭게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기후변화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종종 간과되거나 축소되기 쉬우

며, 기후변화는 권력 자원 동원과 국가 차원의 자원 투입을 더 어렵게 만

들기도 한다. 산업화된 국가 내에서도 저소득 가구가 고위험 지역, 한계 

토지 및 범람원 근처에 거주할 가능성이 더 높다. 관련 국내 실증 연구는 

거의 없지만, 온열질환 현황에 대한 질병관리청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

라도 저소득층과 취약집단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

을 추정할 수 있다. 기후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 격차

의 확대에 관한 것이다. 기후변화와 불평등 관련 연구는 주로 국가 간 또

는 산업 간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IPCC 최근 보고서(2022, p.18)에서

는 –높은 신뢰도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격차 중 가장 큰 격차는 소득 

집단 사이의 격차라고 진술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관련 규제 및 과세가 

소득 분배에 역행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종종 제기된다

(Johansson et al., 2016, p.103). 기후변화는 국가의 실물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매개로 가구와 개인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또한 산업 특성과 지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된다. 예를 

들면,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열대, 아열대 지역의 경우 기

후변화가 경작지의 파괴나 작물 생육, 해양 어종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침

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에 대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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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의 적응 및 완화 정책(예컨대, 탄소중립 정책)과 해외의 기후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규제정책 강화가 당사국 경제와 고용․소득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극한 기후에 노출 – 태풍, 폭염, 산불 등 - 되는 

것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수급의 불안정

과 산출 감소로 인해 식량 가격 상승(소위 ‘기후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탄소 배출 에너지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가구의 실질 소득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주거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대상 집단의 적응력과 민감도 등에 결정

되는 취약성과 대상 집단이 거주하거나 위치한 지리적ㆍ지역적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IPCC(2022)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범세계

적으로 건강과 복지, 도시, 정착지, 인프라를 포함하여 인간 시스템에 대

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집중

호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발생 대응과 예방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이 주요 현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범세계적으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위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기

후 관련 수인성 질병의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후변화가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차원의 연구를 살펴보면, 기후변

화는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으로 발생하는 정부 재정 지출은 

가용한 예산 간의 경합성을 고려할 때 환경 재정과 복지 재정 간 경합 관

계가 형성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측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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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적 재정 구조와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투자에서 청정에너지 분

야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므로 환경재정과 복지재정의 동시적인 확

대가 야기될 수 있다는 측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신속하고 강력한 완화 

및 적응 전략을 적용하느냐,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

회적 위험에 대해 얼마나 탄탄한 방비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사회․경제

적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각 부문별 기후변화의 영향은 대응 

역량에 따라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적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직

접적 영향의 문제라면 후자는 의지의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기

후변화가 유발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는 초보적 단계에 있다.

제7장에서는 세 가지 변화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세 가지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과정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첫

째는 하나의 변화가 다른 변화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둘째는 

하나의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노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변화가 조절변수

로 작용하는 경우다. 세 번째로는 한 가지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

는 과정에서 다른 변화가 매개변수로 작동하는 경우다.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방식은 매우 동적이고 입체적이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았다. 

먼저, 기술변화-인구변화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위험을 보면, 기술 발

전이 인구변화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 Oeppen & 

Vaupel(2002)은 인간의 기대수명이 의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

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화 및 로봇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다.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국가에서 더 많은 자동화 혁신

이 일어나고, 특히 중고령 근로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산업에서 두드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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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점에서 자동화에 적합한 산업에서 노동 점유

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다른 측면으로 디지털 기술은 

인구 이동(이민과 도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형태는 대규모 이주를 촉진하거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국가 간 합의 여부에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어느 국가

의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 이는 제4장에서 3세대 사회적 위

험으로 호명됐다. 

〔요약그림 1〕 기술변화와 인구변화 간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영향

기술

변화

Ⅰ-①. 기대수명 연장, 영유아사망률
감소(Oeppen & Vaupel, 2002;

        Cutler et al. 2006)

인구

변화

Ⅱ-①. 디지털 기술 진화에 따른
원격이주 발생

         (Baldwin, 2019b; Koning, 2013)
Ⅱ-②. 인공지능 불안(AI Anxiety)으로 
      인한 출산 감소
        (Kim et al. 2023)

V-①. 글로
벌 원격 노
동자의 배제 
문제
( W o r l d 
Ec onomi c 
Forum, 2024)

IV-①. 
디지털 기술로 
노인 고립 경감
(Jarvis et al. 
2019)

Ⅲ-①. 저출산, 고령화 등 노동력 감소
      대응 기술 발전(자동화 혁신)
        (Bresnahan, 1999; Acemoglu & 
       Restrepo, 2022)

× ×

주: 파란색은 긍정적인 영향, 붉은색은 부정적인 영향, 검은색은 중립적인 영향을 의미함.

두 번째, 기술변화-기후변화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위험과 관련해서, 

분명한 점은 근대 이후 수차례에 걸친 기술 발전과 산업혁명이 막대한 탄

소를 방출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류 문명이 배출한 탄소와 지구 온도 

변화 사이의 관계는 ‘자명하다(unequivocal)’(IPCC, 2014b, p.8). 초연

결사회에서 데이터의 누적과 처리는 그만큼의 환경 파괴를 수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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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나온다.

지구를 파괴했던 기술이 다시 지구를 살리는 데 활용되는 경향도 관찰

된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환경 파괴라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하

면서, 인공지능(AI)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는 분석도 나온다(Akter, 2024). 디지털 전환과는 다소 무관하지만, 이 

대목에서는 재생에너지 기술이 기후변화 완화와 관련된 핵심 요소이다.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 같은 재생 가능한 자원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

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Gielen et al., 2019; Osman 

et al., 2023). 이 기술적 전환은 전력망 구조와 에너지 산업의 변화를 촉

발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는 전통적인 화석연료 산업 쇠퇴 같은 경

제적, 사회적 효과를 함께 초래하기도 한다(Sovacool, 2021; Osman et 

al., 2023).

디지털 전환과 같이 기후 전환도 산업 전환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후 전

환에 필수적인 새로운 기술과 산업 그리고 청정 에너지 도입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선제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면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

기보다는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Sovacool et al.,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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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그림 2〕 기술변화와 기후변화 간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영향

기술

변화

Ⅰ-①. 인공지능, 디지털기술 발전을 
        통한 기후환경 개선(Akter, 2024;
       Bettini et al., 2020)
    -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Gielen et al., 2019;
       Osman et al., 2023)

    -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발전
       (Leung, Caramanna & 
       Maroto-Valer, 2014)

Ⅰ-②.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Mondejar et al., 2021;  
       De Felice & Petrillo, 2021)

기후
변화

Ⅱ-①.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IPCC, 2014b)
 
Ⅱ-②.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의 환경 파괴

      (Pitron, 2023)

IV-①. 친환경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Sovacool et 
al., 2023)

×

IV-①. 스마트 
기술 격차로 불
평등 심화
(Thottadi & 
Singh, 2024)
IV-②. 녹색전
환으로 실업 위
험 증가 (한재
각, 2024)

Ⅳ-①. 녹색전환으로 인한 관련 산업 
      쇠퇴 (Sovacool, 2021; 
       Osman et al., 2023)

주: 1) 파란색은 긍정적인 영향, 붉은색은 부정적인 영향, 검은색은 중립적인 영향을 의미함.
     2) 그림의 가운데 화살표는 기술·기후 변화의 상호작용을, 좌우의 바깥쪽 화살표는 기술·기후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조절 혹은 매개변수가 되는 경우를 가리킴.

마지막으로, 인구변화-기후변화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위험을 보면, 

인구역학, 예컨대 고령화, 인구이동에 따른 도시화, 이주 등의 인구학적 

변화는 기후변화와 맞물려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Martine et al., 

2009). 기후변화 시나리오하에서 미래의 열 관련 건강 부담에 대한 인구

변화의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Cole et al., 2023).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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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폭염과 고온 지속 현상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열에 대한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았다. 탈탄

소 경제로의 전환이 국제 이주를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녹색 

전환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숙련 및 급여를 기준으로 다양한 스펙트럼

으로 창출되겠지만, 해당 영역에서 숙련 노동 수요를 내국인으로 충족할 

수 있는 국가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기후변화는 대규모의 ‘기

후이주(climate migration)’를 촉발할 수도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민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 시, 기존 지역 사회는 이주민을 비시민으로 

인식하며, 이들이 사회적 자원과 기회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제한

하려는 경향이 존재하게 된다. 이때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지역 갈등

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 또, 기후불안(climate anxiety)은 청년층의 출

산 의도에 악영향을 준다. 인구변화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는 인구 고령화를 초

래하며, 이는 경제활동과 소비 수준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세 가지 변화 모두를 아울러서 상승작용과 상쇄작용(synergies and 

trade-offs)을 분석한 연구는 희소하다. 기술·인구·기후 변화가 동반하

는 변화는 개인 및 사회의 질과 사회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

다. EEA(2019)에 따르면,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인구 고령화는 

2035년부터 EU가 재정적자/GDP 비율 목표인 3% 미만 달성을 어렵게 

한다. 기술변화는 일반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재정적자

/GDP 비율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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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그림 3〕 인구변화와 기후변화 간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영향

인구

변화

Ⅰ-①.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 수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Rauscher, 2020)

기후

변화

II-①. 도시화가 온난화를 초래
              (Murshed et al.,2018; Ren et al. 2022)

IV-①. 고
령화가 고온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 절
(Cole et al., 
2023; Kim, 
J. S. & Kim, 
S. K., 2024)

IV-②. 기
후이주민이 
직면하는 사
회적 위험
(Kaczan & 
Orgill-Meye
r, 2020)

×

III-①. 녹색전환에 따른 국제이주 촉진
      (Gençsü et al.., 2020;
       Demsper, Huckstep(2024)

      기후취약지역 발생으로 인한
      기후이주 발생 (Vince, 2023; 
       Beyer, Schewe, Abel, 2023)
III-②. 기후불안(climate anxiety)로

출산 의도 악영향((Hickman et al, 2021)

주: 1) 파란색은 긍정적인 영향, 붉은색은 부정적인 영향, 검은색은 중립적인 영향을 의미함. 
     2) 그림의 가운데 화살표는 인구·기후 변화의 상호작용을, 좌우의 바깥쪽 화살표는 인구·기후 변

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조절 혹은 매개변수가 되는 경우를 가리킴.

탄소세 도입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한다. 다른 분석에서는 인구 

고령화는 비용 증가와 공공 자원 감소로 이어지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 기술변화에는 장단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정

보통신기술(ICT)과 로봇화의 도입이 실업을 초래하고 복지 지출을 포함

한 공공 지출을 늘린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ICT와 로봇화가 생산성을 

높여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고,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 

제7장의 분석에 근거해서 보면, 세 가지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

는 방식은 매우 동적이었다. 또, 세 가지 변화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향도 매우 복합적이다. 개별적으로 기존 사회적 위험을 강화하거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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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방식에 더해서, 〔요약 그림 1〕, 〔요약 그림 

2〕, 〔요약 그림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서로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

정적 영향은 매우 복잡하다. 

3. 결론 및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변화가 사회적 위험 범주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세 가지 변

화, 즉 기술변화, 인구변화, 기후변화는 변화 단계에서 구·신 사회적 위험

을 야기했고, 또한 그 위험을 심화 혹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

쳤다. 더불어 최근에는 세 가지 변화가 3세대 위험을 생성하기도 한다. 세 

가지 변화가 사회적 위험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지는 않으며, 변화 간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는 긍정적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을 유발하는 혹은 심화시키는 세 가지 

변화의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변화가 단계별로 구·신·3세

대 사회적 위험을 낳고, 강화하는 방식을 제4~6장에서 정리한 내용을 단

순화하면, <요약표 5>와 같다. 그리고, 세 가지 변화가 소득·빈곤, 고용·

소득, 돌봄·일생활 균형, 주택·지역, 건강·수명, 재정 등 여섯 영역에 미

친 영향은 본문의 <표 8-2>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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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사회적 위험 신사회적 위험 3세대 위험

첫 번째
 변화

(기술) 실업, 산업재해, 
은퇴, 빈곤 문제 등장

(인구) 인구 증가로 실
업, 수명 증가로 은
퇴 문제 대두

- -

두 번째
변화

(기술) 노동시장에서 실
업 문제 심화

(기술) 돌봄 수요 증가, 
한부모 가정, 근로빈
곤 문제

(인구) 여성노동시장 진
출로 돌봄 공백

-

세 번째
변화

(기술) ① 디지털 기술 
의 노동시장 충격 ② 
빈자에 대한 차별 및 
불평등 심화

(기후) ① 빈곤의 발생 
및 심화

  ② 탈탄소 전환 과정에
서 구조적 실업

 

(기술) ① 일·가정 양립
에 위협 

  ②  근로빈곤 가능성

(기술) ① 글로벌 원격 
노동자의 배제 문제 

   ② 사이버 사회적 위험
(인구) ① 이주민의 적응

과 차별의 문제
(기술·인구) ① 고립과 

외로움. 정신건강의 
문제

(기후) ① 사회적 자연 
재 난 ( u n n a t u r a l 
disaster)

  ② ‘기후플레이션’

출처: 제2장 본문 및 제4~6장의 <표 4-1>, <표 5-3>, <표 6-1> 종합 

〈요약표 5〉 변화 단계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생성 및 변화 추이 

제2~7장의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다섯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첫째, 세 가지 유형의 변화 가운데 기후변화는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복지국가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면, 다름 아닌 기후변

화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 논의한 탄소 배출 중

심의 개발주의 발전국가의 경로로부터 뚜렷한 이탈이 필요하다. 

둘째, 복지국가에서 제도의 합 혹은 그 이상으로서 체제의 보편성을 강

화하는 접근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

축한 북유럽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3세대 사회적 위험에 가장 효과적

으로 대응하는 예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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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세 가지 변화가 노정하는 도전은 모두가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 

대응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국을 넘어선 국제 단위의 사회

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단위 사회정책의 한계를 논의하면, 

논점은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시민권(citizenship)의 재구성으로 옮아갈 

수밖에 없다. 

넷째, 세 가지 거대한 변화는 개별적인 접근과 더불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제3장에서 언급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고려도 함

께 필요하다. 제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가지 변화는 서로에게 영향

을 미치고,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매개하

거나 조절하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통합적 접근의 측면에서 유

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 제시한 ‘한국판 뉴

딜 종합계획’이 하나의 예다. 

다섯째, 세 가지 위기에 대한 대응은 재분배 정책에 한정될 수 없다. 세 

가지 위기가 동반하는 변화의 폭은 일부 복지제도의 도입과 개선 수준으

로 대응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성장 방식과 분배·재분배 방식의 근본적

인 개편을 요구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된 3세대 사회적 위험도 이러

한 전망 아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복지국가, 기술변화, 인구변화, 기후변화, 사회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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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복지국가는 실업 및 노령 같은 구사회적 위험과 돌봄 및 근로빈곤 같은 

신사회적 위험에 일정 정도 대응하면서 전통적인 모델을 갱신해왔다. 복

지국가는 20세기 전후에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정치·경제적인 토대 위에

서 발전했다. 국제적으로는 전후의 평화 및 안정적인 경제 발전에 근거했

으며, 사회적으로는 완전고용, 대단위 사업장 중심의 생산체계, 복지정책 

대상 단위로서 가구 중심의 생활 패턴, 사회보장 급여 자격의 근거로서의 

시민권(citizenship)에 기초하여 발전했다.

초기의 복지국가는 남성 주소득자의 노령, 장애, 질병, 실업 등으로 인

한 소득 상실이라는 ‘구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데 주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정 기간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낳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했다. 20세기 중반 이후 사회 변화는 복지국가에 새로운 긴장을 불어

넣었는데, 핵심적인 변화는 여성의 사회진출, 기술의 발전, 경제적 저성

장의 고착화였다. 이들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 이른바 신사회적 

위험을 낳았다(Bonoli, 2005; Huber & Stephens, 2004). 복지국가는 

사회서비스의 확장 등을 통해서 힘겹게 정책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복지국가는 태동부터 정치·경제적인 토대가 안정적이지는 않았

다. 20세기 중반 이후 일시적인 활황의 토대 위에서, 또 다층적인 정치적 

타협 위에서 복지국가는 발전했다. 복지국가는 ‘자본의 피조물’ 혹은 ‘자

본주의의 대해 속에 있는 사회주의의 섬’(Gough, 1990, p.193) 정도의 

오해를 받으면서 성장한 셈이다.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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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지반을 흔드는 도전은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도전의 

규모는 오히려 더 크고 근본적이다. 이 도전은 질과 양의 측면에서 복지

국가의 개선 혹은 갱신의 수준을 넘어선 재구조화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인 토대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들을 보면, 정

치적으로는 세계정세의 불안정, 미·중 갈등의 심화, 혐오의 확산, 극우 정

서의 심화, 정치적 양극화, 국제 분쟁 및 갈등의 심화 및 지속화 등이 있

다. 이를테면, 지난 2014년 영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을 때, 서

구의 언론들은 1914년 1차 대전 이후 영국군이 지구에서 교전을 멈춘 것

이 정확히 100년 만의 일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영국 <가디언지>는 

“2015년은 평화의 해가 될 것”이라고 자축했다(Cobain et al., 

2014.2.11.). 그렇지만, 예맨 내전(2014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2023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년) 등 국제 분쟁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저성장의 고착화, 디지털 경제의 성장, 이중 노동시장의 

고착화, 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 국제 교역 질서의 불안정 등을 들 수 

있다. 또,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및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나타

나는 가족 기능의 축소, 이주민의 증가, 이른바 ‘핵개인화’ 등의 양상도 

관찰된다. 그 밖에도 기술·환경적 요인으로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감염병 환산,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의 빈발, 농축

산 생산 차질, 기후 난민의 증가 등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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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하는 미래 위험 동향의 상관관계도

출처: World Economic Forum. (2024). Figure D.

이러한 위협 요인들은 범주와 영향, 위협의 경중에서 상이하며, 종종 

상호 연관 및 인과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이를테면, World Economic F

orum(2024)은 34개의 미래 위험들을 제시하면서, 각 위험의 범주(경제/

환경/지정학/사회/기술), 경중 및 상호 관계도를 제시한 바 있다(〔그림 1-1〕 

참고). 여기에서는 2년 뒤 가장 큰 위협으로는 A.I. 등으로 비롯되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기

상이변, 사회적 양극화, 사이버 불안 등 다양한 범주가 제시됐다. 10년 시

계의 장기 위협으로는 주로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이 제시됐다. 기후위기, 

지구환경 시스템의 격변, 생물 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천연자원 부

족 순으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물론, World Economic Forum

(2024)이 제시하는 미래 위협은 복지국가의 미래 혹은 사회적 위험을 염

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 둔다. 

프랑스 정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 Blanchard et al.(2021)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로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및 불안정과 인구변화를 제시했다. 인구변화에는 고령화 및 이주

(immigration) 문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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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보면(<표 1-1> 참고), 첫째,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동

시에 진행되면서 생태계를 잠식하고 있다. 자연재해 증가, 농업 생산성 

저하,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이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국가 및 집단 사이의 갈등이 심화할 가능

성이 높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 공통의 신속하고 대규모의 조치, 이를

테면 탄소 가격 책정의 필요성이 증가함에도, 정책에 대한 관심은 낮다는 

것이 연구진의 진단이었다. 

두 번째로,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의 내용을 보면, 자동화와 인공지능 

같은 기술적 진보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동시에, 노동시

장 내 격차를 심화시키는 양면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더불어 소득 및 자산 기준의 불평등의 심화, 지역 사이 불평등의 심화 문

제가 미래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변수로 제시됐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

화로 나타나는 결과는 전통적인 중산 계층의 공동화(空洞化)였다. 

 

〈표 1-1〉 Blanchard et al.(2021)이 제시하는 미래의 도전

주요 미래 변화 세부 내용

기후변화
-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대규모의 행동이 필요
- 현재의 위험을 수용하고, 비용을 지불할 의사 적음. 
- 탄소 가격 책정이 필수적이지만 충분하지 않음. 

경제 불평등과 불안정
- 불평등은 다차원적.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중요. 
- 평등한 접근성은 평등한 교육과 평등한 재정 자원을 의미
- 전통적인 “중산층”의 공동화(空洞化)

인구구조 변화

- 수명 연장, 낮은 노인 고용률은 재정 부담 증대
- 은퇴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 감소, 기여금 증가, 

또는 은퇴 연령 상향 중 하나를 요구
- 이주민의 증가, 이주민의 낮은 고용률

출처: Blanchard et al. (2021). Major Future Economic Challenges. Paris: Republique Fra
ncaise, France Strategie. 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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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European Commission이 제시하는 미래 사회의 메가트렌드(2023)

주요 미래 변화 세부 내용

인구변화
- 수명 증가 및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 가족 구조의 변화 
- 유럽연합 내부의 혹은 넘나드는 이주

노동세계의 
변화

- 청년, 여성, 노인, 장애, 이주민 인구의 고용 문제
- 저임노동, 근로빈곤, 비정형노동 문제 

“이 두 가지 
메가트렌드, 즉 
노동세계의 변화와 
디지털화 및 기술 
변화는 가깝게 연관돼 
있다”(p.9)

디지털화와 
기술변화

- 프리카리어스 노동 양산하는 플랫폼 경제
- 기술과 IT 기술 접근성에 따른 불평등 심화 
- 사회보장에서의 효율화 개선 가능성

기후변화와 
녹색전환

- 기후변화로 인해 현존의 불평등 심화 가능성
- 녹색 전환 과정에서 구조조정 산업 분야의 노동자 일자리 위협
- 에너지 빈곤 문제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3). The Future of Social Protection and of the welfare 
state in the EU.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

세 번째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자본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변수였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활동 참여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화는 연금 및 의료 영역에서 재정적 압박을 줄 것이다. 이주

민이 증가하지만 이들의 낮은 고용률은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

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European Commission(2023)의 고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보고서

의 제목은 ‘복지국가와 사회적 보호의 미래(The future of social pro-

tection and of the welfare state in the EU)’였다. 보고서는 유럽지역 

고위급(High-Level)의 학자 14인에 의해 작성됐는데, 보고서에서는 미

래 복지국가를 위협할 네 가지 메가트렌드로 ① 인구변화, ② 노동세계의 

변화, ③ 디지털화와 기술변화, ④ 기후변화와 녹색전환을 제시했다(〈표 

1-2〉 참고). 보고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변화가 “가깝게 연관돼 있

다”(p.9)라고 설명했다. 

 OECD(2024a) 역시 사회정책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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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제시했다(<표 1-3> 참고). 

다섯 개의 메가트렌드는 ① 고령화, ② 가족구조 변화, ③ 노동력 공급 

경향 변화(파트타임 노동의 증가 포함), ④ 디지털화 및 자동화, ⑤ 기후변

화였다. OECD(2024a) 보고서는 OECD의 ‘After the pandemic: 

What model for social protecti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된 초

안이었다. 보고서가 초안이라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다른 보고서에 비

해서 전반적인 논리적인 완성도나 구조의 완결성은 떨어지는 점도 염두

에 둘 필요는 있다. 

국제기구들이 전망하는 거대한 사회적 위험은 한국에도 중요한 함의를 

준다. 인구변화, 기술변화, 기후변화 같은 메가트렌드가 일국에 한정되지 

않으며, 글로벌한 규모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

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필요하다. 글로벌한 도전에 직

면하는 개별 국가의 토양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OECD(2024a)

가 제시하는 메가트렌드는 가족 구조 변화 등에서 한국과는 다소 다른 맥

락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가족구조 변화 부분에서 OECD(2024

a)가 주목하는 가장 큰 변화는 ‘미혼 동거 부부’의 증가다. 왜냐하면, 미혼 

커플과 함께 사는 자녀의 비율은 16개 OECD 국가에서 2005년 10% 미

만이었지만, 2018년 17%로 증가했다. 한국에서 미혼 동거 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사회적 과제로 아직 부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최

효미 외, 2016), OECD와 한국의 온도 차이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복지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메가트렌드에 대해서 OECD, 유럽연합 

등이 대체로 흡사한 내용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들의 연구는 

미래 위협 요인들이 복지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적 위험의 내용과 경로에 대한 분석이 결여됐다. 이를테면, 기후위기가 

복지국가를 위협하는 경로는 자연재해(Guerreiro et al., 2018),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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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Rossa-Roccor et al., 2021), 식량 안전(von Braun, 2018), 기후 

난민(Vince, 2023) 등이며, 더불어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산업구조조정(Hvinden & 

Schoyen, 2022)도 수반한다. 따라서 위험의 내용은 다층위적이며 다차

원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3〉 OECD(2024)가 본 메가트렌드(2021)

주요 미래 변화 세부 내용

고령화
- 대체출산율(replacement rate)을 밑도는 출산율 수준
- 기대수명의 향상
  → 연금, 의료, 장기요양 관련 비용의 상승

가족구조 변화
- 미혼 동거 커플의 증가
- 1인 가구의 증가
  → 미혼 혹은 등록 파트너쉽 커플에 대한 정책 변화 요구

노동력 공급의 
경향 변화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의 증가, 파트타임 노동의 증가
  → 파트타임 노동의 증가가 연금 지속가능성에 영향 미칠 가능성
-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독립 계약자들의 증가

디지털화와 
자동화

- 로봇과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
- 일자리 대체는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 임금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전망이 제시됨

기후변화

- 탄소 배출은 고소득층에서 더 높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점증

- 기후변화는 친환경적인 주택 레노베이션, 주택 관련 저소득층 지원, 
기후변화에 따른 주거 이전 비용 지출 필요

- 탄소제로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 보전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필요

출처: OECD. (2024a). Megatrends and the future of social protection.의 구조를 필자가 일
부 조정해서 정리.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변화가 수반하는 사회적 위험의 다층적, 다

차원적 성격을 염두에 두었다. 이에 따라, 주요 메가 트렌드들이 어떠한 

사회적 위험을 촉발하는지 분석하는 데 중점을 뒀다.1) 기후·기술·인구 

1) 이번 2차 연도 연구에 근거해서 3차 연도에는 기술·인구·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연구 예산 삭감으로 3차 연도 연구가 취소됨. 불가
피하게 후속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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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 양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대응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더욱이, 세 가지 

변화가 한국에서 더욱 극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이를테면, 한국의 저출생은 인류 문명이 발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이며, 고령화 및 지방소멸의 속도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다(통

계청, 2024). 또한, 디지털화 및 자동화 등을 포괄하는 기술 발전 속도 역

시 한국에서 빠르다. 이를테면, 한국은 산업용 로봇 보유량 등에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앞선 축에 속한다(Müller, 2021). 보고서에서

는 세 가지 변화의 보편성 및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세 가지 변화가 

구성하는 사회적 위험의 경로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위협할 세 가지 위협 변수로서 

① 기술변화, ② 인구변화, ③ 기후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해당 변화들

을 선택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표 1-4〉 참고).

 첫째, 기술/인구/기후의 세 가지 변화는 미래 복지국가의 재구성을 요

구할 정도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들

의 내용이 기존의 신·구 사회적 위험과 범주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3세대 

사회적 위험’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해당 위험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명명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a new generation of social risks’(Johansson, Khan, 

and Hildingsson, 2016), ‘ecosocial risk’(Hirvilammi et al., 2023) 

등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다. 이러한 ‘3세대 사회적 위험’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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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신 사회적 위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위험들 위에 

누적된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복지국가는 세 가지 유형의 사회적 

위험에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

둘째, 세 가지 변화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구성 논리의 기반이 되는 시

민권(citizenship)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테면, 환경 문제가 국

경을 넘어서는 글로벌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Earth citizens(Van Steenbergen, 1994) 개념이 제시됐으며, 온라인 

상에서의 netizen(Hauben, 1995) 혹은 시민 개념을 넘어선 deni-

zen(Groenendijk, 1996), postnational citizenship(Soysal, 2001) 

등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기후/기술/인구 변화는 복지국가의 구조와 내용을 바꿀 잠재력

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변화를 주목하는 연구에서는 새로운 형태

의 복지국가의 모습을 각각 eco-welfare state(Gough, 2016), 

Welfare 4.0(Buhr, 2017)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인구변화에 대해서 

Cylus, Figueras & Normand(2019)는 “인구 고령화는 복지국가의 종

말을 초래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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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세 가지 변화가 초래하는 3세대 사회적 위험 및 시민권의 변화

구분 사회적 위험 시민권의 변화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

기존 
복지국가

old/new social risk 
국민에게 부여되는 

시민권
welfare state

 
기후변화

 ‘3세대 
사회적 
위험’

ecosocial risk 
(Hirvilammi et 

al., 2023)

‘Earth citizens’
(Van Steenbergen, 

1994)

‘eco-welfare state’ 
(Gough, 2016; Häikiö 

and the ORSI 
Consortium, 2020), 

‘social-ecological state’ 
(Laurent, 2021),

 
기술변화

imaginary so-
cial risks 

(최현수, 오미애, 
2017)

netizen (Hauben, 
1995)

Welfare 4.0 (Buhr, 2017)

 
인구변화

demographic 
social risks?

denizen
(Groenendijk, 1996)

Postnational cit-
izenship (Soysal, 

2001)

“Will Population Ageing 
Spell the End of the 

Welfare State?” (Cylus, 
Figueras & Normand, 

2019).

출처: 연구진 작성

이번 2년 차 연구에서는 특히 기술/인구/기후의 세 가지 변화가 초래

할 사회적 위험의 내용 및 경로를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내용과 경로는 

복잡하고 동적이다.

다양한 위협 요인 가운데 하나로 기후변화를 예로 들면(〔그림 1-2〕 참

고), 기후변화가 인간 삶의 질에 미치는 경로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먼저 

직접적인 위협의 내용을 보면, 폭염, 폭우, 산불 등 자연재해(Guerreiro 

et al., 2018), 에너지 빈곤(신동면, 이주하, 2019), 전염병 발생 등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Rossa-Roccor et al., 2021), 식량 안전(von 

Braun, 2018), 기후 난민 등의 발생(Vince, 2023)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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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세 가지 변화가 추동하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 및 경로

   주: 세 가지 변화가 추동하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을 잠정적으로 예시한 것임.
출처: 연구진 작성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으로 이

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산업구조조정(Hvinden & 

Schoyen, 2022), 노동시장 충격, 불평등 심화 등의 간접적인 영향도 예

상된다. 〔그림 1-2〕에 제시된, 기후변화의 파급효과는 하나의 예가 될 것

이다. 이번 2년 차 연구의 내용과 다음과 같다. 

첫째, 범지구적·보편적 현상으로서의 기후·기술·인구 변화가 구성하는 

① 사회적 위험과 더불어 전통적 사회적 위험으로서 ② 빈곤 및 불평등, 

③ 고용과 소득, ④ 주거 및 지역, ⑤ 건강과 수명, ⑥ 돌봄과 일·가정 양

립, ⑦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세 가지 변화가 신·구 사회적 위험에 누적해서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두 가지 사회적 위험과 다른 3세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일지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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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를 하도록 하겠

다. 먼저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따랐다. 

기술변화는 제4장의 정의에 따라 “투입과 가능한 산출 수준 간의 관계

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Jaffe et al., 2002)으로, 인구변화

는 제5장에서 제시한 사전적 정의대로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가 

바뀌어 달라지는 현상”으로 정의했다. 또 기후변화는 “화산폭발, 태양활

동 변화, 지구궤도 변화 등의 자연적 요인, 혹은 화석연료 연소, 토지이

용, 산업 활동 등 인간 활동에 의한 요인에 의해 전체 기후시스템이 장기적

으로 변동하거나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했다(탄소중립정책포털, n.d.).2)

아울러, 기술 전환, 인구 전환, 기후 전환, 혹은 정의로운 전환, 삼중전

환과 같은 용어들이 여러 장에 걸쳐서 등장했다. 대부분 ‘전환’이 들어갈 

때는 위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한 가치지향을 담은 정책 대응 혹은 그보다 

높은 수준의 체제 전환을 의미했다. 이를테면, 제2장에서 논의하는 대로, 

기후 전환(climate transition)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탄소경

제에서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대응임을 암시했다. 

삼중전환은 기술 전환, 인구 전환, 기후 전환을 합해서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다. 추가적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에 글로벌라이제이션

(globalization)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진의 의견도 있었다. 한국 복지국가의 현주소를 논의하는 제3장에 한정

해서 해당 의제를 간략히 다뤘다. 챕터 간 일관성의 차원에서는 다소 흠

결이 된다는 점을 이 보고서의 한계로 남긴다.

‘사회적 위험’의 개념은 “국가와 개인에게 변화를 가하고 새로운 위험 

대응 전략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를 처리하도록 압력을 가

2) 탄소중립정책포털 – 기후변화 (https://www.gihoo.or.kr/menu.es?mid=a30101010000)
에서 2024. 7. 26. 인출



제1장 서론 39

하는 구조적이고 외생적인 도전”(Johansson et al., 2016, p.95)이라는 

정의를 따랐다. 아울러, 구/전통적 사회적 위험, 신/새로운 사회적 위험, 

3세대 사회적 위험이라는 표현도 제시됐다. 이 개념에 대한 논의는 제2장

에서 제시했다. 한 가지 확인해 둘 점도 있다. 제2장에서 3세대 사회적 위

험을 개념을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고립과 정신건강’을 대표적 3세대 사

회적 위험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제4~6장의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

적인 3세대 위험이 확인됐다. 제4~8장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다.

〈표 1-5〉 복지국가 2.0 포럼 진행 일정

차수　 일시 장소 주제

1차
6월 27일(목) 

오후 3시
세종실
(518호)

미지의 영역에 들어선 기후와 사회에 미치는 충격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

2차
7월 25일(목) 

오후 3시
규장실
(314호)

이중전환 시대의 노동의 변화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3차
8월 8일(목) 
오후 3시

규장실
(314호)

삼중전환과 사회적 위험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4차
8월 29일(목) 

오후 3시
규장실
(314호)

인구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위험 - 복지국가 재
구조화에 대한 함의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5차
9월 26일(목) 

오후 3시
집현실
(313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현주소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분석을 썼다.3) 논문과 보고서, 단행본, 블로그 

등 연구 주제의 현안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서 다양한 경로의 자료를 분

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복지국가 2.0 포럼’을 진행했다. 한국보

3) 세 가지 메가트렌드가 한국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미래연구 방법론을 
모두 검토함. 박병원, 윤정현, 정대예, 최수민(2017)이 제시한 미래연구 24개 방법론과 
Glenn & Gordon(2009)의 37개 방법론, World Economic Forum(2024), 정홍원 외
(2021)의 방법론을 모두 검토하고 보건사회연구원 내부 전체 연구진 회의(2024.4.9. 및 
2024.4.24.)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논의 및 토론을 진행했으나, 해당 미래 연구 방법론
들은 해당 주제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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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회연구원은 인하대 복지국가재구조화센터,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

터와 공동으로 공개 온/오프 포럼을 진행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의 발표

를 듣고, 이에 대해서 연구진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했다. 발표의 내용에 근거해서 공동연구진은 해당 내용이 국내 정책에 

가질 수 있는 정책적/학술적 함의를 도출했다. 포럼의 프로그램은 <표 

1-5>와 같았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사회적 위험의 개념 및 추이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사회적 위험의 개념과 종류

제3절 삼중전환과 3세대 사회적 위험

제4절 소결





제1절 들어가며

서구 복지국가는 1970년대 초반 석유파동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

으로 ‘전환기(in transition)’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Johnson, 1987; 

Esping-Andersen, 1996). 일국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화 시

대에서 빠르게 세계화된 경제로의 이전, 그리고 제조업 경제에서 탈산업

화된 경제로의 이행은 사회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전환

이 개인의 삶과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 주요하게 활용된 개

념이 ‘사회적 위험’이다.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하에서 새로운 고

용패턴의 등장은 불안정성을 높였으며, 급속한 노령화, 가족 구조의 급격

한 변화, 그리고 젠더 혁명 등은 이전 시기에 없었던 새로운 사회적 위험

을 생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 연구들은 소득의 상실이나 질병 같은 전통적 사

회적 위험(traditional social risks)에 더하여 돌봄이나 근로빈곤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이 출현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새

로운 사회적 위험은 팬데믹과 그 이후 거대한 변화들과 함께 또 다른 수

준의 사회적 위험으로 진화하려고 하는 징후를 보인다(Choi, et al., 

2022). 팬데믹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거대한 속도의 디지털화, 지구의 지

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 등은 지금

까지 3세대 사회적 위험4)의 파고(wave)를 예상하게 하고 있다.

4) 저자의 이전 연구에서는 이를 ‘Covid Social Risks’라 명명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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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도(institution)와 제도의 합인 복지

국가체제(regime)는 사회적 측면, 정치적 측면, 그리고 재정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구조는 산업화, 탈산업화, 디지털화

로 다중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을 양산

한다. 하지만 제도와 체제는 다양한 이유로 바람직한 변화들을 산출하지 

못하는 경로 의존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사회적 위험의 개념과 그 진화를 검토하고, 변화하는 구

조와 맥락 속에서 사회적 위험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사회적 위험의 개념을 새롭게 

재검토한다. 사회적 위험에 관한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었던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설명한 후, 이에 더하여 개인적 차

원의 사회적 위험뿐만 아니라 집합적 차원의 사회적 위험을 추가로 설명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의 다면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동시에 산업화와 탈산업화에 기반한 사회적 위

험이 디지털화 전환, 기후 전환, 그리고 인구 전환이라는 삼중전환(triple 

transition)을 맞이하여 기존의 위험이 어떻게 진화하고, 어떠한 3세대 

사회적 위험들이 출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체

제와 사회적 위험 간의 관계를 논의할 것이다. 

  

‘전통적’, 탈산업화 단계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이어 3세대 위험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서 여기에서는 3세대 사회적 위험이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이 작명은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김기태박사님으로부터 시작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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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적 위험의 개념과 종류5)

  1.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 

윌리엄 베버리지(Beveridge, 1942)는 영국 정부가 대처해야 할 ‘다섯 

가지 거대 악(five giant evils)’으로 '결핍, 질병, 무지, 불결함, 게으름'

을 지적한 바 있다. 영국 복지국가는 이러한 다섯 가지 사회적 위험에 맞

서 사회보장제도, 보건제도, 교육제도 등을 보편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다섯 가지 악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독특한 산물이라고 하기

는 어렵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촉발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두 가지 특징이 있다(Holzmann & Jorgensen, 

2001). 첫째, 개인의 사회경제적 불안에 대응하는 전통적이고 비공식적

인 기제가 상당히 약화됐다(Holzmann & Jorgensen, 2001). 이 기제의 

핵심인 대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은 전통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취약성

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을 소득이나 돌봄 모두를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역

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농촌을 떠나 도

시와 산업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대가족과 공동체가 개인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은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이미 원자화된 가족은 도시 지

역에서 시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 

둘째, 산업사회의 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이 등장했다(Holzmann 

& Jorgensen, 2001). 퇴직이나 실업은 연령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힘이 

닿는 한 일하는 농업사회가 아닌 산업사회의 새로운 발명품이었다

(Myles, 1984). 최초의 복지국가 이론으로 평가받는 산업화이론은 복지

5) 최영준. (2011). 위험 관리자로서의 복지국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론적 이해. 정부학연
구, 17(2), 31-58. 본 장의 내용은 저자의 과거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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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전의 두 가지 전제조건이 경제성장을 통한 부의 축적과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욕구와 위험이었다.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경제

성장 수준에 따라 (욕구가 자동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발전한다는 기능적 설명이다. 실제로 Wilensky(1975, p.xii)가 복지국

가를 정의할 때 그 본질은 정부가 소득, 영양, 건강, 주택 및 교육의 최소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언

급한 바 있다.

복지국가의 초기 문헌에서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개념이 특정한 이론적 

개념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었다. 사회적 위험이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데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서비스 경제와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이다. 

산업사회 때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등장하면서 이 

용어가 학술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남성 노동 중심의 광공업이 쇠

퇴하고, 생산성이 둔화된 서비스 경제의 출현과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진출은 중요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Bonoli, 2005, 

p.413). 산업화 시기의 전통적 노동시장에서는 생애과정이 ’교육-취업-

퇴직‘의 세 단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하지만, 탈산업화된 서비

스 경제에서는 고용과 생활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며, 세 가지 삶의 단

계 구별이 약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아동 및 청소년기의 교육은 평생교육

으로 전환하고, 고용 역시 그 중요성이 노후까지 이어진다. 사회보장은 

다양한 삶의 경제를 유연하고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Bonoli(2005)는 

탈산업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일생활균형의 어려움, 전통적 가

족의 약화와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출현, 탈숙련화, 불충분한 사회보장 등

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 상황들이라고 논의하였다(2005, p.413). 또한 

Kitschelt and Rehm(2006)은 고등교육의 불확실한 수익(return) 역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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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이지는 않지만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 예를 들어, 한부모는 일

반적으로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시키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기술이 

낮고 비정형적인 일을 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보장 혜택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Treib & Falkner, 2006).

그렇다면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

국가의 핵심적 차이는 무엇일까?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국

가는 주로 산업사회에서 제조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 집

중하였다(Ebbinghaus, 2006). 특히, 가부장의 소득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실업급여, 연금급여, 산업재해보험제도와 보건제도가 주축을 이루

고, 가부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 

유족 및 장애 연금 혹은 공공부조가 보충적 역할을 했다(Kananen et 

al., 2006). 즉, 가부장의 소득과 건강이 그 핵심에 있었고, 이에 대응하

는 제도가 복지국가의 최초 제도들인 4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주로 여성(한부모부터 교육 수준이 높은 

기혼 여성까지), 청년, 숙련이 부족한 개인(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 포함), 

소수자(이민자 포함) 사이에서 발생한다(Kitschelt & Rehm 2006). 산

업사회에서 산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립된 현금성 사회보장이 전

통적 복지국가의 핵심이었다면, 탈산업화 시기의 복지국가는 여성의 본

격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고령화가 함께 겹치면서 일생활균형과 돌봄이 

핵심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산업사회에 비해서 출

산율이 줄어든 반면, 수명은 연장되고, 맞벌이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아

동, 장애인, 노인에 이르는 돌봄은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도전이 되었다. 

또 다른 핵심 사회적 위험은 숙련과 고용 가능성이다. 기술의 주기가 점

점 빨라지면서 청소년기의 교육만으로 평생고용이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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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저숙련과 탈숙련에 대응할 사회정책 기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

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는 기존의 4대보험과 공

공부조의 한계를 인지하고, 공공서비스를 발전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탈산업사회에서는 돌봄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를, 숙련을 위해서는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 등이 핵심적 위치가 되었다(Huber & Stephens, 

2006, p.143).

목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핵심제도인 사회보장

의 목표는 산업노동자들에게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를 제공하

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가 더 강조된 모델이라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사회 이후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접하게 되면

서 새로운 사회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목표는 경쟁적인 노동시

장에 진입하도록 돕거나 다시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전후 복지국가의 경제 침체와 위기, 그리고 생산성을 더 강조하는 복지국

가 모델의 등장과 관련되기도 한다. 

다른 종류의 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는 다른 정치적 지지층을 형성한

다.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산업 노동자들은 유사한 일을 하는 남

성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권력 동원 가능성이 

높은 노동조합을 형성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은 좌파정당과 긴밀한 관계 

하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었다. 반면에, 서비스경제가 

확대되고 전통적 광공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노동조합

의 역할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한 사업장 내에서도 동질노동보다는 분절

되고 계층이 나뉘어진 일을 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면서 노동은 동질적

이라기보다 점차 이질적 속성이 강해졌다. 또한, 여성, 청년, 이주민과 같

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집단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과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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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산업 노동자들에 비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Taylor-Gooby, 2005; Bonoli, 2005). 탈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산업 

정규직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주변부에 머무는 불안정노

동자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Standing 2010). 이러한 변화들은 새

로운 복지정치를 만들고, 복지국가에 새로운 변화와 균열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는 복지국가 발전과 변화에 대한 이해

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

한 차이점이 있지만 두 유형의 위험은 상당히 중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

지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경제적 불안을 겪게 되

는 저숙련 근로자나 한부모 가정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

은 전형적인 전통적 사회적 위험인 빈곤이나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

기도 하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라 새로운 불평등을 강

화할 수 있는 동질혼(marital homogamy, Esping-Andersen 2009)과 

기존 교육정책으로 인한 약한 사회적 이동성은 결국 전통적 사회적 위험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통적 위험과 새로운 위험의 중첩은 한국과 같

이 ‘압축된 근대화’(compressed modernity)를 경험하고 있는 신흥 복

지국가에서 더욱 강하게 발견된다. 이들 국가들은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형성할 시기에 이미 탈산업화와 젠더혁명을 동

시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은 종종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넘어 

사회 자체의 위험을 일컫기도 한다. 기존 사회적 위험에 관련된 연구들은 

개인의 역량이나 안정을 훼손하는 사회적 위험에 주목하여 논의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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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복지국가 발전 과정에서 아동보육이나 교육 등은 개인의 위험

에만 초점을 두고 발전한 것이 아닌 인구재생산이나 경제재생산 같은 ‘집

합적 욕구(needs)’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역

할은 개인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 하다. 이 부분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의 이론적 논의가 보강될 필요

가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후 탈산업사회 이후에 등장한 삼중전환 사회라

는 관점에서 사회적 위험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2-1〕 사회적 위험의 누적과 진화

마지막으로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화, 기후변화, 그리고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들은 기존의 사회적 위험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던지

는지에 대한 질문이 존재한다. 단순히 기존의 위험들을 심화시키거나 가

중시키는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나 새로운 형태의 기존 위험을 변형시

키는지에 대한 질문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2장 사회적 위험의 개념 및 추이 51

  2. ‘사회적 위험’ 개념의 확장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복지국가를 고안하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다. 특히, 행위자로서 개인의 활동과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그리고 

행위자와 구조를 매개하는 제도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

는 이들을 매개하는 제도의 합으로서 이해되며, 한편으로 개인들을 지지

하고 한편으로는 구조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

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사회적 위험의 진화와 복지국가 발

전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복지국가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이들은 개인의 욕구를 대처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사회적 위험을 복지국가의 충분

조건으로 보는 견해와 유사하다. 하지만 복지국가는 민주국가가 아닌 권

위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 도입 및 확대되기도 하였고, Polanyi를 

비롯한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사회

의 문제와 모순에 대한 역사적 대응으로 발전해 왔다.

독일의 재상인 비스마르크(Bismarch)가 시작한 사회보험 도입의 원인

이 노동자의 복지 욕구 충족이 우선적 요인이라기보다는 당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강했던 것이나 우리나라 개발주의 시대의 복

지 도입 역시 그러한 예를 보여준다. 복지국가의 전성기인 20세기 중반을 

‘케인지안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 역시 복지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안정화(consumption 

smoothing)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사회경제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욕구 대응과는 거리가 있다(Pierson, 1998).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제한된 재정 여력하에서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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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사회투자 정책이 핵심이 된 것도 개인의 위험과 함께 생산과 성장

을 높이기 위한 활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코로나19 시기 동안

의 재난지원금은 한편으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동

시에 소비를 유지하며 국가 경제를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 더욱 강했다. 

이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평가가 얼마나 소비로 이어졌는지에 집중

했던 경험을 반추하면 그 역할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O’Connor(19

73) 등과 같은 신마르크스주의자들 역시 복지국가를 자본의 축적을 돕고 

배제된 이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

구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종합하면 복지국가의 주요 역할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구조의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

양한 사회 계층과 집단의 정치적 투쟁을 반영하며 정치적 안정을 유도하

는 도구이기도 하다. 행위자로서의 개인들의 선택이 직접적으로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하며, 정치적 협상과 투쟁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어 구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반대로 구조적 변화가 제도 변화를 압박하며, 구조

와 제도의 변화는 개인의 취약성을 높이기도, 줄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

문에 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의 대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구조, 

그리고 제도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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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사회적 위험 관리와 변화의 추동 원인

무역, 기술, 정치체계
↓     ↓

성장(+, -), 충격(위기)
↓     ↓ 

         사회적 위험 관리:
         - 취약성 감소
         - 원활한 소비 강화
         - 형평성 향상

↓
사회적 충격

출처: Draxler. (2006, p.20); 최영준. (2011)에서 재인용.

복지국가가 대응하는 사회적 위험은 그런 점에서 개인에게 안정을 부

여하며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것만큼,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

향을 주는 구조적 변화도 해당된다. 개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위험에는 앞

에서 논의했던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모두 들어

갈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차원을 넘어 집합적 사회적 위험은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에 가깝다. 즉, 구조적 변화로 인한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당

장은 개인의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은 Draxler(2006)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복지국가의 역할 그림에 잘 나

타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표적인 구조적 변화와 지속가능성의 위기는 경제 

및 산업 영역에 관련된 것이다. 위의 그림과 같이 세계화 같은 변화나 4차 

산업혁명 같은 기술의 변화는 일국의 경제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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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위기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동시에 개인들은 

실업이나 탈숙련 혹은 빈곤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전

통적 혹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국가 제도들을 발

전 및 개혁시켰다. 하지만, 안정적인 생산 및 경제체제가 침식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위험을 개인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지국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도 한

다. 위 그림에서는 ‘원활한 소비 강화’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최근 재난지

원금과 같이 세계은행에서 복지국가를 거시경제 안정자(macroeconomic 

stabilizer)라고 부르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Holzmann and Jorgensen, 

2001). 

또 다른 구조의 영역은 인구의 재생산이다. 인구구조는 복지국가에 매

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생활에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고령화

가 높고, 아동을 양육하는 데 높은 비용이 들며, 교육 경쟁과 일자리 경쟁

이 심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회와 다른 제도적 대응이 뒤따라야 한

다. 그런 경쟁사회에서는 개인적 차원으로 보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높은 양육 및 교육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부모의 사회적 위험 가능

성이 높아질 수 있다. 즉, 출산을 많이할수록 사회적 위험이 개인에게 높

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저출산’을 사회적 위험이라

고 부른다. 그것은 빈곤이나 실업 같은 개인의 사회적 위험 차원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저

출산이 가져올 노동력 부족이나 경제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바로 저출산

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개인은 고출산이 위험이라고 

하고, 국가는 저출산이 위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생산이 집합적 위험으로 등장한 것은 이중부

양자 모형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탈산업화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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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는 사회적 신뢰, 사회투자, 불평등 등에서 더 찾을 수 있다. 

사회적 위험이 개인적 차원이 아닌 집합적 차원에서의 개념일 수 있는 것

이다. 이렇게 사회적 위험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은 이에 대응하는 제도와 

복지국가가 개인의 취약성에 대한 국지적 대처를 넘어서 사회·경제·인

구·정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해주기도 한다.

제3절 삼중전환과 3세대 사회적 위험

제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위험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변

화는 산업화와 탈산업화이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구조

적인 큰 변화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나 디지털화로 인한 새로운 사

회적 위험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와 함께 테러나 중대재해 등도 이에 속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들은 점차 측정이 어려워지고, 불확실하다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Beck(1999)에 따르면, 기존의 사회가 위험사회로 전

환되면서 새로운 위험(new risks)이 등장한다. 일국을 벗어나는 위험들

이 생산되며, 명확한 측정이 어려운 동시에 누구의 책임인지 역시 모호하

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느 정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해야 하는

지 역시 판단하기 어렵다. 

Beck과 이후 연구자들에 따르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고안된 

상품이나 제도들이 오히려 기존의 위험을 심화시키고 복잡하게 할 수 있

다. 더 나아가 새로운 유형의 또 다른 사회적 위험을 창출하기도 한다

(Taylor-Gooby & Zinn 2006).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제조된 위

험(manufactured risks)’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더 많이 알수록 더 안전

하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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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의 새로운 위험 논의는 복지국가의 사회적 위험을 직접적으로 다

루는 연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논의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불확실성은 복지국가와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서술한 최근

의 대전환기 이슈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10년 후 자신의 위치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명의 연장은 노후를 준

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Whelan and Maitre(2008)는 이러한 종류의 

새로운 위험과 불확실성이 더 많은 이들에게 ‘침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불안

정성이 높아지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Beck이 이론화한 위험사회는 최근 코로나19의 경험, 디지털 전환, 그

리고 기후 전환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경험적 적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

다.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칠 영향이나, 산업화 이후 지구의 온도가 1.5도

를 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이러한 변화들이 인구변화와 

결합될 때 어떤 모습일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

에서는 코로나19가 촉발한 본격적인 삼중전환과 이 전환이 초래하고 있

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코로나19와 사회적 위기6)

코로나19는 공공보건의 위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단순

히 감염자의 증가에만 그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과 사망이 사

회경제적 요인들과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가 그 위험

6) Choi, Y. J., Kühner, S., & Shi, S. J. (2022). From “new social risks” to 
“COVID social risks”: the challenges for inclusive society in South Korea, 
Hong Kong, and Taiwan amid the pandemic. Policy and Society, 41(2), 
260-274. 본 장의 내용은 저자의 이전 저술인 이 논문의 일부 내용을 요약,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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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취약하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Jordan et al., 2020; Gao et 

al., 2021). 

코로나19는 이러한 건강 불평등의 이슈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창출한 바 있다. 대표적인 위험이 실업과 소득 상실이다. 코로나19로 인

해 세계적인 대규모 실업이 양산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자발적인 모임이 줄어들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실업이나 무급휴직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소득의 감소로 이어졌다. 

실직의 위협보다 더 근본적인 위협은 무숙련화(un-skilling)에 있었다. 

이 시기 동안 숙련의 위기는 성인에게, 지식의 위기는 교육과 밀접한 아

동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숙련의 위기는 기존 탈산업화에

서 나타나던 탈숙련화(de-skilling)와 갑자기 숙련의 유용성이 사라지는 

무숙련화에 가까운 변화였다. 비대면 경제가 갑자기 시작되면서 나의 일

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없으면서 그 수요가 사라지는 일자리들이 발생

하게 된 것이다. 버클리대학의 Robert Reich(2020)는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계급분화를 설명하면서 대면으로 했던 일을 쉽게 비대면으로 바

꾸면서 자기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전문가 계층인 원격 노동자

(The Remotes)와 달리 비수요노동자(The Unpaid) 계층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일의 수요도 감소하고, 일을 비대면으로 변화시키지 못

했던, 문화계나 여행 관련업에 종사하는 파일럿부터 관광가이드에 이르

는 종사자들이 대표적인 예였다. 

돌봄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심각한 사회적 위험 요인이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

게 되었지만, 부모는 일부 원격 노동자나 실업층을 제외하고 여전히 일해

야 하거나 낮아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더 오랫동안 일하는 경우도 늘었

다. 코로나 시기에 돌봄에 학습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대다수 부모들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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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성인 돌봄(social care)

과 관련한 사회적 위험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자가격리 체제가 엄격해지면서 돌봄이 필요하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다(Hado and Feinberg, 2020). 주간보호센터나 

돌봄 관련 시설들은 감염 위험이 커지면서 문을 닫게 되고, 이로 인해 발

달장애인 가정이나 집에서 장기요양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재가요양보호사들도 감염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일해

야 했고, 요양시설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시설에 있는 이들은 

가족들과 만나지 못해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다. 

마지막 눈에 띄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견되었다. 

사회적 관계의 이슈가 코로나19 이후에 문제가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

다. 이미 서구 국가에서 사회적 관계와 외로움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며, 정부의 대응도 막 시작된 때이기도 했다(Cottam, 

2018). 개인의 행복과 웰빙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는 영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은 일상적인 사회관계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Taylor, 2019; Carvalho and de 

Sousa, 2020).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지면서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신뢰마저 

약화시켜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들을 양산할 수 있다(Xiao et al., 

2020; Hertz, 2021).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건강뿐 아니라 실업이나 소득, 

숙련, 돌봄,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

19에서 발현된 사회적 위험이 완전히 새로운 것인지는 판단하기에 이르

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했던 기존의 사회적 위험과 결합되어 위험을 강화

하기도 하고, 3세대 사회적 위험을 등장시키기도 하는 듯하다. 이러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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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코로나19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화가 전통적 사회적 위험을 등장시켰고, 서비스 경제가 새로운 사

회적 위험을 증가시켰듯이 코로나19라는 보편적이면서 강력한 영향을 끼

치는 사건으로 인해 3세대 사회적 위험이 도래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코

로나19 자체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위험도 있지만, 이 사건이 촉발한 비대

면 경제와 온라인 소통으로 대표되는 디지털화에 대한 방아쇠 효과가 주

목된다. 디지털화가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위기의 창은 디지털화를 가

속화했으며, 삶, 일, 그리고 사회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

러한 불확실성이 진화하면서 어떤 사회적 위험을 만들고, 누구에게 영향

을 미칠지 명확하지 않다. 동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만드

는 특징도 있다. 

디지털 세계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한 Haidt(2024)의 불안 

세대(The Anxious Generation)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준다. 이 저작을 

비롯해 여러 문헌들이 디지털 세계가 외로움과 사회적 관계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외로움과 정신건강을 넘어 민

주주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화는 노동시장과 일자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시기에 나

타났던 무숙련화는 디지털 시기에도 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ChatGPT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번역 및 외국어 검독 시장 종사자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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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ChatGPT 도입 전후 프리랜서 직업 수의 변화와 소득 변화

출처: Burn-Murdoch, J. (2023, 11.10.). Here’s what we know about generative AI’s 
impact on white-collar work. The Financial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ft.com/content/b2928076-5c52-43e9-8872-08fda2aa2fcf. 
Retrieved September 22, 2024.

코로나19의 방아쇠가 촉발한 변화는 역시 끝난 것이 아니다. 앞선 디

지털 변화의 가속화가 가져다줄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

가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함께 어떠한 전염병이 언제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높음을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미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들과 함께 혼합되어 새로운 불확실

성을 가져다줄 수 있는 부분은 인구 전환이다. 

  2. 삼중전환과 사회 변화  

현 복지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이자 기회가 되는 구조적 변화는 

디지털 전환, 인구 전환, 기후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전환은 개발

도상국 이상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사회, 경

제, 정치, 인구의 지형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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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전환을 삼중전환(Triple Transition)이라고 명명하고, 이 세 가지 

전환이 무엇이며, 사회적 위험의 관점에서 어떠한 위험들을 던지고 있는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축적된 정책들, 연구들, 사회적 논의들에

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미 주지된 바

와 같이 출산율이 0.7대로 추락하였으며, 0.6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편으로 저출산이라는 현

상을 개인의 선택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에 국한하여 바라보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출산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미진했음을 보

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저출산 현상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인 현상

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OECD가 발표한 합계출산율 평균을 보면 

1990년도에 1.98이었던 것이 2005년에 1.67이 되었으며, 2020년에는 

1.56이 되었다(OECD, n.d.). 반면에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저출산 시기를 보내면서 20년 전의 저출산 동학

이 현재와 같은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최초의 가장 유력한 진단이었

던 보육서비스의 부재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지만,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의 잠재적 요소가 존재하며, 추가로 외로

움이나 관계의 약화, 그리고 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인식격차 등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2-4〕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청

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념의 인식 차이가 점차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저자가 2018년에 

수행했던 대국민 설문조사에도 청년 남성은 남성이 더 차별받는다는 응답

을, 여성은 여성이 더 차별받는다고 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과

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는 과거 노동시장이나 육아를 

넘어 디지털 세계에 대한 이해까지를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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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성별 이념 격차의 확대

출처: Burn-Murdoch, J. (2024. 1. 26.). A new global gender divide is emerging. The Fina
ncial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ft.com/content/b2928076-5c52-43e9-8
872-08fda2aa2fcf. Retrieved September 22, 2024.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는 

미래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오히려 인구 감소를 어느 

정도 ‘새로운 정상(new normal)’으로 간주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 대책으로 출산을 급증시키는 것을 기대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출산 상황을 기

본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이 전환을 유연하게 할 것

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저출산이 심화되는 것

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려는 정책 대응을 넘어 인구 전환

(demographic transition)이라는 관점에서 전방위적인 공공정책적 대

응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실행한 인구정책의 핵심은 출산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그 

배경에는 출산의 감소가 미래 세대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

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산이 감소해도 노동력이 줄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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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주민 노동력의 증가가 하나의 정책적 

대응이 될 수 있다. 이주민 이슈는 서구에서 행한 인구 전환 논의에서 핵

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또 다른 대응은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대응이다(최영준 외, 

2018). 현재 20대나 60대의 고용률이 60% 정도이며, 여성 고용률 역시 

60%대이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이들의 고용률이 70~80%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노동력의 부족에 대한 우려는 크게 감소한다. 즉, 현재 있는 인구 

내에서 노동시장 참가율이 증가하면 줄어드는 인구를 상쇄할 수 있다. 

좀 더 나아가면 저출산 문제는 노동력 이슈를 넘어 생산성의 이슈이기

도 하다. 노동력 자체가 50%가 감소한다고 해도, 생산성이 두 배 증가하

면 사회경제 이슈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즉, 10명이 10개를 생산하다가 

노동력이 5명으로 줄어도 이들이 10개를 여전히 생산할 수 있으면 경제

적 자원이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재분배의 문제가 남는다. 1~2명이 

7~8개를 생산하고 다른 8~9명이 2~3개를 생산하는 경우 재분배가 원활

하지 않으면 좋은 사회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공공정책’은 인구와 이주민 정책, 고용과 사회투자정책, 경제

와 생산정책, 그리고 복지와 재분배정책이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

적 대응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구 전환은 끊임없이 새로운 위험들을 생산

하고 개인들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으로 촉발된 인구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에 전방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들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대전환들을 동

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대전환은 인구 

전환과 함께 디지털 전환과 기후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전환

은 전방위적으로 인구 전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더

욱 그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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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or transition)은 일반적으로 기

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를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개인, 기업, 사회, 국가

의 기존 일상적인 활동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면서 전반적인 활동의 과

정이 변모해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되었던 

디지털 전환은 최근 ChatGPT와 같은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 가까운 도구의 출현이나 휴머노이드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들이 인간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이라

는 예측과 동시에 생산성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

대를 주기도 한다. 생산성이나 노동력에 대한 예측은 인구 전환 대응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과 정책들은 협소하게 ‘인구 전

환’을 다루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이 저출산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함께 

논의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인구 전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디지털화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노동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Goldman Sachs의 Hatzius(2023) 

연구나 IMF의 Cazzaniga et al.(2024)의 연구 등을 통해서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이들은 1/4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게 되며, 좋은 

일자리일수록 더욱 영향을 받을 ‘모라벡의 역설’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시장 규제가 있는 국가일수록 자동화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연기(delay)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노동시장의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미래에 인구 전환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할 것인가에 대

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고 해도, 현재 예상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가 디지털화로 인해서 줄어들 



제2장 사회적 위험의 개념 및 추이 65

수 있다. 청소년과 청년의 숫자가 줄어들어도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려는 

경쟁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현재 청소년의 수는 과거 

20~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교육 경쟁은 더욱 증가하였고, 

가구당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청년층의 좌절감이 증가할 수 있고, 소득 및 고용 불안정이 증가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과 더욱 치열한 경쟁은 인공

지능이 만들어내는 불안(AI Anxiety)을 촉진시킬 수 있고, 나아가 출산 

의도를 낮출 수 있다(Kim, et al., 2023). 

디지털 시대는 고립과 외로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Hertz, 

2021). 비대면 사회의 진행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기존의 관계를 근본

적으로 변형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층의 고립과 외로움은 최근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영준 외, 2023). 이러한 문제

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서구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예

를 들어, 2020년 미국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18~25세 사이의 청년들 중

에서 63%가 상당히 심한 불안이나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했

다(Weissbourd et al., 2021). 또한, 영국에서도 외로움에 대한 한 조사

인 지역 삶 조사(Community Life Survey)에서 외로움을 가장 많이 경

험했던 인구집단이 노령층이 아닌 16~24세의 청년층으로 보고되기도 하

였다(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2024). 이러한 연구

들이 뜻하는 것은 기존 노령층의 외로움이 여전한 가운데 고립과 외로움

이 청년층이나 50대 중장년 등 다른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가 약화된 청년들의 경우 연애 혹은 결혼에 매우 소극적이고, 

출산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김성아 외, 2023). 또한, 고용 자체를 줄이

고 생산성을 낮추며,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최영준 외, 2023). 극

단적인 경우에는 고독사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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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며, 저출산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게 될 경우 새로운 디지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원

동력이 될 수 있고, 줄어드는 노동력과 분야를 예상해서 사회경제에 미치

는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Acemoglu & 

Restrepo(2022)는 고령화로 인구 전환이 빠른 국가에서 자동화가 더욱 

빠르게 일어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좋은 사회투자제도가 없을 경우 고령 

노동자가 부족한 일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돌봄이나 외로움 같은 다양한 생애주기 어려움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EIGE), 2020; 

Broadbent et al, 2024). 예를 들어,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독거노

인 응급안전서비스나 AI를 장착한 대화형 인형(예, 효돌이) 등은 이러한 

예이다. 추후 휴머노이드의 투입은 디지털의 긍정적 혜택을 더욱 구체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화는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고령 노동자를 포함

하여 노동자들이 탈숙련화 혹은 무숙련화되어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나아가 고립될 수 있다(Marsh & McLennan Companies, 2018). 그렇

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디지털 전환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지에 따라서 인구 전환 대응을 훨씬 더 효과적

으로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불평등과 디지털 디바이드 같은 부정적 효과

만 남게 될 수도 있다.

기후 전환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지구의 날씨와 온도의 패턴이 장

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이며, 최근에는 지구의 자연적 변

화에 따른 기후변화보다 화석연료 사용이나 산업화와 같이 인간의 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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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활동의 결과로 가속화된 온실가스 배출이 가져오는 결과로 이해되

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반면에 기후 전환(climate transition)은 기후변

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탄소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기후변화를 경감시키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회경제 및 산

업구조 전반을 저탄소 및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일컫는

다. 기후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지구 환경과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탄소중립경제(net zero economy)의 달성이 기후 전환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요약하면, 기후변화는 기후 시스템의 부정적 변화 자체를 의미하

며, 기후 전환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대응을 의미한다. 다만, 이번 글에서는 기후변화 및 기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통칭하여 기후 전환의 사회적 위험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에서 2도 내로 제한하려

는 노력을 핵심으로 하는 기후 전환과 부정적인 기후변화는 양쪽 모두 사

회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먼저, 기후변화는 온열질환이나 급작스러

운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을 높인다. 온열질환은 특히 고령자나 1인 가구 

혹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인구 전환의 결과

가 고령자 비중의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이기 때문에 기후 전환이 인구 

전환과 결합되면서 사회적 위험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극한 더위

나 추위로 인해서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면서 충분히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소비의 여력이 급속히 낮아지는 에너지 빈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먹거리 문제, 가격 상승, 그리고 영양에 대한 이슈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전염병의 출현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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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강의 악화 등 다양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2022). 

기후변화 및 기후 전환은 저출산 및 인구 전환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가

질 수 있다. 기후위기와 기후불안(climate anxiety 혹은 eco-anxiety)

이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출산 의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Clayton et al, 2017; Hickman et al, 2021; Bastianelli, 2024). 이

들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을 뿐 아니

라 기후불안으로 출산 의도가 낮아졌다고 보고했다(Bastianelli, 2024). 

기후위기의 최후 마지노선인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 인상치를 1.5도 미만

으로 관리하는 데 실패한다면, 많은 학자들이 극단적 기후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미래 자신의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이 과도

하게 불확실하다면 아이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경제를 목표로 하는 기후 전환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만일 1.5도 혹은 2도 밑으로 통제하려는 기후 전환 정책을 펼치

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 GDP의 하락과 기존 화석연료 산업들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IRENA), 2023).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서 전통적인 농업이나 공업에 조세가 부과될 경우 영세사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사용 억제책에 따라 가격이 상승

하게 되고, 기후변화가 현재와 같이 빠르게 진행되게 되면 에너지 빈곤과 

기후변화 관련 질환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및 기후 전환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이들보다는 청년이나 고령층 같은 경제적 취약층에서 더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에너지 등에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이나 산업구조조정 과정 중 새로운 숙련을 쉽게 습득할 수 없는 저숙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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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중고령 노동자층에서 어려움을 더 심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

런데 탄소는 압도적으로 고소득층에서 많이 배출하고 있고, 도시에서 압

도적으로 다량 배출한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농어민을 포함한 사회

적 약자가 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되고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강조된다.

반면에 디지털 전환과 같이 기후 전환도 산업 전환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후 전환에 필수적인 새로운 기술과 산업 그리고 청정 에너지 도입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선제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면 사회적 위험을 증

가시키기보다는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Sovacool et al., 2023). 디지

털화는 이러한 기후 대응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그렇게 기후위

기에 대해 발전된 기술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기후 전환을 효과적으

로 만들 수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재택근무 등이 가능해지면 탄

소 배출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삶의 질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

다. 기후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래 세대의 삶의 지속가능성

을 높이고, 기후불안을 줄이면서 출산 의도를 높일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얼마나 각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가 삼중전환의 성공적 대

응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현재 행정 현장이나 학계에서는 인구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 

전환이 하나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세밀한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진화하는 속성을 가진 사회적 위험을 전망하고 복지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의 도전에 대한 포괄적 이

해와 함께 디지털 전환과 기후 전환을 함께 고려하는 삼중전환(Triple 

Transition) 관점이 필요하다. 다음의 그림은 삼중전환이 어떠한 방향의 

위험과 기회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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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삼중전환의 상호작용

출처: 필자 작성

  3. 삼중전환 시기의 3세대 사회적 위험

그렇다면, 삼중전환 시기에는 어떠한 사회적 위험이 가장 주목되는 변

화가 될까? 지금까지 검토했던 사회적 위험의 특징들을 반추하여 삼중전

환 시기의 사회적 위험을 논의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위험은 누적된다

는 것이다. 하나의 위험이 가고 새로운 위험이 오기보다는 기존의 위험에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물리적, 때로는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모습을 보인

다. 그렇기 때문에 3세대 위험의 등장은 기존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해

와 대응 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 위험은 진화한다는 

것이다. 돌봄과 같이 과거에는 사적 영역이었던 이슈들이 공적 영역의 이

슈가 되기도 하고, 위험을 감소시켰던 요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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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삼중전환 시기의 위험에 대한 논의가 이미 판

명된 사회적 위험들에 대한 관심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같은 사회적 위험도 끊임없이 그 속성이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사회의 

실업을 통한 빈곤은 탈산업사회에서 실업뿐 아니라 근로를 해도 빈곤한 

근로빈곤으로 진화한 바 있다. 

삼중전환 시기의 핵심적인 사회적 위험의 특성은 불확실성이다. 구조

적 변화들에 따라 예상 가능한 위험들이 존재하지만, 이외에도 여러 전환

들이 결합되면서 새롭게 창출하는 위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

된 위험의 논의처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던 대응이 알려지

지 않은 위험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는 위험한 한 요인이 언제 어떠한 방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known unknown’ 단계를 넘어 무엇이 위험하

고 언제 벌어질지조차 모르는 ‘unknown unknown’이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전형적인 그 예였다. 특히, 삼중전환의 예처럼 다차

원의 전환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그리고 예상하기 힘든 방향으로 기후변

화나 디지털 변화가 일어날 경우 불확실성은 더욱 중요한 특징이 된다. 

삼중전환 시기에도 기존에 핵심 이슈였던 소득, 고용, 숙련, 건강, 돌봄

은 여전히 핵심적인 사회적 위험의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변화하는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이라는 속성을 감안하여 위험을 재해석

할 필요가 있다. 삼중전환 시기에 소득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원인은 고용의 변화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플랫폼 노동 같은 

더욱 유연한 일자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유연한 일자리의 상당 수는 

일의 양과 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노동자가 가지고 있기보다는 고용주나 

수요에 의해 조절되는 경우가 많다. 불확실성이 소득의 불안정성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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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두 번째 요인은 무숙련화이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인공지능과 이

후 휴머노이드의 활용은 직업 자체를 단시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또

한, 기후 전환으로 인해서 석탄화력발전의 예와 같은 특정 산업 자체가 

단시간 내에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다(이재형, 2023). 이러한 경우 특정 종

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단체로 직업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Kaplan(2023)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역동성과 탄력성 때문에 

무숙련화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일자리 총량을 줄이지는 않을 수 있

다. 하지만, 그 내에서 많은 이들은 숙련을 잃고 더 안 좋은 무숙련 일자

리로 이동하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상당

히 높이는 결과로 귀결된다. 

세 번째는 건강과 돌봄이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이나 신체 혹은 정신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

해 소득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 반대로 돌봄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돌

봄 수요자보다는 돌봄 제공자(carer)로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공적 돌

봄의 사각지대에서 만성질환, 정신건강, 중독, 장애 등을 가진 가족 구성

원들을 돌보기 위해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득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림 2-6〕 산업사회, 탈산업사회, 기술혁명사회에서의 일자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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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득의 단절과 불확실성의 증가는 기술혁명사회의 도래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사회는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득 일자리가 증가했고, 고소득 일자리와 저소득 일자

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반면에, 탈산업화가 되면서 Autor(2015)

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소득 일자리 규모가 축소되고, 고소득 

일자리와 저소득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양극화가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Hatzius(2023)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은 인간의 노동비용이 높은 

부분부터 대체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고소득 일자리가 오히려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저소득 일자리만 급증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렇게 된다면 더 많은 이들이 저소득 불안정 고용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소득 및 고용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높인다. 

〔그림 2-7〕 돌봄 사회적 위험의 진화

인구 전환이 기술의 발전과 만나면서 가져온 결과는 수명의 연장이기

도 하지만, 동시에 생애의 불확실성이다. 여전히 다양한 건강의 위험으로 

짧은 노령기를 보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예상치 못할 정도로 긴 생애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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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있다. 전문직이나 공무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들은 더 짧은 숙련 

주기를 가지는 반면에 긴 생애로 인해 소득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핵심적인 이슈는 건강과 돌봄이다. 건강수명의 더딘 증가와 

수명의 빠른 증가는 돌봄을 받는 기간을 증가시킨다. 또한, 저출산과 가

족의 해체, 노동력의 부족, 그리고 평균수명의 증가는 비단 돌봄 필요자

의 사회적 위험만 높일 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킨

다. 2~3인 가구에서 더 많은 가족의 도움이 없이 돌봄 제공자 역할을 수

행하게 될 경우 교육이나 고용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최근 가족 돌봄 청

(소)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돌봄의 부담은 직접적으로는 소

득과 숙련의 위험과 연계되며, 더 나아가 ‘간병살인’ 같은 극단적인 사례

들을 증가시킨다(유영규 외, 2019). 

인구 전환이 가속화되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제공하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로 전환하게 되면 위험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사

회로 전이된다. 학교가 문을 닫고, 학교 주변 상점들이 문을 닫으며, 생산

계층은 온라인에서의 생활시간을 증가시키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지금과 전혀 다른 공동체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어떻게 역동적이며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것인지가 중요해질 것이

며, 다른 한편으로 변화한 인구구조에 맞는 마을을(예를 들어 고령자 친

화 마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점차 중요해진다.

일생활 양립과 아동돌봄에 대한 정책 역시 사회적 위험의 진화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일생활 양립 정책은 젠더 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에 집중했다. 예를 들어, 여성 중심의 육아휴직 사용

에서 아빠 할당을 적용해서 남성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그러하

다. 이러한 정책의 보이지 않는 가정은 일정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은 모

두 아이가 있는 부모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혼과 비혼이 증가하고, 



제2장 사회적 위험의 개념 및 추이 75

결혼한 이후에도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가 급증하면서 직장에서는 ‘부모’

가 다수가 아닌 상황까지 변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와 출산/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이들 간의 불평등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위험들은 기존 사회적 위험들이 진화하면서 새로운 성격과 

패턴을 보이는 것이라면 삼중전환 시기에 가장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하

는 것은 사회적 관계 약화와 정신건강의 문제이다. 사회적 지지망과 관계

가 약화되고 디지털 세계의 강화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와 사회자본의 약

화가 눈에 띈다(Hertz, 2021). 특히, 불안세대(The Anxious Generation)

을 저술한 Haidt(2024)는 휴대폰을 통한 SNS 사용은 청소년들의 정신건

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학교에서 장기결석자의 증가나 딥페이크 같은 범죄의 증가 그리고 알고

리즘에 의한 편향된 지식과 편견의 고착은 관계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정

신건강에 대한 우려를 촉발하고 있다. 이는 세대 간의 격차를 증가시키

며, 젠더 간 인식 격차를 우려할 수준으로 확대시킨다. 

또 다른 사회적 관계의 약화는 공간의 문제에서 발견된다. 디지털화의 

발전으로 인한 온라인 쇼핑의 증가는 마을의 번화가(high street)를 파괴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 임대료와 값싼 온라인 쇼핑

의 공세를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를 

제외하면 이러한 번화가는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었는데, 전통적 비영리

와 종교의 쇠퇴와 함께 시민들은 더욱 고립되어 소외되어져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경우 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가 직접 개입하여 이러한 비워져가는 

번화가의 빈 상점을 채우는 일에 공권력을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UK 

Governmen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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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과 외로움의 확산, 단절된 공간에서 온라인 알고리즘을 통한 현실

의 학습 등은 점차 사회적 관계 단절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자본을 파

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침식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Hannah Arendt의 말을 인용한 Hertz(2021)는 ‘전체주의

는 외로움을 먹고 자란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각 국가에서 나타나

고 있는 극우주의(far-rightism)는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고립과 외로움은 건강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

한 이들은 고혈압, 비만, 당뇨 같은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이

들보다 높고, 특히 우울 같은 정신건강 측면에서 악영향을 받는다. 건강

의 악화는 다시 돌봄의 필요를 높이며, 동시에 고용 가능성을 낮춘다. 이

미 서술한 바와 같이 돌봄 제공자의 고용과 교육 그리고 소득에까지 영향

을 미치는 악영향 고리를 가지게 된다. 

〔그림 2-8〕 삼중전환과 3세대 사회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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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인구 전환, 디지털 전환, 기후 전환은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가능성을 던지고 있

다. 기존의 사회적 위험을 강화시키고 진화시키며, 기존 위험들에게 새로

운 메커니즘을 창출한다. 또한, 외로움과 정신건강 같은 사회적 관계에 

기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 자체가 3

세대 사회적 위험의 특징이다. ‘Unknown unknown’ 위험에 대한 대응 

거버넌스와 역량을 갖추는 것 역시 필수적일 것이다. 이렇듯 변화하는 사

회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응이 준비되어야 더 많은 이들이 행복

한 삼중전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사회적 위험의 개념과 구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금 복지국가는 어떤 

변화와 위험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회적 위험은 개인

이 당면한 위험이지만, 모두가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공적 대응을 요구하

는 위험이다. 역사적으로 복지국가가 대응한 사회적 위험은 개인적 위험

이기도 하지만, 위기 시에는 소비 저하나 저출산과 같이 집합적으로 한 

사회 경제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렇

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은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서 함께 이해될 필

요가 있다. 

사회적 위험은 구조적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가장 핵심적

인 기존의 구조적 변화는 산업화와 탈산업화였으며, 이에 따라 복지국가

가 출현하고 변화하였다. 지금은 디지털 전환, 기후 전환, 인구 전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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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삼중전환이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을 촉발하는 핵심 구조 변화로 이

해된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구조는 사회적 위험을 진화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적 위험은 고정된 개념과 속성을 가지고 있

지 않고, 마치 생물(living creature)처럼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변형된

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새로운 위험의 출현이 과거 위험의 해결을 의

미하기보다는 계속 누적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표 2-1〉 사회적 위험의 구성과 특성

전통적 사회적 위험 새로운 사회적 위험 3세대 사회적 위험

구조적 변화 산업화 탈산업화 삼중전환

핵심 개인적 위험 소득과 건강 숙련과 돌봄 외로움과 정신건강

핵심 정책 대상 가부장 근로 연령대 전 연령대

핵심 집합적 위험 집합적 소비 생산과 재생산 전환과 연결

복지국가 대응
사회보호: 사회보험
과 공공부조

사회투자: 사회서비
스와 적극적 노동시
장 정책

새로운 사회보호와 
사회투자 그리고 사
회혁신 

복지국가 목표 탈상품화 탈가족화 생존과 적응

대응체계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시장
정부+시민사회
/ 공동체

경제학적 패러다임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공백과 
임의(ad hoc) 접근

출처: 필자 작성

<표 2-1>은 이번 장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준다. 전통적인 사회적 위

험은 가부장의 소득과 건강에 초점을 맞추었고, 가부장이 사회적 위험을 

경험했을 때 탈상품화를 제공하는 사회보호가 핵심적 정책이었다. 집합

적으로는 케인즈주의 경제학에 입각하여 원활한 소비 유지를 통한 경제

성장이 복지국가의 역할과 맞물려 있는 목표이기도 하였다. 4대 사회보

험이 출현한 시기였으며, 일하는 남성 가장이 없는 시민들에 대해서 공공

부조를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제2장 사회적 위험의 개념 및 추이 79

이후 탈산업화 단계에서 경제 이행과 함께 숙련의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유연화된 노동시장 속에서 근로빈곤의 이슈가 연결되어 발

생하였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모가 일상화되고, 수명이 증가하면서 돌봄

의 이슈가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소비의 안정화를 강조

하는 케인즈주의에서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완전고용과 보편적 

복지보다는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을 강조하고, 재정적 지속가능

성이 강조되면서 탈상품화보다는 탈가족화를 통한 재상품화가 중요한 정

책적 목표가 되었다. 탈산업화 시대의 저성장 흐름 속에서 복지국가가 어

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인지, 그리고 줄어드는 출산율을 높여서 활발한 재

생산을 통해 미래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방향은 사회보호

보다는 사회투자였다. 맞춤형(tailor-made)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중앙

정부보다는 지역 단위의 정부나 민관협력, 거버넌스, 신공공관리론이 강

조된 시기였다. 

탈산업화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구조적 변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추동하는 전환의 기류들이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이를 삼중전환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기존의 소득, 고용, 건강, 돌봄, 숙련 같은 사회적 위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시키고 관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외로움이나 정신

건강 문제를 상당히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이는 사

회보호와 사회투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높인다. 이 시기

의 핵심 사회적 위험의 특징인 불확실성을 줄여서 예측 가능한 삶을 제공

하기 위해서 사회 보호와 투자는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다

만,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이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동시

에 관계의 문제에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시민사회와 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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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 사회

보호 및 사회투자와 함께 필요할 수 있다. 영리화되고 관료화된 정책 대

응으로는 관계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위험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은 남성 가부장에 미친 영향이 컸으며, 새로운 사

회적 위험은 아동, 청년, 여성, 중고령층, 그리고 이주민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거나 주변부에 있는 이들과 관련이 깊다. 3세대 사회적 위

험은 코로나19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무차별적인 속성을 지니고, 이 위험

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디지털화와 외로움의 문제 역시 아동

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여전히 불평

등의 문제가 심하고,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한 것도 삼중전환의 이슈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같은 사회적 위험을 경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재분배를 통해 모든 이들의 위험에 대응하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삼중전환 시기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 질문이 될 것

이다. 동시에 디지털 전환, 기후 전환, 인구 전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

응하여 성공적인 전환 사회와 전환 경제를 이룩할 것인지, 파편화되어가

는 개인들과 집단들을 어떻게 연결하여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

인지가 핵심적인 집합적 위험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임의적 대응의 한계를 딛고 삼중전환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닌 

바람직한 방향으로 삼중전환을 이끌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

인지 역시 시급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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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 제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상해 보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4년은 일제강점기였다. 만약 그때 누군가가 100년 후 2024년 조

선의 일인당 GDP가 일본을 앞설 것이고, 조선(한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조선의 문화를 세계인이 즐기

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1924년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처

럼 미래를 상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

재는 과거의 미래이고, 현재는 미래의 과거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경

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한 모습을 띠지는 않

는다. 그러나 현재가 과거로부터 규정되고, 미래 또한 현재로부터 규정된

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결국 과거가 현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

거의 (정확히는 과거의 유제(遺製)) 일부가 탈각되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

지면서, 과거의 미래인 현재는 과거와는 다른 현재가 된다. 글로벌라이제

인션의 재편, 디지털 기술변화, 기후위기, 인구구조 등과 같은 전환에 한

국 복지국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한국 복지국가를 만들었던 과거와 현

재의 규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가 현재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

은 현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낼 미래는 현재

가 만들어내는 미래와 상이하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에 대해 검

토하고 이를 통해 현재가 만든 네 가지 전환7)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국가

의 역량에 대해 간단히 검토했다. 먼저 다음 절에서는 논의를 위한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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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정리했다. 여기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이라는 분석 틀을 원용해 

현재와 과거의 의미를 검토했다. 제3절은 과거의 미래로서 한국 복지국

가의 현재를 검토했다. 여기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시야를 넓혀 재분배 정

책 너머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현재 한국 복지국가의 

주요 특성을 정리했다. 더불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 대응이 한국 복

지국가에 주는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 검토했다. 제4절은 사회경제적 변

화와 위험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역량을 점검했다. 여기서는 성장

체제와 복지체제, 주요 복지국가의 성장 방식과 복지체제의 관련성, 한국

의 성장 방식과 복지체제, 주요 전환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역량에 

대해 개략했다. 마지막으로 정리 및 함의에서는 본 장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 논의가 갖는 함의를 간략하게 제시했다.

제2절 분석의 이론적 틀

여기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에 대해 개략했다. 일반적으로 ① 디지털 기술변화, ② 인구변

화, ③ 기후변화 그리고 ④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재편(네 

가지 사회경제적 변화·위험) 등을 미래에 도래할 새로운 사회경제적 도전 

또는 위험으로 인식하곤 한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언급한 네 가지 

사회경제적 변화(위험)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험(변화)이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직면해 왔던 사회경제적 위험(변화)이라고 할 수 있다. 

7)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변화에 중점을 두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재편은 이 보고서의 
다른 장에서는 주요한 주제로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변화를 검토하
지 않고, 한국 복지국가의 역량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이미 방대한 영역을 
포괄하는 보고서의 성격을 고려해서, 제3장에 한해서만 글로벌라이제이션 재편을 포함해
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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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디지털 기술변화, 기후위기,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

션의 재편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변화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이미 60년 전에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

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

다. 즉, 인간이 생존하려면, 전체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Carson, 

1962/2011, p.19). 로마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도 반세기 전인 1972년에 세계 경제성장의 한계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이미 담고 있었다(Meadows, 

1972/2012). 

기술변화도 마찬가지이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걸쳐서 확산

되었다고 알려진 1차 산업혁명은 기술변화와 러다이트 운동(숙련 노동자

의 기계 파괴 운동)이 인간의 생산과 (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

리가 어떻게 기술변화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Frey, 2019).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형태와 내용이 재편되면서 세계 자본

주의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16년 동

안 세계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중요한 이론적 논의 중 하나였다

(Levinson, 2020/2023; Baldwin, 2016/2019a). 세계은행이 인구의 

노령화와 저성장 추세에 대응해 연금과 관련된 보고서(Averting the 

Old Age crisi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를 출간한 것도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4년의 일이다(World Bank, 

1994). 

즉, 네 가지 변화는 누적된 변화이자, 누적된 사회경제적 위험이며, 그 

누적된 변화와 위험이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의미에서, 도래할 사회경제적 위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래할 이 네 가지 사회경제적 위험에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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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응할 수 있을까? 복지국가를 생산과 (재)분배를 포괄하는 국가체계

로 이해할 때, 〔그림 3-1〕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네 가지 사회경제

적 위험에 대한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역량을 생산과 (재)분배의 영역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네 가지 사회경제적 위

험은 그것이 지구의 지속가능성이든, 인구구조의 변화이든 결국 어떻게 

생산과 (재)분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지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해 제3장은 〔그림 3-1〕과 같은 틀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해왔던) 도래할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응하는 한국 복

지국가의 현재에 대해 분석한다.

〔그림 3-1〕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한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먼저, 도래할 변화와 위험이 (완전히 새로운 위험과 변화가 아니라) 이

미 누적된 변화와 위험의 확장 또는 전면화라면, 도래할 변화와 위험에 

대해 한국 복지국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① 우리의 작업은 한국 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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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현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해

야 한다. 현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도래할 (전면화

할) 사회경제적 변화와 위험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를 이야기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② 우리는 현실에서 네 가지 사회

경제적 변화와 위험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을 개략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네 가지 사회경제적 변화와 위험에 한국 복지국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각각의 영역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만 현실 세계에서는 네 

가지 변화와 위험이 상호배타적으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은 〔그림 3-1〕

에서 ③ 순환하는 타원으로 표시된 것처럼 다른 위험과 변화와 관련성하

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

나인 소득·자산 불평등은 네 가지 변화와 위험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

다. 디지털 기술변화로 대표되는 자동화는 빠른 속도로 노동생산성을 개

선시켰지만, 이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늘림으로써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증가시켰다(Benanav, 2020/2022, 

p.9). 또한 국제적으로는 저개발국과 선진국 간의 소득격차를 더 크게 벌

렸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소득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ESCAP), 2018).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노령인구의 확대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또한 노

동소득이 없는 계층을 늘림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 비율의 증가가 1995~2021년 중 가

계의 소득 불평등도 상승의 3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손

민규·황설웅, 2023). 구인회(2019)도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지니계

수로 측정한 불평등 증가의 36.5%가 노인 가구주 비율의 증가로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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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국가 간, 국민국가 내, 특히 선진국 

내의 소득 불평등을 확대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이정우, 2021; 

김윤태, 2017; Piketty, 2013/2014). 이처럼 네 가지 변화는 상호배타

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사

회경제적 위험을 확대시켰고, 앞으로도 확대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장의 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네 가지 사회경제적 위

험과 변화의 도래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를 검토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

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즉, 우리가 “선호하는 어떤 미래”가 있다면, 그 미

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과거”와 그 과거의 미래인 “존재하지 않는 

현재”를 기반으로 구성될 미래가 된다. 그러므로 ④ 선호하는 미래를 만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과거와 존재하지 않

는 현재를 실존하는 현재로부터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만약 우

리가 현재와 선호하는 미래 사이에 선호하는 미래가 기반하는 경험하지 

못한 과거와 존재하는 현재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전면화할 네 가지 변

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는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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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 과거의 미래로서 현재

  1. 재분배를 넘어서 한국 복지국가 시야 넓히기

현재 한국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복지국가

의 현재를 정의할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사회지출의 비중을 통해 현재 한국 복

지국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그

림 3-2〕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30여 년간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지만, 

2022년 현재 14.8%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평균인 

21.1%의 4분의 3 수준에 불과하다. 고소득 국가(이탈리아($35,636), 독

일($49,686), 스웨덴($55,297), 일본($34,017), 영국($45,936))를 제외

하고 한국($32,395)보다 1인당 GDP가 낮은 OECD 회원국인 콜롬비아, 

칠레($15,451), 코스타리카($13,626), 멕시코($11,385), 튀르키예

($10,675)와 남미의 브라질($9,281)과 아르헨티나($13,936)와 비교했

을 때도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World 

Bank, 2024a). 이들 국가 중 한국보다 GDP 대비 사회지출이 낮은 국가

는 코스타리카, 튀르키예, 멕시코뿐이다. 2018년 기준 아르헨티나

(22.3%)와 브라질(21.4%)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2022년 기준 OECD 

평균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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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GDP 대비 사회지출의 변화, 주요 유럽 국가와 남미, 한국(1980~2022)

(단위: %)

출처: OECD. (2024b). OECD Data Explorer: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 브라질과 아르
헨티나의 사회지출은 다음 자료를 활용함. CEPALSTAT. (2024). Public and private 
social expenditure(SOCX mothodology), in percentage of GDP. 

그렇다고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이들 비교 국가들과 비교해 특별히 높

은 것도 아니다. 〔그림 3-3〕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

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 불평등을 보면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물론 최근 한국의 소득 불

평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실제로 〔그림 

3-4〕에서 보는 것처럼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를 통해 조세와 사회지출이 소득 불평등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를 

측정하면 한국이 조세와 사회지출을 통해 지니계수를 대략 18.2%(2022

년 기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지니계수 감소

율이 -24.4%라는 점을 고려하면(OECD, 2023b), 한국 복지국가의 불평

등 감소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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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지니계수와 GDP 대비 사회지출

   주: 스웨덴(지니계수 2022, 사회지출 2022), 독일(2020, 2022), 한국(2022, 2022), 이탈리아
(2021, 2022), 일본(2021, 2020), 영국(2021, 2021), 멕시코(2022, 2019), 튀르키예(2022, 
2019), 칠레(2022, 2021), 브라질(2022, 2020), 코스타리카(2023, 2020), 콜롬비아(2021, 
2021).

출처: OECD. (2024b). OECD Data Explorer: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 콜롬비아 지니
계수의 출처: World Economics. (2024). Columbia's gini coefficient. https://www.w
orldeconomics.com/Inequality/Gini-Coefficient/Colombia.aspx (접속일, 2024. 8. 
25); 브라질의 사회지출은 다음 자료를 활용함. CEPALSTAT. (2024). Public and private s
ocial expenditure(SOCX mothodology), in percentage of GDP. 

〔그림 3-4〕 한국의 조세와 사회지출의 지니계수 감소율

(단위: %)

   주: 청색 막대(1990년부터 표시된)는 가계동향자료에 기초한 자료이고, 적색 막대(2011년부터 
청색 막대와 함께 표시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초한 자료이다.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지표누리 - 지니계수. https://www.index.
go.kr/unify/idx-info.do?idxCd=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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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 복지체제의 주요 특성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지출 규모와 불평등 감소 효과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낮은 사회지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다는 것은, 한국 복지국가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또 다른 기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GDP 대비 

사회지출과 불평등 이야기를 조금 길게 꺼낸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문을 끄

집어내기 위해서였다. 즉, 한국 복지국가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

분배만이 아닌 분배 영역의 문제, 즉 생산의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한다. 실

제로 조금 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과 빈곤을 완

화했던 핵심 기제는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사회복지제도가 아니었다. 〔그

림 3-5〕에서 보면,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 불평등은 급격히 낮아지는데도, GDP 대비 사회지출은 

1976년 0.9%에서 1992년 2.7%로 (절대 규모로 보면) 큰 변화가 없었다. 

GDP 대비 사회지출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과하고 대략 

16년 동안 소득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절대빈곤율로 보면 

1965년 45%에서 1980년이 되면 9.8%로 낮아진다(Suh and Yeon, 

1986, p.21; 서상목, 1979).8) 즉, 제2차 대전 이후의 서구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 소득 불평등이 낮아진 것은 사회적 연

대에 기반한 복지 확대 때문이 아니었다.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을 통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 소득 불평등도 완화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조

8) 주의할 점은 두 시점이 동일한 빈곤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965년 
자료는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가구 소득이 그 이하의 경우 빈곤층으로 분류했다. 반면 
1980년 자료의 절대 빈곤선은 5인 가구의 소득이 월 121,000원 미만인 경우다(1981년 
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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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중간계급이 주택, 보험 등 사적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했고, 이렇게 축적된 사적 자산이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주된 기제로 작동하는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윤홍식, 2019a). 즉,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을 시장에서 얻은 소득으로 대응했다는 것과 함께 시장에서 얻은 소

득을 사적으로 축적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기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사적 자산의 축적은 지금도 그렇지만, 산업화가 한창이던 1960년

대~1990년대도 중간 및 상층 계급에게 한정된 대응 기제였다는 점에서 

(이후 살펴보겠지만) 공적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인 

역진적 선별성의 또 다른 요소라고 할 수 있다(윤홍식, 이충권, 2023; 윤

홍식, 2019a).

〔그림 3-5〕 GDP 대비 사회지출과 지니계수의 변화(1962~2023)

출처: 통계청. (2023).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Choo, H. J. (1992). “Income distributio
n and distributive equity in Korea.” In L. Krause and F. Park, eds., Social Issues in 
Korea. Seoul: KDI; Kwack, S. Y. and Lee, Y. S. (2007). Income distribution of Kore
a in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rospects. Seoul: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2024b). OECD Data Explorer: Soci
al expenditure aggregate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
X_A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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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체제의 이러한 특성은 한국 사회가 고소득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왜 서구 복지국가들과 달리 GDP 대비 사회지출이 동반해서 증

가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6〕에

서 보는 것처럼 한국은 (실질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만 달러에서 4

만 달러까지 증가하는데도 GDP 대비 사회지출은 매우 느리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의 1인당 GDP가 모두 만 달러일 

때 GDP 대비 사회지출을 보면, 독일은 15.4%, 이탈리아는 13.3%에 달

했다.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서구 복지국가보다는 낮았지만, 4.8%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에 그쳤다. 이러

한 현상은 1인당 GDP가 높아져도 변하지 않았다. 1인당 GDP가 4만 달

러에 도달했을 때 GDP 대비 사회지출을 보면, 독일 25.6%, 이탈리아 

24.6%, 스웨덴 26.4%, 영국 20.7%였고, 일본은 17.0%였다. 반면 한국

은 9.8%에 그쳤다. 성장이 만든 일자리에서 장시간 일해서 얻는 소득과 

낮은 세금으로 축적한 사적 자산이,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한국에서 1인

당 GDP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게 사회지출이 증가하지 않

았다. 일부에서는 이를 ‘최소주의’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만(한신실, 

2020; 서병수, 2011), 복지국가의 시야에 (재)생산과 (재)분배를 넣으면 

‘개발국가 복지체제’라는 한국의 특징적인 (재)분배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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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실질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와 GDP 대비 사회지출의 변화

출처: GDP 대비 사회지출: Esteban Ortiz-Ospina and Max Roser. (2016). “Government Spe
nding” Published online at OurWorldInData.org. Retrieved from: 'https://ourworl
dindata.org/government-spending' [Online Resource]; OECD. (2024b). OECD Dat
a Explorer: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 1인당 GDP: Max Roser, Pablo Arriagad
a, Joe Hasell, Hannah Ritchie and Esteban Ortiz-Ospina. (2023). “Economic Growt
h” Published online at OurWorldInData.org. Retrieved from: 'https://ourworldind
ata.org/economic-growth' [Online Resource]; 윤홍식. (2019b).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
과 궤적 1. 사회평론아카데미. 

‘성장을 통한 분배’가 한국 복지체제의 중요한 역사적 특성이라는 점에

서 우리는 재분배와 재생산(돌봄)을 넘어 생산과 분배의 관점에서 한국 

복지국가를 접근해야 한다. 더욱이 앞의 네 가지 중요한 사회경제적 변화

와 위험이라고 언급했던 디지털 기술변화, 인구 고령화, 기후위기, 글로

벌라이제이션도 생산과 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생산과 분배는 

물론 재분배와 재생산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에 대

한 대응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의 전환 없이는 대응하기 어렵

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일자리를 재편하면서 시장에서의 분배 그리

고 이에 기초해 이루어지는 재분배(고용에 기반한 사회보험을 생각해 보

라)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디지털 기술변화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기술변화로 긱 노동,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등장하고, 생산

성은 높아지는데 이를 소비할 여력이 감소하면서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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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고성장 시기에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짧은 실업에 대응했던 실업보

험은 그 효용성이 약화된다(Benanav, 2020/2022, p.96). 

두 번째로 한국 복지국가의 또 다른 주요 특성은 사회지출이 사회보험

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대부분의 북서유럽 복지국가에

서도 사회지출의 가장 큰 부분은 사회보험이다. 문제는 1980년대 말부터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했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가 본격화되었는데도, ‘정규직 고용관계에 기초한 형태’의 사회보험을 중

심으로 복지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OECD(2024c)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취업자 중 임시직 비중은 27.3%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험 중심으로 복지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노동시장에 따른 차이가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재현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실제로 〔그림 3-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중

요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률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과 주요 보장제도 적용률(2000~2023)

출처: 김유선. (각 연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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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노무현 정부(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둘 간의 차이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2023년 기

준으로 국민연금의 적용률을 보면 정규직 노동자가 95.4%인데 반해 비

정규직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8%에 불과하다. 일부에서 지적

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의 가입연령이 60세까지이고,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자료로, 연령이 60세 이

상인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게 나오는 것은 사

실이다(제갈현숙·주은선·이은주, 2024).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지

위가 취약한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제한한다는 것 자

체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두 번째 특성은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관계에 기반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복지를 확대함으

로써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더 우호적

인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을 (노동시장 지

위로) 선별한다는 점에서 ‘역진적 선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윤홍

식, 2019b).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은 단지 이론적 차원에서 논

의되는 것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윤홍식, 이충권, 2022). 

한국 복지국가의 세 번째 특성은 재생산과 관련된 사회서비스가 민간 

기관 또는 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사회

서비스가 완전히 시장화된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기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

하고, 서비스 전달은 민간기관(또는 영리기관)이 담당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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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대부분이 민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례로, 장기요양기관의 

99%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2023)에 따

르면, 입소 시설 5,988개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입소 시설은 

118곳으로 전체의 0.01%에 불과하다. 공공병원의 비중은 2022년 기준

으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2%, 병상 기준으로는 8.8%, 의사인력 기준으

로는 10.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보건복지부, 2023). 

  3. 지향으로서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한국 복지체제를 보편주의 복지체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역진적 선별성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듯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

은 시민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을 보면 2023년 말을 기준으로 18~59세 가입 대상자 중 73.9%

가 가입해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을 놓고 보면 절반을 조금 넘는 51.2%

만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근로연령대 가입 대상자 가운데 여전히 

22.1%가 가입해 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입 대상

자 중 납부예외 및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도 372만 명에 달

한다(보건복지부, 2024). 

한편, 한국 복지체제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선택지를 놓고 보면,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를 보편적으

로 확대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은 일관되게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집권 정당이 자유주의 정당(민주당 계열의 정

부)과 보수 정당(국민의힘 계열의 정부)에서 일관됐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의 사회보험(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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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사업주와 소속 노동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

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이명박 정부(국민의힘 계열의 정부) 

집권기인 2012년 2월부터 전국적인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고용하는 

노동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가 125만 원 미

만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었

다. 두루누리 사업은 이후 박근혜 정부(국민의힘 계열의 정부), 문재인 정

부(민주당 계열의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국민의힘 계열의 정부)에서

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1월 1일 현재 지원 대상은 피고용 

노동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

다(근로복지공단, 2024).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를 포함하면 거의 대

부분이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제도)을 통해 

보편적으로 제공받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만이 아니다. 한국의 대표적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는 2000년에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집권 정당의 성격과 관계없이 역대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급여의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면

서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명실상부한 보편적 제도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전면화한 무상보육정책과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보편적 아동수

당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확대된 기초연금은 보편적 소득

보장정책은 아니지만, 그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대략 70%를 포괄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적어도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그 어떤 

후보도 한국 복지제도의 선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복지와 관련해서 주요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직접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해도, 암묵적 합의는 존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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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보편적 무상급식이 전국적 지방선거의 최대 쟁

점으로 부상한 이후 적어도 정치적 수사 차원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변화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

령 선거 공약을 보면, 한국 복지체제에 대해 “전반적인 복지 확대 과정에

서 가장 취약한 집단인 빈곤층이 소외되고 있으며...”라고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 2022, p.90). 즉, 김대중 정부 출범 이래 정권의 성격과 관계

없이 한국 복지체제가 보편적으로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을 소외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일견 한국 복지체제의 주요 특성으로 ‘역진적 선

별성’을 강조하는 논의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현실을 진단하는 것과 

이에 대한 대응을 보면 두 진단은 확연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역진적 

선별성’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제도의 핵

심인 사회보험이 고용관계에 기반해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특성을 지속

함으로써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또는 자영업자, 종속적 자영업

자 등)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 개

념은 ‘역진적 선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

보험의 성격을 고용관계에 기반하는 것에서 소득에 기반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보험의 보편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나타난 한국 복지체제에 대한 진단은 집

권 이후 ‘약자복지’라는 형태로 구체화된다.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된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이 사회보장제도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아

니라 복지 자원의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또는 제한적으로 확대하면서) 

기존의 복지 자원을 취약계층 집단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즉, 자산·소

득조사로(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해) 취약계층을 선별해 소위 윤

석열 정부가 “약자”라고 명명한 집단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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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윤석열 정부의 안상훈 사회수석(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발표하면서,9) “두고두고 지속가능할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들의 복지 확대가 “정치 과잉과 포퓰리즘으로 득표에 유리한 현금 복

지제도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

부는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

층 위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복지체제를 “약자 중심, 서비스 

복지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배지현, 2022. 9. 15.). 선

언은 길었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한국 복지체제를 선별주의 복지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길게 보면 

1998년 김대중 정부 집권이래, 짧게 보면 2010년 보편적 무상급식 논쟁 

이후 ‘보편주의 복지체제’라는 한국 사회의 암묵적 합의가 해체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 복지체제의 지향이 이렇게 전환된다는 

것은 한국 복지체제가 기존의 사회적 위험은 물론 소위 4중 위험이라고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전환으로 인해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

한 대응 역량의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 이제 다음 절

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역량을 총체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제4절 사회경제적 변화와 위험에 대한 대응 역량

복지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복

지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1980년

9) 이상한 것은 이를 담은 공식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 수석의 구두 발표만 
있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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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후 신자유주의 담론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복지국가는 주로 실

업, 질병, 노동과 돌봄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소득을 보장해주고,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정도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복지국

가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시각은 복지국가를 매우 협소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현대 서구 복지국가의 기원으로 알려진 1394년부터 근 

200년 동안 누적과 탈각을 반복하면서 제도화된 결과인 1601년 엘리자

베스 빈민법은 단순히 빈민을 구제하는 법이 아니었다(Schweinitz, 

1943/2001). 빈민법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법률은 영국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제도화하는 과정이었다. 정부에게 빈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속

적으로 요구했던 지역이 영국에서 매뉴팩처 산업을 선도했던 런던 같은 

산업도시였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

하지 않는 빈민들을 가혹하게 처벌했던 이유는, 자본주의가 인간 노동력

의 상품화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Polanyi, 

1944/2009). 19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사회보험도 산재, 노령, 질병 등

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당시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패권 국가였던 영국에 대항해 독

일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였다(박근갑, 2009). 더욱이 

1945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본격화된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은 실업, 질병, 노령 등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Amstrong, Glyn, and Harrison, 

1991/1993).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복지국가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재분배 정책이 운영되는 복지체제로 이해하기보다는 (재)생산과 (재)분배

를 아우르는 생산과 분배체계의 역사적 구성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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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10) 그리고 디지털 기술변화, 기후위기, 인구구조의 변화, 글로벌

라이제이션의 재편에 대한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역량은 이런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만 여기서는 생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일자리

의 규모 및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성장 방식과 이에 대응하는 (재)

분배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역량을 살펴보았다. 

  1. 성장 방식과 복지체제

가. 서구 국가들이 복지국가 개혁에 나선 이유

  

성장 방식과 복지체제를 논하기 전에 왜 우리가 둘 간의 관계에 주목해

야 하는지 간략하게 검토하자. 특히 우리는 왜 서구 복지국가들이 1990

년대를 전후로 복지국가 개혁에 나섰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의 경제위기로 인한 침체와 케인스주의의 무기력한 대응은 대부분의 서

구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신자

유주의 기조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케인스주의를 대신했

던 통화주의(신고전학파 경제학)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지 못했다. 

〔그림 3-8〕에서 보는 것처럼 성장률은 계속 낮아졌고, 지속적인 성장은 

여전히 서구 복지국가들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문제는 성장이 지

체되자, 역설적이기도 성장을 저해했던 원흉이라고 지목된 복지 지출이 

증가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사회지출의 규모를 보면 

1980년 14.4%에서 1991년 17.2%로 2.8%p 증가했다. 여기서 검토할 

10) 여기서 역사적 구성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복지국가가 통시적으로 존재하는 분배체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특정한 국면에 존재하는, 그리고 존재할 특정한 분배체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다(윤홍식, 2019b). 



104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 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신자유주의의 진원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영

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동 기간 15.6%에서 16.4%로 증가했고, 스웨

덴과 독일도 각각 24.5%에서 28.7%, 21.8%에서 22.3%로 증가했다. 이

탈리아는 17.3%에서 21.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OECD, 

2024b). 

〔그림 3-8〕 1인당 GDP의 실질 성장률의 변화(1961~2021):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한국, 독일

출처: Our World in Data. (2024). GDP per capita: Historical data-Maddison Project Data
base.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gdp-per-capita-maddison?tab=chart 
(접속일. 2024. 9. 6). 

그렇다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마땅한 정책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

다. 전통적으로 중요한 경기조절 수단이었던 환율과 이자율 같은 거시경

제 요인은 신자유주의화의 일환인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온

전히 국민국가의 통제력 내에 남아 있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복지국가 

개혁이 지속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국가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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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Baccaro, Blyth, and Pontusson, 2022; Avlijaš, Hassel and 

Palier, 2021; Hassel and Palier, 2021; Baccaro and Pontusson, 

2016). 복지국가 개혁은 단순히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정책의 변화와 복

지국가 효율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전

략의 일환이었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은 성장 방식의 전환을 위해 복

지국가 개혁을 단행했고, 독일은 기존의 성장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

국가 개혁을 했다. 반면 스웨덴은 성장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복

지국가가 개혁이 어려워지자 기존의 복지국가 특성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성장 방식을 전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복지국가 개혁도, 

성장 방식의 전환도 이루지 못한 사례이다. 이러한 맥락을 전제로 성장 

방식과 복지체제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 주요 개념

  

 논의를 위해서는 개념에 대한 개략적인 정의가 필요해 보인다. 먼저 

성장 방식의 기반이 되는 국민국가의 성장체제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

하다. 앙케 하셀(Anke Hassel)과 브루노 팔리어(Bruno Palier)는 성장

체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Palier and Hassel, 2021, p.12). 

“성장체제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경제의 거버넌스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장체제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성장동력, 다시 말해, 

부의 창출, 일자리 창출, 생산적 이익에 기여하는 부문(제조업, 금융, 첨

단 기술, 농업 등)이다. 경제를 지배하는 다섯 가지 제도, 그리고 총수요

의 주요 구성 요소(민간 소비, 민간 투자, 공공 지출, 순 수출)이다. 우리

의 성장체제 접근법은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의 통찰과 성장모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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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합한 것이다. 시장 상품 규제와 경제 자금 조달 방식의 중요성 외에

도, 성장체제는 경제 활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복지제도(교육 시스템, 노

동시장 규칙, 사회보험/사회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성장체제는 공급 측면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의 생

산체제와 수요 측면을 중시하는 성장모델을 통합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성장체제로 명명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생산과 분배의 결과로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성장보다는 생산과 분배

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성장은 생산과 이 

생산 과정과 병행되는 분배(자본과 노동의 기능적 소득분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인지 서비스업 

중심인지는 국가의 일자리의 성격과 임금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복지제도로 통칭해 부르는 제도도 사실 그 성격이 상이하다. 연금 

같은 사회보험은 직접적으로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상실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한 재분배정책이고(물론 연금은 재직 중인 노

동자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 사회의 금융화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다), 교육 및 훈련 시스템

은 그 사회의 산업이 필요한 노동력의 숙련과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생

산의 공급 측면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장체제를 생

산·분배체제라고 명명했다. 성장 방식은 한 국가의 지배적인 생산·분배 

(정치)연합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

로 하셀과 팔리어가 성장전략이라고 부른 것과 유사한다. Palier and 

Hassel(2021)은 성장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정부는 선거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관심을 갖는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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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정부는 특정 국가의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또는 생산자 단체(경제 및 사회 주체)가 취하는 일련의 (비교적 일관

된) 결정과 개혁, 그리고 이러한 결정의 근거를 의미하는 성장전략을 추

구한다. 중기간 동안 성장전략은 관찰 가능하고 일관되며 체계적인 패턴

을 따른다. 여기에는 구조개혁과 복지개혁을 포함해, 경제의 수요와 공급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분야의 정책 변화와 적응이 포함된다. 성

장전략은 종종 성장체제의 주요 제도 중 일부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장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체제의 주요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p.13).”

여기서 Palier, Hassel(2021)이 개념화한 성장전략이라는 개념을 사

용하지 않고, 성장 방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는 여기서는 성장을 주

로 노동의 숙련 방식, 임금 조정 방식과 관련된 개념 등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Palier, Hassel(2021)이 사용한 성장전략은 성장 방

식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정리하면 여기서 생산·분배체계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경제의 수요와 공급 측면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체계”라고 

정의했고, 성장 방식은 그 생산·분배체계 중 정부와 특정한 지배적인 성

장·분배 연합이 추구하는 노동 숙련과 관련된 방식으로 정의했다.

  2. 주요 복지국가의 성장 방식과 복지체제의 관련성

〔그림 3-9〕는 선진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체제를 Palier, Hassel(2021)

의 구분에 따라 유형화했다. 먼저 생산·분배체계는 크게는 수출 주도형과 

내수 주도형으로 구분했다. 수출과 내수 주도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대

적으로 수출이 해당 자본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수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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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산·분배체계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독일, 폴란

드, 스웨덴, 에스토니아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을 보면 각각 43.4%, 

58.1%, 55.2%, 77.9%였다(World Bank, 2024b). 반면 내수 주도형 생

산·분배체계인 영국은 31.7%(2023), 미국은 11.0%(2022), 이탈리아는 

33.7%(2023), 프랑스는 34.3%(2023)였다(World Bank, 2024b). 한국

은 Palier, Hassel(2021)의 분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자료

(윤홍식, 2019c)에 기초해 분류했다.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44.0%(World Bank, 2024b)로 유럽의 수출 주도형 생

산·분배체계 중에서는 가장 낮았지만, 내수 주도형 체계보다는 확실히 높

아 수출 주도형 체계로 분류했다. 한국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는 섹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하지 않고, 여기

서는 주로 유럽의 생산·분배체계에 대해서만 검토했다. 

〔그림 3-9〕 한국과 유럽의 생산·분배체계 유형

출처: 다음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윤홍식. (2019c).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윤홍식. (2021a). 이상한 성공: 한국
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한겨레출판; Avlijaš, S., Hassel, A., and Palier, B. (2
021), Growth strategies and welfare reforms in Europe. In A. Hassel and B. Palier e
ds., Growth and welfare in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 How have growth regi
mes evolved? pp. 372-43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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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출 주도 생산·분배체계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자. 이어서 검

토할 한국을 제외하면 수출주도 체계는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한다: 

① 고품질 제조업 수출 중심, ② 다이내믹 서비스 수출 중심, ③ 외국인 직

접투자 수출 중심. 각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각 수출주도 생

산·분배체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독일은 첫 번째 ‘고품질 제조업 수출 중

심 체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첫 번째 유형인 고품질 제조업 기반 성장 

방식은 글로벌라이제션의 상황에서 해당 국가의 제조업 역량을 보호하는 

데 성장 방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제품은 가격탄

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격을 경쟁력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독일의 아우디가 상대적으로 고품질 자동차인 것은 맞지만, 

수많은 중저가 브랜드의 자동차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

대로 높일 순 없다. 즉, 고품질 제품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려면, 상대적으

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야 하고, 필연적으로 생산비용의 조정·통제가 필

요하다. 여기서 임금 조정은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Johnston, 2021). 임금 조정은 노동자들의 소득을 낮춤으로써, 국

내적으로는 구매력을 떨어뜨리지만, 수요를 해외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

주도형 체계에서는 국내 수요의 감소를 해외 수요가 (더 크게) 대신함으

로써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임금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 산업별 (임금) 조

정기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임금 조정은 고품질 제조업에 종사하는 

내부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조정 방식이고 외부자의 임금 조정은 노동시

장 규제를 완화해 저임금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

해 이 체계는 핵심 노동자들이 조정된 임금으로도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내부자(핵심 노동자)에게는 

사회보험을 적용해 실업,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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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의 경우는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어, 이들

이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방식

으로 대응한다. 문제는 독일의 이러한 전환이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복지체제에서도 사회적 위험을 사회보험을 통해 

대응하는 집단과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집단으로 이중화시켰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두 번째 수출주도 체계인 ‘다이내믹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구

조를 재편했다. 이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역사의 경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웨덴은 독일과 같은 제조업 강국이었다. 1927

년에 설립된 볼보(Volvo), 1945년 창업한 사브(Saab), 1891년 설립된 

스카니아(Scania)는 스웨덴 제조업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이다. 

이런 스웨덴도 독일처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위기를 맞았고, 독일처

럼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스웨덴

도 처음에는 독일처럼 고품질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 주도 체계를 유지

하려고 했다. 그러나 스웨덴은 독일과 달랐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노

동력이 부족했을 때, 스웨덴은 독일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하지 않

고, 국내에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는 필연적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촉진했고, 이는 스웨덴에서 양질

의 공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된다. 

더욱이 공공부문은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가입

률이 높다. 

스웨덴의 노조조직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알

려져 있는데 이미 1960년에 64.6%를 기록했다. 공공부문이 확대되었던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변화를 보면, 1960년 64.6%, 1970년 

66.6%, 1980년 78.1%, 1988년 84.7%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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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졌지만,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자료를 보면 여전히 65.2%가 노

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23a).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노조 가입자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떤 노동조합이

냐에 따라 상이하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조합원의 대략 36%가 공공부문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Kjellberg, 

2023, p.1063). 2021년을 기준으로 스웨덴의 전체 취업자 중 공공부문 

고용률이 29.3%인데(OECD, 2023b), 전체 활동적인 노조원의 비율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6%라는 이야기는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조

직률은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 65.2%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웨덴이 왜 산업구조를 독일과 같은 고품질 제조업에 기초한 수출 주

도형 모델로 가지 못했는지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비중과 노조조직률이 

일정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Erixon and Pontusson, 2022; Avlijaš, 

2022; Hassel and Palier, 2021; Thelen, 2021; Wren, 2021). 스웨

덴이 독일처럼 고품질 제조업이 주도하는 수출주도 성장 방식으로 전환

하기 위해서는 임금 조정과 대인 서비스 관련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체 취업자의 1/4에 가까운 사회서비스 분야 일

자리의 질을 낮춰야 한다. 그러나 스웨덴의 집권당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

할 경우, 공공부문의 서비스 노동자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이는 곧 정권

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스웨덴 시민의 

지지가 높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웨덴 집권 세력은 

(전체 취업자 중 공공부문의 비중이 낮은) 독일과 같은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이다.11) 결국 스웨덴은 기존의 복지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속 성장을 담

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업구조를 고품질 제조업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11) 2021년 기준으로 독일의 공공부문 취업자 비중은 11.1%에 불과하다(OECD, 2023b). 
이용 가능한 가장 이른 통계를 보면, 1995년에도 독일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12.2%
에 불과했다(OEC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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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ICT 산업과 첨단 ICT를 활용한 물

류, 회계, 컨설팅, 기획, AS 등 다이내믹 서비스로 전환한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보편적 복지체제를 유지하

는, 현재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성이 만들어진 것이다. 스웨덴은 산업구조

를 고도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함으로써, 첨단 산업과 다이내믹 서비스를 주도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확대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덧붙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스웨덴의 25~64

세 시민 중 대학교육(Tertiary)에 참여한 비율은 49%에 달해 독일의 

33%와 큰 차이가 있다(OECD, 2023b). 이렇게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보

편적 복지체제를 유지하면서, 산업구조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과 

다이내믹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복지체제의 변화를 통해 성장 방식을 전환한 비세그라드 

국가군으로 분류되는 폴란드와 발틱 국가군으로 분류되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검토하자(Picot, 2021; Anvlijaš et al., 2021; Wren, 2021). 이 

사례를 검토하는 이유는 이 두 국가가 복지체제의 전환을 통해 성장 방식

의 전환을 촉진했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1990년대에 동

구권이 붕괴되기 전 사회주의 시기에 자동차, 기계 등 일정한 제조업 역

량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폴란드의 특성은 1990년대 이후 독일, 오스

트리아 등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를 통해 제조업 수출 중심의 재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핵심 쟁점은 

폴란드의 재산업화라는 전환 과정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는 곧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배자’에 대한 보

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쟁점을 제기했다. 폴란드가 택한 방식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패배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실업급여, 연금, 조

기 퇴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문제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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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패배자들에게 관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서는 대규모 감세와 재정투입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는 재정

적으로 큰 압박을 받았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제조업을 고품질 제조업

으로 상향하기 위해 필요한 청년에 대한 지원과 사회투자적 지출이 제한

되는 문제에 직면했다. 폴란드의 대안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괜찮은 일자

리를 만들고, 시민들이 여기에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숙련(또는 고등교

육)을 사적으로 감당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했다. 즉 사교육이 숙련 

향상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재정적 제약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

한 공적 대응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는 외국인 투자가 지배하는 금융시장

이 제공하는 민간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가 직

면한 재정적 난제에 대응했다. 

에스토니아도 기본적으로 폴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다만 

에스토니아로 대표되는 발틱 국가군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 방식이 아니

라 외국인 직접투자를 (금융, 통신 등)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을 중심으로 유치했다는 점에서 폴란드와 달랐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러

시아(구 소련)로부터 독립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정치적 과

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에스토니아 등 발틱 국가들이 외국인 직접투자

를 제조업 중심으로 유치하지 않은 것은 이들 국가들이 폴란드 같은 비세

그라드 국가군처럼 제조업의 유산이 없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사회주의 

시기 제조업을 러시아인이 지배했던 정치적 이유도 있었다. 즉, 탈산업화

를 통한 첨단 산업과 역동적 서비스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은 

탈러시아라는 정치적 과제를 달성하는 것이기도 했다(Avlijaš, 2022). 스

웨덴의 사례에서 보듯이 첨단 산업과 다이내믹 서비스로 산업구조를 전

환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요구했는데, 에스토니

아는 폴란드가 사회보험이라는 소득보장제도에 자원을 집중했던 것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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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회서비스(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산업구조 전

환의 필요에 조응했다. 패배자들에 대한 보상은 패배자들의 대부분이 러

시아계라는 점 때문에, 전환이 계급 갈등이 아닌 민족문제로 전환되면서, 

보상을 둘러싼 문제를 우회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에스토니아는 소득보

장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가 있었다. 

정리하면 세 가지 수출주도형 생산·분배체계 유형은 각 사회가 만들어

온 정치·경제적 유산에 기초해 자신의 성장 방식을 재구조화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장 방식의 재구조화는 복지체제의 재구조화와 밀접한 관련

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방식은 복지체제의 전환이 성장 방식에 

영향을 주는 방향이거나, 혹은 반대의 방향일 수도 있었다.

  3. 한국의 성장 방식과 복지체제

다시 〔그림 3-9〕를 보면 한국의 성장 방식은 고품질 제조업이 주도하

는 수출 중심의 성장 방식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일견 독일과 유사한 모습

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도 독일처럼 이중구조화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 규모는 물론 고용 지위에 따라 중층적으로 이중화된 체

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과 큰 차이가 있다. 

독일이 숙련 노동과 산업별 임금 조정에 기반해 고품질 제조업의 품질과 

가격의 대외 경쟁력을 구축했다면, 한국은 숙련 노동을 우회하는 자동화

와 개별 사업장별 단체교섭에 기초해 품질과 가격의 대외 경쟁력을 구축

했다(윤홍식, 2021a). 복지체제도 핵심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보험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공공부조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유사해 

보이지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사회보험의 보장 

수준이 독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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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대신 공적 사회보

장제도의 제한적인 역할을 (중·상층 집단에 대해) 주택으로 대표되는 사

적 자산이 보완하고 있는 구조이다. 또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처럼 공적 

사회보험을 민간보험이 보완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10〕에서 보는 것처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소득 계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

준으로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

입률은 각각 14.4%와 5.5%에 불과하지만, 상한선 이상의 소득자의 퇴직

연금 가입률은 무려 70.1%에 달하고 개인연금 가입률도 45.9%에 달한다.

〔그림 3-10〕 소득 계층별 이자 및 배당소득의 점유율과 퇴직 및 개인연금 가입률

(단위: 만 원, %)

  

   주: 이자 및 배당소득은 2015~2018년, 퇴직 및 개인연금 가입률은 2016년 기준. 

출처: 좌측 그림은 장혜영 의원실. (2020). “2015-2018년 이자·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의 100분위” 
자료; 우측 그림은 성혜영. (2019).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퇴직·개인연금 가입현황과 시사
점.” 『현금이슈&동향분석』, 제59호.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의 성장 방식과 복지체제를 살펴보자. 한국

의 성장 방식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기업이 생산한 고품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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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여기에 반도체와 ICT 제품, 

배터리 등과 같은 첨단 제조업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독일과 상이

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첨단 제품의 생산과 수출이 성장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점에서 스웨덴의 성장 방식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웨덴의 ICT 등 첨단산업은 단순히 첨단제품을 제

조하는 것을 넘어 ICT를 물류, 회계, 기획, AS 등 다이내믹 서비스에 적

용해 수출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더욱이 한국은, 앞에서 언

급했듯이, 제품의 경쟁력이 숙련 노동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 노동

을 우회하는 자동화에 기반한다는 점에서도 독일과 상이하다. 독일이 제

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숙련 노동에 대한 산별로 이루어지는 임금 조

정을 통해 유지한다면, 한국은 숙련 노동을 자동화해 숙련 노동력의 규모

를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 조정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서구에서는 전례가 

없는 사례이다. 

한국이 1960년대 산업화 초기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산업화를 모색했

던 것은 아니다. 한국이 처음 산업화를 추진했을 때는 한국도 독일과 일

본처럼 A~Z까지 산업화에 요구되는 모든 부품, 소재, 장비를 국민국가 

내에서 일괄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다. 오원철(2006, pp. 

196-198)이 작성한 ‘공업구조 개편론’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중간제품을 수입해서 약간만 가공해 수출하던 형태

에서 중간제품까지도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여력을 가져야 한다. 

(중략)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공업 구조상의 격차가 

뚜렷해지고, 우리나라 공업은 선진국 대열에 끼게 되며 공업의 구조적 기

반이 공고화된다.”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자의 숙련을 고도화

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1990년대 이전까지 한국은 이런 

방식의 산업화를 꾸준히 추진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통해 숙련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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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양성했고, 이들이 세계 기능공대회에 나가 우승하는 것은 1960년대부

터 1980년대까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였다(황병주, 2014). 그러나 

이러한 성장 방식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바뀐다. 1987년 민주화가 결

정적 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는 산업에 대한 권위주의 통제를 이완시켰다. 1987년 민주화 직

후 벌어진 7~9월 노동자 대투쟁은 생산 현장의 민주화를 촉발시키면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결성

되고, 대기업이 권위주의 통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타협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이어진 3저 호황으로 대기

업들이 현장 노동자의 요구를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물적 조건도 만들

어졌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생산성 성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아지기도 했고, 작업장 배치서부터 생산 현장에 관한 결정에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자 3저 호황은 

끝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대기업은 약화된 생산 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정치적으로는 3당 합당으

로 인해 권위주의적 통치가 (부분적으로) 부활하면서, 생산 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대기업에 유리한 정치적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런 

가운데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기업은 ‘신인사정책, 유연한 노동, 

노조에 대한 전략, 기업문화’로 대표되는 신경영전략을 발표한다(구해근, 

2001/2002). 일본에서 생산 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적기생

산 방식(Sayer, 1986)이 신경영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도입된 것이

다. 그러나 일본과 기업 및 노동문화가 상이한 신경영전략의 대부분은 뚜

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네 가지 신경영전략 중 ‘유연한 노동’은 

‘숙련 노동을 우회하는 자동화’ 방식으로 확장되면서, 1990년대 이후 한

국 수출 대기업의 중요한 생산 방식으로 등장하게 된다. 



118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 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

대기업은 권위주의 정권하에 대항하면서 성장했던 강력한 노동조합과 

타협과 합의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

택하기보다는 강력한 노동조합을 우회하는 (숙련 노동을 자동화 기계로 

대신하는) 방식으로 임금 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모색했던 것이다. 

더욱이 최첨단 설비를 수입하고, 이에 필요한 첨단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

하는 방식의 생산 방식은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

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그림 3-11〕은 한국에서 숙련 노동

을 우회하는 자동화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주고 있다. 1990년 노동자 만 명당 6.1대의 자동화 기계(로봇)을 

사용하던 한국은 불과 12년 만인 2002년이 되면 104.4대를 사용했다. 

2010년이 되면 250.9대가 되었고, 2013년이 되면 373.1대로 이전까지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일본(293.2대)과 독일(214.7대)보다 더 많은 

로봇을 사용한다. 그리고 2022년 현재 한국은 1,012대의 로봇을 사용해 

일본의 2.6배, 독일의 2.4배에 달하는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

는 국가가 되었다. 여기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자동차 산업에서 모듈화 생산이 본격화되면서(Jo, Jeong, and 

Kim, 2023, p.177; 양희준, 2014), 숙련 노동을 우회하는 생산 방식은 

더 가속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의 연관관계 또한 약해졌다(이진면, 

김재진, 이용호, 2018). 즉, 수출 대기업의 성장이 (또는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내수의 성장과) 무관한 생산·분배체계가 되

어갔던 것이다. 

숙련 노동을 우회하는 자동화 전략은 숙련 노동자의 규모를 줄이고 비

숙련 노동자를 늘림으로써 임금을 통제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국

적 방식이었던 것이다. 독일이 산업별로 기업과 노동조합의 조정을 통해 

임금을 통제했다면, 한국 기업은 강력한 현장 노동조합을 우회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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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노동의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

이 이런 방식으로 생산 방식을 전환한 과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결과는 

자명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 임금과 고용을 보장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하청,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 비율을 통해서 확

인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50인 이상 대규모 사업

체의 고용 비중은 12.8%(2017)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7a). 

2007년 26.1%에 달하던 2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 비중이 불과 

10년 만에 12.8%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OECD, 2011). 〔그림 

3-11〕을 보면 이 10년 동안 한국의 로봇 밀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가 다른 OECD 회

원국에 비해 한국이 월등히 큰 이유이다(OECD, 2016). 노동시장이 기업 

규모와 고용 지위에 따라 중층적으로 이중화되었다. 더욱이 기업 규모에 

따라 요구하는 숙련이 상이해짐으로써 중소사업체에서 숙련을 쌓아 대규

모 사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노동시장이 되었다. 실제로 

2015~2016년 기준으로 중소 규모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가 대규모 사

업체로 이직하는 비율은 2%에 불과했다(전병유, 황인도, 박광용, 2018). 

양승훈(2024)의 지적처럼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을 익혀(숙

련을 축적해) 제조업 현장의 노동자로 일하면서 중산층의 생활을 할 가능

성이 1990년대 이후 점점 더 어려워진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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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주요 제조업 국가의 로봇 밀도의 변화(1985~2022)

출처: 1985~2013: 정준호. (2020). 한국 생산체제의 유산과 쟁점. 윤홍식 엮음.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pp. 54-83. 돌베개. 

         2015: IFR. (2016). World robotics report 2016: European Union occupies top posi
tion in the global automation race. 

         2016-2017: The Robot Report. (2019). US robot density ranks 7th in the world. Ap
ril 5, 2019.  https://www.therobotreport.com/us-robot-density-ranks-7th-in-the
-world/ 

        2018: IFR. (2019). IFR Press Conference 18th September 2019. Shanghai. https://if
r.org/downloads/press2018/IFR%20World%20Robotics%20Presentation%20-%20
18%20Sept%202019.pdf 

        2019: IFR. (2021). Facts about robots: Robot density worldwide. https://youtu.be/
w_kApx8C-O4 

        2020: IFR. (2021). Robot density nearly doubled globally. Dec 14. https://ifr.org/if
r-press-releases/news/robot-density-nearly-doubled-globally

        2022: IFR. (2024). Global robotics race: Korea, Singapore and Germany in the lea
d. https://ifr.org/ifr-press-releases/news/global-robotics-race-korea-singapore
-and-germany-in-the-lead. 

그럼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이런 성장 방식의 변화는 어떤 의미를 가질

까?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의 생산·분배체계는 산업

화를 시작한 이래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에서 

소득활동을 하면서, 개인과 가족의 필요를 충족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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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윤홍식, 2019b). 즉, 성장이 서구 복지국가의 재분배정책과 같은 역

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림 3-5〕와 〔그림 3-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그림 3-5〕는 GDP 대비 사회지출과 소득 

불평등을 측정한 지니계수의 변화를 보여준다.12) 1962년부터 1992년까

지 30년 동안 GDP 대비 사회지출은 1.3%에서 2.7%로 불과 1.4%p 증가

하는 데 그쳤지만, 지니계수로 측정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1976

년 0.391에서 1993년 0.310으로 20.7% 감소한다. 즉, 상대적으로 낮은 

GDP 대비 사회지출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 

불평등은 큰 폭의 감소를 보인다. 다음으로 〔그림 3-12〕를 보면, 이번에

는 지니계수와 함께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를 볼 수 있다. 1인당 국민소

득은 1976년 810달러에서 1992년 8,310달러로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

한다. 이 시기의 성장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성장이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1960년대부터 진행된 산업화는 일본과 독일처럼 일관된 체계를 

갖추는 것이었고,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성장의 성과가 다수의 국민에게 분배되었다는 의미한

다. 이런 조건하에서 사회지출이 제한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12) 1990년대 이전 GDP 대비 사회지출은 추정된 값이고, 1990년 이후의 값은 OECD 자
료를 활용했다.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1960년대부터 2022년까지 일관된 
자료가 없어, 한국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추계한 자료와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해 산출한 자료를 함께 사용했다. 시계열적인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지난 60년간 소득 불평등의 흐름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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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1인당 국민소득과 지니계수의 변화(1962~2022)

(국민소득 단위: 달러)

출처: 통계청. (2023).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Choo, H. J. (1992). Income distributio
n and distributive equity in Korea. In L. Krause and F. Park, eds., Social Issues in 
Korea. Seoul: KDI; Kwack, S. Y. and Lee, Y. S. (2007). Income distribution of Kore
a in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rospects. Seoul: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SIS. (2023). 1인당 국민소득. https://kosis.
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AS017

하지만 신경영전략이 본격화된 1990년대부터 숙련 노동이 자동화 기

계로 대체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관관계가 약화되면서 성장이 불

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그

림 3-12〕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35,590달러로 높아지는 과정에서 소

득 불평등은 (비록 등락은 있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불평등을 완화했던 성장이 성장 방식이 변화

하면서 더 이상 1990년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

다. 더욱이 〔그림 3-5〕를 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GDP 대비 사회지출이 증가했지만, 성장 방식의 변

화로 확대되는 불평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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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적 복지가 안정적 고용관계에 기초해 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

보험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시

장은 1980년대 말부터 이미 비전형적인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었다(김성

희, 2008). 더욱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1990년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자의 비중은 39.5%에 달했다. 김대중 정부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공적 

복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1998년도 전체 취업자 중 38.3%가 

자영업자였다. 2022년 현재도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3.5%로 OECD 

회원국 중 남미 국가들과 그리스,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

(OECD, 2024d). 전통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성장 방식이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에서,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 확

대는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차이를 분명하

게 만들었다. 공적 복지 확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

는 집단에 더 집중되는 역진적 선별성이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

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사회보험이 공적 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에서, 노동시장에서 불안전 고용의 증가는 한국과 유사한 문제에 직

면한다. 현재 영국도 한국처럼 공적 복지의 역진적 선별성이 나타나고 있

다(Bell, 2024). 

  4. 네 가지 전환에 대한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역량

이제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네 가지 전환(디지털 기술변화, 

기후변화, 인구변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재편)에 대한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역량을 살펴보자. 네 가지 전환 중 세 가지 전환(디지털 기술변화, 

기후변화, 인구변화)은 이 보고서의 다른 장들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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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기서는 이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글로벌라이

제이션의 재편’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다룬 후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역

량에 대해 검토했다. 

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재편 

 

한국이 이른바 ‘중간 소득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고소득 국가로 진입한 

시점은 한국의 성장 방식이 숙련 노동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제조업의 수

출역량을 강화한 1990년대 이후이다. 1990년대 이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화가 본격화된 시점이기도 하다. 1990년대 이전까지 

〔그림 3-12〕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국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에서 1980년대 한국처럼 중간 

소득에 도달한 국가는 한국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었다. 1960년을 기준

으로 101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중간 소득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 101

개 국가 중 고소득 국가로 진입한 국가는 13개국뿐이었다(World Bank, 

2012). 이 13개국 중 유럽 국가(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유

럽계 유대인이 건국한 이스라엘)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산업화

를 이룬 일본, 도시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 자원 부국으로 고소득 국가

에 진입한 모리셔스와 적도 기니, 그리고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하면, 남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뿐이다(Agénor, Canuto, and Jelenic, 2012). 대상

을 국제사회에서 온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로 제한하면 한국이 유일

하게 중간 소득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고소득 국가로 진입한 국가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이 중간 소득 함정에 빠지지 않고, 특히 1997년에 

IMF 외환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국가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신자유주의 질서가 만든 글로벌라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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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Levinson(2016/2017)은 컨테이너 박스로 상

징되는 무역을 통해 한국처럼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고소득 국가로 진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

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세

계 교역량의 증가율은 항상 세계 GDP 증가율을 앞섰다. 즉, 수출 중심의 

생산·분배체계가 지속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이 3차 세계화로 부르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난 20년 

동안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GVC)이 재편되고, 선진국의 제조업 역

량이 급격히 쇠락하면서(Levinson, 2020/2023; Baldwin, 

2016/2019a),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신흥국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부상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제조업의 가치사슬에 기반한 

한국의 성장 조건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

다. 실제로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아주 느리게 벗어

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무역과 투자의 반등은 없었다(Levinson, 

2020/2023, p.14).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화는 이전

과 다른 세계화로 접어들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은 대부분 내수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

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도했다. 해외 교역을 통해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Levinson, 2020/2023, p.330). Levinson(2020/2023)은 세계

화가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국가의 기업들의 지출 중 20% 이상

이 연구, 소프트웨어 등 비물리적인 곳에 사용되었다. 특히 각국 정부들

은 긴 가치사슬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제조업을 자

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한국이 중간 소득 함정에서 벗어나 고소득 

국가로 진입할 수 있었던 세계화가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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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네 가지 전환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역량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성공적인 정부를 평

가하는 기준은 지속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들에 제공했는지 

여부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 여부일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장 방식과 복지체제가 서로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네 가지 전환에 대한 한국 복지국가의 역

량을 살펴보는 것이다. 즉, 한국 복지국가가 기본적으로 ‘재벌 대기업이 

숙련 노동을 우회해 임금을 조정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자동화 방식으로 

생산한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는 성장 방식’에 기반해 있다는 것이 그 출

발점이다.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네 가지 전환에 대한 한국 복지국

가의 대응 역량도 결국, 네 가지 전환에 직면해 이러한 과제를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3〕은 네 가지 전환이 

만들어내는 위험 요인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역량을 현재 관

점에서 단순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13〕 네 가지 전환과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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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재편이라는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한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역량을 보자.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복지국가는 확장되었지만, 한국 복지국가에서는 여전히 성장을 통한 분

배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공적 복지와 

사적으로 축적한 자산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중·상층에게는 

사적으로 축적한 자산이 공적 복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조

건에서 제조업 중심의 세계화가 정보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은 한국이 지난 60년 동안 지속했던 제조업 제품의 수출을 통한 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의미한다. 이는 총수출액 중 비즈니스 서

비스 수출 비중과 제조업 제품의 수출 비중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4〕를 보면, 주요 비교 대상 국가의 총수출액 중 비즈니스 서

비스 비중을 보여주는데, 한국은 중국과 함께 비즈니스 서비스 수출 비중

이 가장 비중이 낮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 함께 전체 수출액 중 제조업 제

품의 비중도 가장 높다. 반면,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전체 수출 중 서비스

와 제조업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숙련 노동에 기반한 고품질 제조업 제

품의 수출이 주된 성장 동력인 독일도 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서비

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국의 모습은 다른 고소득 국가와 유

사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정보와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었을 때 한국이 개발

국가 복지체제를 지탱했던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성격이 여전히 생산과 분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에서 성장의 둔화로 인한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는 심각한 사회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소득감소와 상실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한 사회에서, 성장의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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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인한 괜찮은 일자리 감소는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된 취약 집단과 

사적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집단은 물론, 성장에 의존해 사적 자산을 축

적했던 중산층도 삶의 불안정이 증폭될 것이다. 이는 곧 전체 사회의 불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림 3-14〕 주요국 전체 수출에서 서비스업(좌측)과 제조업(우측)의 비중 추이

출처: OECD. (2024e). OECD.Stat. TiVA 2022 ed. Principal Indicators.를 필자가 분석. 

두 번째 전환인 디지털 기술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잘 알려진 디지털 

기술변화로 인한 위험은 ① 저숙련 일자리와 일부 고숙련 (전문직) 일자

리(또는 직무)가 자동화 기계로 대체된다는 우려와(Frey and Osborn, 

2015; Ford, 2015) ② 부가가치 창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

어들고, 디지털과 ICT를 활용한 비즈니스 (또는 다이내믹) 서비스가 창출

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이다(Baldwin, 2016/2019a). 이러

한 변화는 부가가치 창출에 요구되는 숙련이 재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사실 기술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과 관련해서 한국은 이미 유사

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90년대를 거치면서 대기업

이 숙련 노동을 우회하는 자동화를 통한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노동

시장에서는 불안정 노동이 증가했고, 이렇게 생산이 자동화된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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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는 괜찮은 일자리는 대학에서 일반 숙련을 축적한 노동력(엔지

니어)에 대한 수요를 늘렸다. 수출 대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잘 조직된 강

력한 기업별 노동조합은 급격한 자동화에 맞서 자신의 현재 일자리를 지

키는 데는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지만,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을 막는 데는 무력했다. 일부 대기업 생산 현장의 노조는 (암

묵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노조원의 고용 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활

용했다. 

더욱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고용보험의 대상이 정규직 

노동자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 복지국가는 이러한 산업구조 전

환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적절하

게 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이 소득을 상실하고 직장을 

잃고 있었지만, 역진적 선별성이 내재된 한국 복지국가는 이에 적절히 대

응하지 못했다. 앞에서 검토한 〔그림 3-7〕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

생하기 직전인 2019년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0.2%에 불과했

다. 자영업자는 2023년 6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이 0.78%에 그쳤다(박

경훈, 2024. 1. 4.). 이마저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의 

0.58%보다는 높아진 것이다(박충렬, 2023). 이런 조건에서 디지털 기술

변화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기존의 기업 규모와 고용 지위에 따른 노동시

장의 중층적 이중구조에 더해, 숙련 특성에 따른 이중화가 추가되는 양상

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성장을 통한 분배에 익숙한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지속, 안정

적 고용에 기반한 사회보험 중심의 공적 복지와 사적 자산이 (중·상층에

게) 공적 복지를 보완하는 기존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이 지속된다면, 디

지털 기술변화라는 생산 방식의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과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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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자리 증가에 대응해 한국 복지국가가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

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기술변화의 영향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지, 아니면 개선할지는 역사적으로 그 사회의 권력 자원에 따라 상이하다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Frey, 2019). 즉, 권력 자원이 취약한 한국 

복지국가에서 디지털 기술변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불평등으로 대표

되는 한국 사회의 위험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전환은 기후변화(위기)이다. 기후위기는 인간의 삶은 물론 지

구 전체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매우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

에 대한 대응을 복지국가의 틀로 한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기후위기를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확장하면, 기후변화가 미치

는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개별 국가를 단위로 추계했을 때 지

구 온도가 섭씨 1도 상승할 때마다 대략 1.9~3.2% 세계 GDP가 감소하

는 것으로 추계되었지만(Nath, Ramey, and Klenow, 2024), 지구적 

차원에서 추계를 하면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세계 GDP가 12%씩 감

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Bilal and Känzig, 2024). 이 추계의 시나리

오대로라면, 우리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채택한 1.5도로 지구의 온도 

상승을 통제한다고 해도, 세계 GDP는 무려 18%나 감소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다수의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수준에서 통제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노력을 할 경우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대략 2~3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다(Boehm and Schumer, 2023). 만약 

지구 온도가 과학자들의 현실적 예상처럼 2~3도 상승하면, 세계 GDP는 

24~3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

부터 1932년까지 세계 GDP가 대략 15% 정도 감소했고, 대공황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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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충격이 컸던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세계 GDP가 3.0% 감소했다. 200

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GDP 감소율은 1%(2008~2009)에 

미치지 못했다(IMF, 2022; Eichengreen, 2015). 지난 세 번의 경제위

기와 비교하면, 기온상승으로 인해 세계 GDP가 24~42% 감소한다는 것

은 지금까지 발생한 어떤 위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 복지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어낼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주

력 수출산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성장 방식이 숙련 노동을 우회하는 자동화를 통한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주도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들의 경

로가 탄소에 기반한 산업의 녹색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

들어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여기에 더해 

한국 복지국가는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공적 복지의 확대보다는 성장이 

만들어낸 일자리와 여기서 개인이 축적한 사적 자산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했다는 것이다. 공적 복지가 확대되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특히 중·상층에게는) 제한적인 역할을 했다. 즉, 기후위기로 인한 

대공황 이상의 침체는 한국 사회에서 생산과 분배의 기제 자체를 붕괴시

킬 것이다. 더욱이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놀라운 성장은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룬 성과였고 지금도 한국의 제조업은 여전히 탄소에 의존

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수십 년간 우

리가 만들어 놓은 공적 복지가 이러한 충격에 대응해 시민의 안전한 삶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위기로 2020년 한국의 GDP

가 불과 –0.9% 감소했음도, 한국 사회가 경험한 충격은 대단했다. 중·상

층에게는 큰 타격이 없었지만, 전체 취업자의 1/4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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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경험

한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국 복지국가는 무기력했다(윤홍식, 2021b). 탄

소 산업에서 그린산업으로 산업의 재구조화를 이야기하지만, 한국 복지

국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를 실

현할 권력 자원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기후위기로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집단적 

역량, 즉 사회적 연대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결국 한국 복지국가가 지

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기후위기는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배가

시킬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의 전환에 대한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역량을 살

펴보자.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인구 노령화는 

‘실패’가 아니라, 일정 정도 우리 사회의 ‘성공’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점

이다. 이를 전제로 지속 성장과 일자리의 관점에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생

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생산 가능한 노동력의 감소로 인해 성

장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고령화는 연금급여와 의료비용의 증

가와 맞물리면서,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된다. 먼저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한국 복지국가가 고령화라는 위

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이다. 두 가지 방향에서 역량

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고령 노동력을 활용해 노동력 부족을 대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3-15〕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노동자의 역량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점이다(반가운, 2021). 이는 “한국 

노동자는 스스로 학습 전략을 세우고 동기부여되어 학습을 자발적으로 

수행해나가는 메타인지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반가운, 2022, p. 

315). 이런 상황에서 노령 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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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생산성을 더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현장이 숙련 노동

을 우회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면, 직장에서 숙련을 쌓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진다. 한국 사회가 노령화

로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도 의심스

럽다. 최근 연금을 둘러싼 세대 갈등을 보면, 한국 사회가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해 노령화로 대표되는 인구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역량이 적절히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3-15〕 나이-역량 프로파일: 한국과 OECD 평균 비교

출처: 반가운. (2021). 한국 노동자의 스킬과 스킬 활용.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합계출산율이 1.0 이하로 

낮아진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초저출생 현상은 이제 단순히 주거비용을 

낮추고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통해 완

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변수와 변수 간의 관

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유의미한 변수를 찾으면 그걸 중심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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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이야기하지만, 한국 사회의 극단적 초저출산은 이미 그러한 프로그

램적 대응으로 완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성차별이 만연하고, 자녀

를 출산하면 그 돌봄의 책임을 대부분 여성이 져야 하는 사회인데도, 여

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는 주장이 난무하는 사회이다. 돌봄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며 외국인 노동

자를 사용할 방안을 고민하는 사회이다. 한국의 독특한 성장 방식으로 인

해, 1990년생을 기준으로 좋은 일자리가 전체 신규 일자리의 10%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사

회이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능점수가 높은 대학에 진학하

기 위한 경쟁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청년들은 “내 

자식에게 흙수저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금수저를 위한 노예를 공급하

지 않겠다”, “헬조선은 나만 겪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회이다. 이러

한 현실은 한국 복지국가가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대표되는 인구구

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그림 3-1〕의 분석틀의 내용 중 우리의 현재를 만들었던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가 미래로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네 가지 전환

(글로벌라이제이션 재편, 디지털 기술변화, 기후위기, 인구구조의 변화)

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역량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 

복지국가는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에서 장시간 

일하면서 빈곤에서 벗어나고 불평등을 완화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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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공적 복

지가 확대되었지만, 공적 복지는 여전히 성장의 보완재로 기능했다. 문제

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성장 방식이 바뀌고 개발국가 복지체제

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이제 성장이 불평

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높아

지는 역설에 직면했다. 이런 와중에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복지국가가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국 복지국가

의 확장이 고용관계에 기반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의 

공적 사회보장제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집단

에 집중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고 이러한 역설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사회를 덮쳤을 때, 한국 복지국가가 보호받아야 

할 시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 이미 직면해 있는 네 가지 전환에 대한 한국 복지국가의 역량을 검토

했다. 네 가지 전환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역량을 각각의 전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했지만, 결국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지속되고, 

공적 복지의 역진적 선별성이 유지되며, 사회적 연대를 위한 권력 자원이 

취약한 조건에서 네 가지 전환에 대한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역량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네 가지 전

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복지국가를 상상하고 그 복지국가의 조

건, 즉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를 지금 현재로부터 만들어가는 과

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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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술변화의 추이 및 전망

  1. 기술변화의 현황과 추이 

기술변화의 개념은 ‘기술 진보’,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주로 다뤄진다. 

기술 진보는 노동 혹은 자원의 기여로 설명되지 않는 산출의 증가를 의미

하며, 이때 기술의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함축한다

(Schumpeter, 1943; 이장재 외, 2011; 설성수, 2011; 과학기술정책지

원서비스, 2024). 기술혁신은 기술적인 차원의 새로운 시도에 초점을 두

는 것으로, 어떤 새롭고 우수한 기술에 기반한 제품이 개발(invention)되

고 시장에 출시(commercialization), 널리 확산(diffusion)될 때 경제

적 영향을 발생시키는(Jaffe et al., 2002) 기술변화의 과정을 포괄한다. 

전자는 방향성을, 후자는 과정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Jaffe et al.(2002)은 기술변화를 중립적인 관점에서 정의했다. 이들

은 기술변화를 투입과 가능한 산출 수준 간의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 본 것이다. 이렇게 세 개념을 비교해 볼 때,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기술변화는 기술 진보나 기술혁신보다 Jaffe et al.(2002)이 제

시한 기술변화 개념이 적절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변화를 사회적 위기

로 연결되는 성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변화의 현황과 추이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증기기관이 

혁신의 동인이 되었던 제1차 산업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러

나 기술변화의 범위는 방대하여 이를 하나의 챕터로 다루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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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다음을 염두에 두

고자 한다. 기술변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4차 산업

혁명으로 불리고 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은 개념과 단계 구분에 있어 모

호성이 있어 리프킨 같은 연구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볼 수 있

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지능 정보화 현상을 제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서 바라보고 있다(Rifkin, 2013, 전수용, 안상진, 2018에서 재인용). 이

번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에 따라, 기술변화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연구는 최근의 기술변화가 복지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살펴보는 데 관심을 둔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최신의 디지털 전

환을 포괄하는 과학기술의 변화, 즉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시기 

전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림 4-1〕 1~4차 산업혁명 단계

출처: 김승택. (2017).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한 시각. Deloitte Anjin Review, 19, 38-45; 전
수용, 안상진. (2018). 4차 산업혁명 기술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KISTEP Issue Weekly. 통권 제248호, p.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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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기술변화는 Jaffe et al.(2002)이 제시한 개념 정의를 따

라, 투입과 가능한 산출 수준 간의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연구의 범위는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논의되는 디지

털 전환(Digital transition)을 주로 다루되, 만일 이와 직접적인 연관성

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기술이라면 그 또한 포

함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 및 경로를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합의된 정의가 없다. 이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과 그 변화를 의미한다고 정

리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OECD, 2019a), 특히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은 4

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시스템)로 알려져 있다, 

〔그림 4-2〕 사물인터넷 참조 모델(reference model)의 개략도

출처: Pourrahmani, H. et al. (2023). A review of the security vulnerabilities and 
countermeasures in the Internet of Things solutions: A bright future for the 
Blockchain. Internet of Things, 23, 100888.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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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은 서로 다른 물리적 사물(예: 제품, 서비스, 장소)들이 기술

과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물과 인간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전수용, 안상진, 2018). 사물인터넷의 연도별 디바이스 간 연결과 전 세

계 인구의 수를 비교한 다음 〔그림 4-3〕을 살펴보면, 디지털 전환의 빠른 

속도를 체감할 수 있다. 2003~2010년 사이 전 세계 디바이스 간 연결은 

전 세계 인구수를 능가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연결된 전 세계 디

바이스가 전 세계 인구수의 6.58배에 이른다. 사물인터넷은 디지털 전환

의 주요한 기반 기술인 동시에 사회가 운영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Chataut, R. et al, 2023, p.2).

〔그림 4-3〕 사물인터넷의 연도별 디바이스 간 연결과 전 세계 인구의 수

출처: Chataut, R., et al. (2023). Unleashing the power of IoT: A comprehensive review of 
IoT applications and future prospects in healthcare, agriculture, smart homes, 
smart cities, and industry 4.0. Sensors, 23(16), 7194, p.3.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살펴보겠다. 스탠퍼드대학

교 인간 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HAI)가 발표한 2019년 인공지능 인덱스 연례 보고서(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19)에 따르면, 2012년 이전까지 인공



제4장 기술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 및 경로 143

지능의 성능은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2년마다 두 배씩 향상된다는 무어

의 법칙을 따랐으나 2012년부터는 3.4개월마다 두 배씩 증가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인공지능의 연산 능력 발전 속도를 체감할 수 있다. 노란색 

선(실선)은 무어의 법칙을 따랐을 때의 연산량, 점은 해당 결과를 수행하

는 데 사용된 연산량을 나타낸다. 페타플롭일(PetaFlop Days)은 초당 약 

1015회 연산했을 때, 하루치의 연산량을 말한다. 

〔그림 4-4〕 인공지능의 연산 능력(1959~2019년, 로그 스케일)

출처: Perrault, Shoham, Brynjolfsson, Clark, Etchemendy, Grosz... Niebles. (2019). The 
2019 AI Index Report. p.65. 

〔그림 4-5〕에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능력이 아홉 

가지 주요 범주를 기준으로 인간 능력 대비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제시했

다. 점선은 인간 능력의 기준선을 의미한다. AI는 2015년에 이미지 분류, 

2017년에 기초 수준의 독해, 2020년에 시각적 추론, 2021년 자연어 추론 

등에서 인간을 넘어섰으며, 고급 수준 수학 문제 풀이 같은 일부 작업 범위

는 2023년 기준으로는 인간이 더 나은 수행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

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들은 AI의 발전 속도 추이와 현황을 가늠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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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사람의 수행 능력 대비 AI의 수행 능력

출처: Maslej, Fattorini, Perrault, Parli, Reuel, Brynjolfsson... Clark, J. (2024).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4. p.81.

기술 발전은 산업 현장에서 자동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도 있다. 자동화는 기술, 프로그램, 로봇 공학 또는 공정을 적용하여 사람

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화는 현대 사

회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기술은 금융, 

의료, 유틸리티, 국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IBM, 

2024). 가장 대표적인 자동화의 유형으로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 

process automation), 산업 자동화(industrial automation), 인지 자

동화(cognitive automation) 등이 꼽힌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는 소

프트웨어 로봇, 즉 ‘봇(bot)’을 사용하여 기존에 사람이 수행하던 반복적

인 규칙 기반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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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연간 설치 대수

출처: Müller. (2021). p.52.

〔그림 4-7〕 우리나라 누적 활용 산업용 로봇 현황(2010~2020년)

(단위: 1,000대)

출처: Müller. (2021). p.245.

이러한 봇은 디지털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데이터 입력, 양식 작성, 

데이터 추출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 사람의 행동을 모방한다. 산업 자동화

는 제조업과 산업 현장에서의 자동화를 뜻하는데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146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 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

정밀하고 효율적인 조립 공정을 위해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는 것처럼 기

계, 제어 시스템, 로봇을 활용하여 조립, 포장, 품질 관리 같은 작업을 수

행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지 자동화는 AI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통합하여 인지 능력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의 자동화 기술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고, 패턴을 통해 학습할 수 있어 많은 기존의 기술들과 비교

하면 자동화 적용 분야가 큰 폭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Kanade, 2024).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의 활용은 2010년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

다. 2019년과 2020년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설치 대수의 증가세가 조

금 줄었지만, 매년 38만 대 이상의 산업용 로봇이 새롭게 설치됐다. 한국

은 산업용 로봇 활용에 있어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2015년 이후 한국에서만 매년 약 3만 대의 산업용 

로봇이 설치되었으며, 2018년에는 누적 산업용 로봇 수가 30만 대를 돌

파했다(Müller, 2021).

  2. 기술변화에 대한 국내·외 대응과 향후 전망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은 ‘무엇’에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 논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가장 단순하게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

응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기술 등장에 따른 신규 이슈를 

취급한다는 차원에서 규제, 거버넌스, 지침의 마련 등과 같은 대응에 대

해 다룰 수도 있다. 기술변화에 따른 특정 영역에 대한 대응으로도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후 살펴볼 기술변화에 따른 충격의 경로 및 내용

을 감안하여, 국제적 차원과 필요한 경우 국가별 정부 차원의 대응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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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은 불평등, 기후위기 등 여러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

하고 회복력 있는 운영 모델로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데 국제적 합의가 이

루어지고 있다(주혜정, 2024). OECD(2024f)는 2024년 4월 과학기술장

관회의를 열고 ‘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위한 아젠다(Agenda for 

Transformativ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라

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p.13), 기술변화는 잠재적 유

해성, 이를테면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불평등과 빈곤, 실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제, 행동 변화(behavioural change)와 같은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했다. 또 디지털 기술은 사이버 공격이나 잘못된 정보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기존의 위험을 악화시키거나 확

대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술변화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

하거나 기존의 사회 문제를 심화시키지만, 전체적 또는 총체적 영향이 명

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 CSTP)는 여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여섯 가지는 (i) 경제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지향하며, 

(ii) 광범위한 가치(broad-based values)에 기반하고, (iii) 다양한 형태

의 혁신을 확장․확산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iv) 유해한 기술의 

단계적 퇴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v) 체계적인, 다양한 수준의 조율을 

수행하며, (vi) 실험적이고 민첩한 정책을 지향한다는 것이다(OECD, 

2024f, p.8). 

OECD(2024f)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 로드맵, 

계획 수립이 잠재적인 위험을 예측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2023년 기준 51개의 AI 국가 전략이 수립됐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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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기술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AI다. 생성형 AI가 상용화

되면서 AI 기술개발 경쟁은 더욱 심화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다. 산업 부문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도 디지털화와 AI의 적용이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디지털 정보의 관리 및 

보호와 더 나아가 AI 기술의 규제에 관한 논의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6년 회원국 시민들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당사자의 통제권 강화 및 비즈니스 규제 간소화를 목적으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Regulation (EU), 

GDPR)을 수립하였고, 2024년 8월 1일에는 인공지능법(Regulation (EU) 

2024/1689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을 발효하였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시민들의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법(The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을 제정하고, 캘리포니아프라이버시보호청(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을 설립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AI 규제 법안인 ‘SB 1047’을 2024년 8월 26일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도 

AI 규제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고, 국회를 

중심으로 법률안 마련을 위한 논의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내의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 

법정 계획 중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첫째,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기획재정부, 2023)을 살

펴보면, 저탄소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설비 전환을 지원

하며,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대형 재난

에 대응하기 위해 AI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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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2024년 사회정책 방향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4a). 2024년 사회정책방향. p.ⅱ. 

둘째, 정부는 2024년 사회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2024a)으로 발

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추진전략의 핵심으로 ‘데이터기반 사회정책 

추진’을 제시하고(〔그림 4-8〕 참고) 여섯 가지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디지털 교육 혁신, 사회서비스 편의성 제고, 기술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

결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고 디지털 미디

어 격차 해소 같은 디지털 역기능을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

털 격차 해소는 구체적으로 키오스크, 모바일앱 등에 대한 디지털 취약계

층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

스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고령층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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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고 AI와 IoT를 기반으로 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행태 개선

을 위한 기술 기반 서비스를 2024년 178개소에서 2027년 모든 보건소

(261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 

지역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대학 

보유 기초자원(기술, 연구인력, 장비 등) 활용 강화를 통해 대학의 기술이

전･사업화를 활성화” 한다는 내용(관계부처 합동, 2024a, p.16)도 담고 

있다. 

셋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대한민국정부, 2019)에 따르

면, IoT, AI 등을 활용해 농촌 지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완화와 적응

을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산촌에 원격으로 문화, 의료지원

을 전달함으로써 복지 여건과 삶의 질을 제고할 계획을 수립했다. 더불

어, 안전한 국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재난 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술변화, 재난 대응 기반시설과 관계된 첨단기술의 활용

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림 4-9〕 2100년 재해취약지역 전망

출처: 국토연구원. (2019); 대한민국정부. (2019). 국토종합계획(2020~2040).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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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는 복지기술 발전을 통해 돌봄서비스

의 질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보장 행정체계를 

고도화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담겨 있다. 

물론, 위와 같은 한국 정부의 내용들은 분야별 법정 계획 안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림 4-10〕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일부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4b).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2024~2028). pp.32-33. 

 

디지털 전환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중 역기능에 초점을 두어 국내외

의 상황을 분석한 구본진(2021)은 한국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이 

윤리적 문제에 초점을 두어 단순하게 제기되고 있는 반면, 국외의 경우에

는 다양한 분야와 기술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

다. 이를테면, 미국은 안전 및 보안, 불공정성과 차별 강화의 이슈, E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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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안전 및 보안 이슈에 초점을 두어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구본진(2021)은 국외의 경우 오래

전부터 역기능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정

세정 외(2023) 역시 공공데이터 집적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한 영

국의 사례 등을 들며, 한국에서도 디지털 자료 집적 처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통로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의 통로와 정보의 공개는 논의를 발전시키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국회

의원 정책자료, 2024).

제2절 기술변화에 따른 충격의 경로 및 내용13)

  1. 기술변화와 사회적 위험

기술변화를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술변화

를 수용하고 활용하고 규제하는 사회의 정치, 사회, 법 체계의 질서에 따

라 기술변화는 대량살상무기가 되거나, 혁신과 진보를 이끄는 엔진이 된

다. 

 기술의 변화 또는 진보를 혁신으로 보는 관점에서, 기술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여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된다(Bogliacino and Pianta, 2010; Edquist, 

13) 본 절에서 언급되는 OECD(2019b)는 Going Digital: Shaping Polices, Improving 
Lives의 내용을 소개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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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men and McKelvey, 2001; Van Roy, Vértesy and Vivarelli, 

2018). 신고전주의 경제학 관점에 따르면, 자동화 같은 기술 발전은 정형

성 높은 업무를 반복하는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게 함으로써 해당 일자리

의 임금이 사라지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임금 하락은 사회적 

위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산업 차원

에서 인건비의 절감은 생산 단가의 하락으로 이어짐으로써 해당 제품이

나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고용 창출을 견인할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기술변화를 통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하락은 가처분

소득의 실질적 증가로 이어져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른 산업에서의 고용도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van Overbeke, 2022). 이러한 시각에서 기술변화는 궁극적으로 사회

적 후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기술변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연

구도 많다. 이러한 관점은 기술변화가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제도

적 맥락의 차이에 주목한다. 즉, 거시적으로 기술변화가 사회적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기술변화의 충격은 개인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을 둘러싼 제도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형편향적 기술

변화(Roun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 RBTC) 가설은 정보

통신 기술, 로봇 기술 등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주로 디지털화가 쉽고 반

복적인 업무를 대체한다고 본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기

계의 능력이 향상되면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새로운 장치

와 로봇으로 대체되고, 이는 결국 중간 수준 임금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

질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인지적이고 정형성이 낮은 업무를 하는 고임금 

일자리와 육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저임금 서비스 직종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RBTC 관점은 기술변화가 일자리 양극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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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것으로 예측한다(Autor et al., 2003; Sebastian and Biagi, 

2018). 

또한,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기술변화에 따른 시장의 변화는 시장을 둘

러싼 정치적, 제도적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즉, 고용보호규제, 노

사관계제도, 노동자단체의 경영 참여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은 기술 도입 

정도와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이 고용 규모

와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Leontief 

1983; Acemoglu and Restrepo 2018). 기술의 도입이나 발전 속도는 

물론 기술변화로 인해 대체되는 일자리가 산업 부문과 지역마다 다르다

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변화에는 제도적 맥락에 따라 개인 사이의 격차나 

불평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술변화는 자체로는 중립적이다. 제1절에서 살펴본 대로, 기술변화는 

투입과 가능한 산출 수준 간의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

으로 일컬어진다(Jaffe et al., 2002). 다만, 그 결과는 양날의 검과 같다. 

기술이 문명의 발전에 공헌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 구조적으로 불평등이나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을 가진다. 

사회적 위험도 완화면서 동시에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기술변

화의 단계에 따라서 동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기술변화를 시기에 따라 산

업화, 자동화 및 전산화, 빅테이터 및 인공지능 등 세 단계로 구분하고, 

사회적 위험을 구사회적 위험, 신사회적 위험, 3세대 위험으로 구분했다. 

기술변화가 각각의 사회적 위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 동적인 양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표 4-1> 참고). 

먼저, 1차 산업혁명으로 태동한 사회적 위험의 양상을 보겠다(<표 

4-1>에서 I 셀). 우선 산업화 시기의 기술변화는 산업구조를 바꿈으로써 

산업재해, 실업 등과 같은 구사회적 위험의 발생을 초래했다(Bro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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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Dwyer, 2013; Kumar, 1984). 이를테면, Bronstein(2008)은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는 

과정을 미국과 영국의 두 나라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한다. 즉, 18세기 이

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산업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책임에서 사용자의 

책임으로, 시장 자율의 문제에서 국가가 규제해야 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그려낸다. 이를 보면, 산업재해나 빈곤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과정은 두 가지 과정을 밟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첫째, 기술 발전으로 인한 대공장에서의 산업재해라는 위험이 집단적으

로 발생하고, 둘째,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제도의 대상이 되

는 과정을 거친다는 뜻이다. 이는 앞으로 살펴볼 신사회적 위험과 3세대 

위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의 자동화 및 전산화는 구사회적 위험에 새로운 충격을 준

다(<표 4-1>에서 II 셀).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변화는 노동시장 이원화

에 영향을 미치며 구사회적 위험 가운데 고용 불안정과 실업 가능성을 높

이는 경향이 발견된다(Bessen, 2019; Schmidpeter & Winter-Ebme

r, 2021). Bessen(2019)은 미국의 섬유,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의 

고용 자료 등을 활용해서 기술변화가 이끄는 노동 수요의 동적인 변화를 

분석했다. 그는 자동화가 대량실업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기술이 추동하

는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노동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파괴적인 전환(disruptive transition)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구사회적 위험뿐이 아니다. 기술 발전은 신사회적 위험을 추동한다

(<표 4-1>에서 III번 셀). 기술 발전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서

비스 중심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신사회적 위험을 발생시켰다(Bonoli, 

2005; Huber, Stephens, 2004). 탈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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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서구 사회의 저성장 여건 속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는 근로빈곤의 위험을 높였다. 이러한 변화는 서구 사회에서 소득 분

배가 악화하는 경향과 함께 관찰됐다. Huber and Stephens(2004)는 

‘Combating Old and New Social Risks’라는 글에서, 탈산업화와 여

성의 노동시장 대거 진출 과정에서 세 가지 유형의 빈곤 취약 집단을 호

명했다. 이들은 근로연령집단, 한부모가정, 아동이었다. Huber and 

Stephens(2004)는 이들의 빈곤율을 통해서 신사회적 위험을 확인했다. 

또,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노인, 아동, 장애인 대상 돌봄의 거대한 공백

을 남겼다. 돌봄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한 이유가 됐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포괄하는 디지털화는 구·신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3세대 사회적 위험의 등장 가능성을 알리고 있다. 먼저, 

구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표 4-1>에서 IV번 셀). 다만 

인공지능이 고용과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Acemoglu and Restrepo(2018)는 인공지능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더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인공지능에 의한 고용 감소 효과는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Mutascu(2021)의 연구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 인공지능의 발달

은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효

과는 사라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Nguyen and 

Vo(2022)의 분석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실업률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반면 Guliyev(2023)는 인공지능 기술이 확대될수록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이번 장 제2절에서도 계속 살펴보겠

지만, 디지털 전환이 소득 및 불평등, 고용, 돌봄, 복지재정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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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확정적이지는 않다. 분석의 결과도 엇갈린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인할 점은 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전망에서 복

지국가는 미래의 부정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

이다. 개인에게 상병과 실업의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집단적인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듯이, 국가는 미래에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과 실업 등이 집단적으로 발

생하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전망이 엇갈린다고 해서 대비가 없어도 된다

는 뜻이 아니다. 현재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은 비관적 시나리오에 근

거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노동시장의 충격은 엇갈리는 전

망에도 불구하고, 비관적인 전망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무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Frey and Osborne(2017) 등이 제시하는 노동시장 

충격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나타나는 차별과 배

제의 양상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Eubanks, 2018; O’Neil, 2016). 복지

국가의 질서가 “무계획적인 데이터 수집과 허위 상관에 의해 작동되고, 

제도적 불공평에 의해 강화되며, 확증편향에 의해 오염”(O’Neil, 2016; 

p.48)된다는 경향에 대한 경고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

털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디지털 배제, 빈곤층 배제의 문제가 이미 

확인되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Nogarede, 2020; 정세정 외, 2023).

디지털화가 돌봄 혹은 근로빈곤 등 신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표 

4-1>에서 V번 셀)도 부각된다. 디지털 기술 발전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대면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가능

성, 그래서 ‘e-welfare’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Siliba, 

Gorgoni, 2023). 동시에 이하 제2절에서 살펴보게 되듯이, 디지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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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이 일과 사생활의 경계를 깨고, 일·가정 양립을 위협하는 경향

(Adisa, Gbadamosi, Osabutey, 2017; Currie and Eveline, 2011)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디지털 기술 발전이 추동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의 

발전 양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 발전은 플랫폼 노동 등 비

정형 노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했던 고용 계약관계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불확실성, 불

안전성,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Prassl, 2018; 백

승호, 2021). 불안정 일자리의 증가는 다시 신사회적 위험으로 호명되는 

근로빈곤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디지털화가 구성하는 3세대 사회적 위험은 상상력을 요구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회적 위험은 발생과 더불어 사회적 의제화 단계를 거친

다. 문헌 고찰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디지털화가 추동하는 새로운 사

회적 위험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기술 환경의 

변화로 기존의 사회적 위험이 새롭게 정의되는 경우다. 둘째는 앞선 신·

구 사회적 위험과 다른 종류로서의 사회적 위험이다. 하나씩 살펴보겠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주민이 될 수 있다. 시민이 아닌 이주민이 

겪는 사회적 위험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논리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 파

악되지 않았다. 대응할 필요가 없는 위험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부분은 

이 보고서의 제5장에서 다룰 것이다. 이주민 외에 디지털 전환이 촉발하

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은 국외 글로벌 디지털 노동자(global dig-

ital worker)가 겪는 제도적 배제의 문제이다. 이들은 외국인으로 외국에 

체류하며 온라인으로만 다른 국가의 기업에 고용된다. 글로벌 디지털 일

자리의 정의는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지리적 경계를 넘나드는 일자

리”(World Economic Forum, 2024, p.19)를 지칭한다. 이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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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는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하겠지만, 국가 간 합의가 부재

한 경우,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이들은 어느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서도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Shea, 2020). 이런 유형의 원격 디

지털 노동자의 수가 소수가 아니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인구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7,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2030년

에는 9,2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24).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노동의 확산은 국가 

단위의 복지국가 제도에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다. 이들이 맡게 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의는, 복지국가가 마주한 새로운 숙제다. 

사족을 붙이자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질 것이라는 전망(Bostrom, 2014)도 등장하고 있다. 인간과 비인

간의 경계에 있는 ‘무엇’이 직면하게 될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의의 문제 

역시 미래 복지국가가 마주할 과제가 될 것이다. 상상력은 인공지능의 

‘주체성’에 대한 논의에까지 나가고 있다. Robert Long은 Oxford대 

Patrick Butlin, New York대 Jess Sebo 등 철학자들과 함께 쓴 

‘Taking AI Welfare Seriously’라는 논문에서 근미래에 인공지능이 의

식(consciousness) 혹은 강력한 주체성(robust agency)을 가질 가능성

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Long et al., 2024).

두 번째로 제시될 ‘3세대 사회적 위험’으로는 개인 단위의 사이버 리스

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해

킹 등의 문제는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다만, 개인의 데이터가 공공과 민

간에 집적되고 처리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개인이 디지털 세상에서 노

출되는 위험은 앞으로도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딥 페이크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이 노출되는 

위험들을 시장 혹은 민간 영역으로만 방치하기 어렵다. 이를테면, 2024

년 9월 세계 최대 보험사들인 Zurich와 Marsh McLennan은 사이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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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이 “기존 보험 및 위험 관리의 전통적인 접근법의 능력을 완전히 능가

하고 있다”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Smith, 2024). 사이

버 위험의 정도가 시장의 논리를 벗어나, 공공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들 회사가 논의하는 위험은 개인보다 공공기관 혹은 

기업이 직면한 경제적 손실에 관한 것이지만, 그러한 위험이 개인을 피해 

갈 이유는 없다. 더욱이, 온라인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개인의 일상 및 직

업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Rainie, Wellman, 2012)

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에서 개인이 맞게 될 경제적, 사회적 손실

을 얼마나, 어떻게 집단적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호명할지, 

복지국가의 정책적 대응을 대상으로 삼을지는 앞으로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사회적 위험 신사회적 위험 3세대 위험

첫 번째 
기술변화

I. 실업, 산업재해, 은
퇴, 빈곤 문제를 사
회적 문제로 본격적
으로 인식하기 시작
(Bronstein, 2008; 
Dwyer, 2013 등)

두 번째 
기술변화

II. 자동화 및 전산화로 
인해서 노동시장 이
원화 강화, 실업의 
위험성 높임(Besse
n, 2019; Schmid
peter and Winter
-Ebmer, 2021 등)

III. 탈산업화 및 여성
의 노동시장 진출 
과정에서 돌봄 수
요 증가, 한부모 
가정 및 근로빈곤 
문제 등장(Bonol
i, 2005; Huber, 
Stephens, 2004 등)

세 번째 
기술변화

IV. ① 디지털 기술 진
보로 인한 노동시
장 충격(Frey and 
Osborne, 2017 등) 

   ② 빈자에 대한 차
별을 양산, 차별 
및 불평등 심화(O’
Neil, 2016, Eub
anks, 2018) 

V. ① 일·가정 양립에 
위협(Adisa, Gbad
amosi, Osabutey, 
2017; Currie and 
Eveline, 2011)

   ②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노동 증가로 
근로빈곤 가능성(P
rassl, 2018 등).

VI. ① 글로벌 원격 노
동자의 배제 문제
(World Economi
c Forum, 2024)

   ② 사이버 사회적 
위험(Smith, 2024)

〈표 4-1〉 기술변화의 단계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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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변화가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의 다차원성에 주목한다면, 기술변화는 젠더, 연령, 학력 및 소

득 수준 등과 연결되어 논의될 수 있다. OECD(2019b)에 따르면, 

55~65세의 32%는 컴퓨터 경험이 없거나 핵심적인 정보통신기술 시험

(co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test)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반면에 16~24세의 경우에는 5%에 불과하다. 성별

에 따라서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남성 청년(16~24세)이 여성 청년

의 두 배에 이른다. 물론 접근성의 격차나 경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

상을 불평등이라 일컬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OECD는 현상이 야기할 수 있는 결과까지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불평등 논의는 노동소득 분

배의 문제와 관련되어 주로 논의된다. 이를테면 Ford(2015)의 경우 선진

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윤과 임금의 격차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가 기술 

발전과 관련이 깊다고 언급한 바 있다(원종학 외, 2017). 또한 노동소득

분배의 악화는 구매력의 정체와 성장의 저해, 사회 갈등의 증폭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IMF(2017)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선진국과 신흥국가의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은 그 원인이 다르다

는 것을 분석해 냈다. 선진국에는 기술변화가, 신흥국가에는 세계화가 노

동소득 분배에 주요한 악영향을 미쳤음을 실증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

서 3장에서 다루는 세계화는 사회적 위험을 가중하는 또 다른 메가트렌

드라는 점도 확인해둔다. 그것과 관련하여 Krugman(2012)은 최근의 기

술변화가 자본편향적 기술변화(capial biased technological change)

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소득 분배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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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을 제시했다(원종학 외, 2017). 반면, 원종학 외(2017)는 노동

시장과 임금 양극화의 원인을 기술변화에서만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 주장했다. 기술변화는 세계화를 촉진해 노동자의 협상력을 약화시

키고 세계화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추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작용

이 발생시키는 불평등에 대해 기술변화의 독립적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술 발전이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 실증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Autor 

and Dorn(2013)은 1980년과 2005년 사이의 미국 지역 노동시장을 분

석하여, 직업 기술 분포의 양쪽 끝의 임금 수준이 일상 집약적인 중간 기

술 직종보다 더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미국의 인구조사

(Current Population Survey)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Mishel, Schmitt 

and Shierholz(2013)의 분석은 1980년대와 2000년에 임금 분포 최하

위 일자리의 비중 증가는 최하위 임금 하락과 관련이 있었지만, 최하위 

일자리의 증가는 상대 임금 상승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유럽 12개국을 대상으로 한 Naticchioni, 

Ragusa and Massari(2014)의 연구는 기술변화가 개인 수준에서는 임

금 양극화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산업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사회참여의 불평등에 주목한다면 디지털 도구는 시민 참여

를 증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

단으로 볼 수도 있다. OECD(2019b, p.103)는 2017년 온라인에서 시민 

또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OECD 전체

에서 4~24%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온라인 소통 공간은 갈등과 혐

오를 만들어내고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

는 진원지로 볼 수도 있지만, 정치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집단들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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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 공급을 위해 활용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한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변화한 기

술변화를 사용하는 주체의 의도와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ubanks(2018)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시스템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설계

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의 속도와 규모는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면, 오스트리아의 고용청은 

효율성 기준에 따라 어떤 구직자에게 자원을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알고

리즘을 개발했는데, 이 시스템은 고령 근로자, 여성, 장애인과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한 것으로 밝혀졌다(Nogarede, 

2020). 또한, 영국의 유니버셜 크레딧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

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이 있는 사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자체에 어려움

이 있음을 발견했다. 2017년 유니버셜 크레딧 수급자 1,014명에 대해 인

터뷰를 실시한 영국 노동연금부(DWP)에 따르면, 이들 중 98%의 수급자

가 온라인으로 급여를 청구했으나 수급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54% 정도 

만이 도움 없이 스스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고, 21%는 도움을 받아서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으며, 20%는 잡센터 플러스 사무소에서 어드

바이저의 도움을 받아,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한 것이다(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2018).

  3. 기술변화가 고용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전환은 일자리의 소멸과 생성을 초래하는 창조적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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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destruction)를 야기한다(OECD, 2019b)고 알려져 있다. 

OECD(2019b)는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의 14%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

고, 32%는 10~20년 내에 업무 수행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6~2016년) 일자

리 10개 중 4개가 디지털 집약적 부문에서 창출되었으며, 많은 국가에서 

고용률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자동화로 대체되거나 상당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일의 비중이 OECD 회원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에 속함에 주의할 필요도 있다.

〔그림 4-11〕 자동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의 비율 

출처: Nedelkoska, L., & Quintini, G. (2018). Automation, skills use and training.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2e2f4eea-en (p.49 Figure 4.2 참고 작성)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은 OECD 회

원국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측면이 크다. 회원국들의 총고용은 6.9% 

증가하여 약 3,800만 개의 일자리가 순증했으며, 디지털 집약도가 높은 

부문(Calvino 외, 2018)은 순 일자리 증가분의 42%, 즉 1,600만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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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창출됐다(〔그림 4-12〕).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일자

리 손실의 대부분이 디지털 강도가 낮거나 중간 정도인 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의 창출

과 소멸,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이 노동시장 양극화 정도, 숙련의 정도와 

관련이 있음을 가늠케 한다.

〔그림 4-12〕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디지털 집약 부문: 디지털 집약도(digital intensity)별 

총고용 중 변화 비중(2006~2016)

출처: OECD. (2019a). Measur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https://dx.doi.org/10.1787
/9789264311992-en, based on OECD calculations based on OECD, STAN Databas
e, http://oe.cd/stan;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national sources; and OECD, Int
er-Country Input-Output Database, http://oe.cd/icio (accessed October 2018). ht
tps://doi.org/10.1787/888933915202

국외의 연구 중, 기술변화에 따라 일자리 자동화 위험률을 분석한 대표

적인 연구는 Frey and Osborne(2017)을 들 수 있다(〔그림 4-13〕 참

고). 이 연구는 미 노동부 직업정보네트워크에 포함된 702개 직업을 분석

하여, 전체 취업자 중 10~20년 안에 기계로 대체될 확률이 70% 이상인 

직업이 2010년 기준 47%임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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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자동화 가능성별 2010년 직업별 고용 분포

출처: Frey and Osborne. (2017). p.267. 

서중해 외(2017)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4차 산업의 경제적 효과(생산, 

소비, 투자, 근로 시간, 임금, 자본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를 노동-

자본 관계(보완적 또는 대체적)를 고려하여 모의 실험한 대표적인 연구

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술변화는 생산과 소비, 투자에는 노동-자본 관계

와 무관하게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근로 시간과 임금, 소득분

배에는 노동-자본 관계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인 근로 시간, 임금 변

화, 노동소득 분배율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 시간의 경우 기술변화 방향이 중립적, 자본 부가적일 경우에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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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에서 근로 시간은 줄어들고, 기술변화 방향이 노동 부가적이면 장

기적 차원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금 변화의 경우, 

기술변화 방향이 노동 부가적이면 장기적으로 임금 변화는 없고, 기술변

화는 대체로 임금을 상승시킨다. 셋째, 노동소득 분배율의 경우, 기술변

화 방향성과 노동-자본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술변화의 방향성이 중

립적이거나 자본 부가적이고 ⅰ) 노동-자본 관계가 보완적이면 정(+)의 

영향을, ⅱ) 노동-자본 관계가 대체적이면 부(-)의 영향을 미친다. 

서중해 외(2017)에서는 숙련 정도에 따른 비중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

기 위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1993년~2016년의 학력별 

취업자 구성비와 직종별 취업자 구성비, 학력별 직종 구성 또한 분석했

다. 분석 결과는 흥미로웠다. 1993~2016년 동안 중숙련 비중은 11.0% 

감소, 고숙련 직종은 8.0% 증가, 저숙련 직종은 3.0% 증가했으며, 대졸 

이상의 비율은 2014년에 39.8%를 차지하여 고졸의 비중을 넘어서는 것

으로 나타난 것이다.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으로 학력을 구분하

고 학력별 숙련 비중을 분석했을 때는 모든 학력에서 저숙련 직종 비중은 

증가하고, 고숙련 비중은 감소했으며, 학력별 임금 격차는 일정한 수준에

서 유지되고 있었다.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서중해 외(2017)는 기술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효과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며, 그 이유로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첫째는 우리

나라의 경우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가 없었거나, 둘째는 숙련 편향적 기

술 진보가 발생했으나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임금 프리미엄을 발

생시키지는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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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서중해 외(2017)의 우리나라의 4차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생산 변화
노동 자본 관계

보완적 대체적
기술
변화

중립적
자본 부가적
노동 부가적 → → 

소비 변화 투자 변화
노동 자본 관계 노동 자본 관계

보완적 대체적 보완적 대체적
기술
변화

중립적
자본 부가적
노동 부가적 → → → → 

근로 시간 변화 임금 변화
노동 자본 관계 노동 자본 관계

보완적 대체적 보완적 대체적
기술
변화

중립적 → 
자본 부가적 → → 
노동 부가적 → → → → 

자본소득 분배율 변화 노동소득 분배율 변화
노동 자본 관계 노동 자본 관계

보완적 대체적 보완적 대체적
기술
변화

중립적
자본부가적
노동부가적 → → → → 

출처: 서중해 외. (2017).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대응.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p.119. 

가장 최근 이뤄진 정소라와 성낙일(2024)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기업활동조사(통계청, 2017~2021) 자료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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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에 걸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고용 규모와 임금 변

화율을 분석한 결과, 고용 대체효과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임금 변화율

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영역

에의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장기적 차

원에서는 디지털 숙련도에 따라 노동의 양극화가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관점에서는 노동 형태의 변화 등에 따

른 조세 제도의 개편과 디지털이 고려된 교육-훈련제도와 연계된 크레딧, 

자활 제도,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제도

의 연구로는 이수경 외(2019)가 수행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훈련모

델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들 수 있다. 반면 아직 4차 산업혁명에 대응

할 수 있는 조세 제도의 개편과 이를 반영한 재분배, 즉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방안을 연구한 구체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모의실험에 따른 

조세 제도의 개편 방안,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수

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기술변화가 주거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기술변화와 지역 간의 관계는 사실 주거와 관련해서보다 노동과의 관

계에 초점을 두어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기술변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다룬 연구가 더 많기 때문이다. 지역적 

구분으로는 OECD 회원국과 ASEAN 국가 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예: 

Arntz et al., 2016; Nedelkoska and Quintini, 2018; Chang and 

Huynh, 2016)도 있고,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적 국가 내에서의 차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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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 2019; OECD, 2020)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황선웅과 이승민, 

2021에서 재인용). OECD(2018)는 기술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과 손실이 발생하는 지역이 같지 않을 것이며, 특히 저학력자가 많은 

지역, 비도시 지역에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울산에 초점을 둔 황선웅과 이승민(2021)의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별고용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 중숙련 생산직 비중이 높은 울산은 향후 

10~20년 이내에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확률이 70% 이상인 일자리가 2019

년 기준 52.8%가량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편이며, 자동화의 

위험은 울산 내에서도 산업과 직업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는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석유･화학, 금속, 조선업,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

소매･숙박･음식점업, 운수업, 금융･보험업의 자동화 위험이 높았다. 직업별

로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직의 자동화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황선웅과 이

승민(2021)의 연구에서도, 앞에서 살펴본 기술변화와 고용․소득에의 영향에

서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2008년 자동화 위험률이 2008~2019년의 임금 

증가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해 둔다. 

〔그림 4-15〕 지역별 자동화 고위험 일자리 비중 

(단위: %)

출처: 황선웅, 이승민 (2021). 기술발전에 따른 울산지역 일자리 분포 변화와 정책 시사점.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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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은 단순 업무 집약도가 높은 직종일수록 자동화에 부적 영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어, 기술변화에 대처하는 지역의 

대응은, 지역 특성과 지역 내에서의 직종 특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그림 4-16〕 울산의 자동화 위험 구간별 일자리 비중

(단위: %)

출처: 황선웅, 이승민 (2021). 기술발전에 따른 울산지역 일자리 분포 변화와 정책 시사점. p.10. 

윤정중 외(2018)는, 기술변화는 생산과 소비, 주거와 업무 등에 있어 

도시공간에서 집중과 분산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도시공간의 집중

으로 인해 주거 수요의 증가와 도시 인프라의 부족, 쾌적성과 환경 문제

가 야기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도시공간의 분산은 공간구조의 재편과 

재생, 관리의 과제를 가져올 것이라 언급했다. 더불어, 일하는 곳과 거주

하는 곳의 분간이 없어지는 직주합일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가

하고 있는 1인 가구와 고령가구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주택, 커뮤니티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변화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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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관점에서는 기술을 활용한 주거서비스 제공 방안, 변화할 거

주 공간과 지역 환경에서의 소외와 고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과 연

대의 모색 방안이 대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변화로 인한 주거의 변화는 ‘스마트하우징 기술’이라 명명되기도 

한다(오성덕, 2024).14) 관련 전문가들은 스마트하우징 기술은 지금까지

에 비해 이용자 중심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리라 기대한다.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는 비상상황, 응급상황뿐 

아니라 생활의 패턴을 분석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데 더 잘 대처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인 가구나 고령가구에서의 위기 대응에 보다 유리

할 수는 있다. 노인가구의 동선 파악, 일상의 움직임, 수면 패턴 분석 등

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노인가구에게 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거주할 수 있

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eing in Place)’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

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는 가구원의 일상을 드러내는 데이

터를 포함한다는 차원에서 데이터 유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인권의 문

제를 낳을 수도 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해외 해커들의 공격으로 아파

트 공용서버가 파괴된 사례, 2022년에는 세대 월패드 해킹으로 약 40만 

가구의 불법촬영 영상이 유출된 바 있다. 

주거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격차의 차원에서 보면,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통계청, 2024)에 따르면, 노후 기간 20년 이상 된 주택은 

53.7%로 지난 조사에 비해 1.5%p가 증가했으며, 30년 이상 된 주택은 

25.8%이다. 물론 노후 기간 주택의 비율은 주택 종류와 시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주택 종류에 따라서는 단독 주택의 56.0%가, 아파트는 

16.9%가 30년 이상 됐으며, 시도별로는 전남의 주택은 41.0%가 세종은 

7.2%가 3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난다. 오래된 주택 자체가 반드시 문제

14) 본 문단의 내용은 오성덕(2024)이 취재한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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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기술 기반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비주거용 건물 내 주

택에 거주하는 노인, 1인 가구 등 위험에 보다 취약할 수 있는 가구에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7〕 2023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주택 종류별 노후주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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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2024).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p.58.

  5. 기술변화가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

기술변화가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다소 복합적이

다. OECD(2017b, p.201)는 보건의료(health care) 부문은 새로운 기

술과 혁신(예: 의약품, 기기(device)와 이를 활용한 의료적 개입)이 더 많

은 지출을 초래하는 유일한 분야(Chandra and Skinner, 2012; 

Sorenson 외, 2013; Scannell 외, 2012)라 언급했다. OECD(2017b)

는 이러한 지출이 건강 결과와도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논의하면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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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

기도 한다.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 연간 

최대 130억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던가, 미국의 전자 데이터 플

랫폼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면 총절감액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

로(Digital Health, 2015; Walker et al., 2005; OECD, 2017b, 

p.201) 보는 식이다. 더불어 OECD(2019b, p.107)는 빅데이터와 데이

터 분석은 개인 맞춤형 치료를 주도하고 있으며, 모바일 디지털 기술은 

건강 상태, 질병 진행 상황, 운동 및 인지 기능 수준에 대한 지식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웨덴, 영국(잉글랜드 및 스코틀랜드), 미국은 건강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 가장 앞선 OECD 국가라고 

분류한다(OECD, 2017b). 

이러한 복합적 시각은 기술의 분류 방식과 분석의 어려움에 따른 결과

로 보인다. 먼저, 보건의료기술을 가치에 따라 분류한 프레임워크

(OECD, 2017b, p.58)에 근거하면, OECD는 디지털 기술의 일부(예: 원

격의료, 모바일 헬스)와 과정 혁신이 반영된 기술은 고부가가치 기술로, 

척추 수술, 진단 검사, 고비용의 항암 약물 치료 등은 저부가가치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15) 즉, 보건의료기술 중 디지털 기반의 기술 일부는 고부

가가치 기술에 해당하며, 더 나은 건강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하

는 것이다. 

보건의료기술이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관점을 

가진 대표적인 연구로는 Skinner 등(2006)을 들 수 있다. Skinner 등

15) 가치를 기준으로 보건의료 기술을 다시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 1) 고부가가치 기술
(High-value technology), 2) 효과적이지만 적용 확대에 있어서는 위험이 있는 기술
(Effective technology with a risk of expanding use), 3) 저부가가치 기술
(low-value technology)로 분류할 수 있다. 최신 ICT 지원 원격 의료 같은 일부의 디
지털 기술도 1) 고부가가치 기술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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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은 1986년과 2002년 사이 심근경색증 환자의 생존율 증가와 메

디케어 청구 데이터를 지역 수준에서 비교한 결과 의료비 지출 증가가 생

존율(risk-adjusted survival)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

으며, 1996년부터 생존율 증가가 정체되는 것을 관찰했다(Skinner 외, 

2006; OECD, 2017b, p.56). 다른 예로는, Cutler 등(2006)은 수명 증

가의 50%가 의료 서비스에 기인한다고 가정하고 1960년부터 2000년까

지 미국에서 증가한 수명당 비용을 추정한 결과, 전체 기간에서 기대수명

(출생 시)은 약 7년이 증가했으며, 1인당 평생 의료비 지출은 6배 증가했

음을 밝혀냈다. 또한 Cutler와 McClellan(2001)은 수명 증가의 대부분

은 특정 질환의 개입에 따른 결과라 설명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소

개하면서 OECD(2017b, p.57)는 비용과 편익 차원에서 “저기술(low 

tech)” 치료를 폭넓게 적용하고 고가의 침습적(invasive) 개입은 근거에 

기반하여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6. 기술변화가 돌봄 및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기술변화가 신사회적 위험의 하나로서 돌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가 있었다. 20세기 중반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크

게 늘면서, 가정에서의 노인, 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공백 

문제가 대두됐다. Yellen(2020)은 20세기 중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원인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기술 발전을 들었다. “첫째, 고등학교 

교육이 대중화되면서 졸업률이 크게 증가했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은 사

무직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여했고, 이러한 직업은 점점 더 많은 여성이 

맡게 됐다. 게다가 이러한 직업은 더 깨끗하고 안전한 경향이 있었기 때

문에 기혼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한 낙인이 줄어들었다”(Yelle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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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 OECD 회원국의 25~54세 여성 평균 노동시장 참여율은 

45% 수준에서 2022년에는 75%를 넘어섰다(OECD, 2024g).

200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이 돌봄이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일부 연구들

은 복합적인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동자 입장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업무 처리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가사나 돌봄의 

수행을 좀 더 편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집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일과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일·가정 

양립을 위협하는 경향도 함께 발견된다(Adisa, Gbadamosi, Osabutey, 

2017; Currie and Eveline, 2011; Senarathne Tennakoon, 2021; 

Stephen, McGowan, Stoner, 2007). 또한 개인이 어떤 기술과 장치를 

활용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Nam, 2014).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기술변화는 돌봄 및 일·가정 양립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미치는 경향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떤 영

향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7. 기술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기술변화가 단일하게 사회보장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보장 재정추계, 미래 사회보장 재정에 대한 연구들

은 여러 요인들이 사회보장 재정에 영향에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연구

를 수행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지출 증가 요인을 ‘인구 요인+소득 요

인+잔차 요인’이라 가정하고, 기술변화를 잔차 요인 중 하나로 포함(이영

숙 외, 2024)하는 식이다. 이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세 가지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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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폭을 좁힌다면, 주로 인구변화의 영향에 주목한 사회적 논의(예: 연금

개혁)가 그나마 구체적이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연구들이 기술변화로 인

한 일자리 문제, 그로 인해 발생할 소득재분배의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의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재원으로 로봇세 등을 주장하는 연

구를 찾을 수 있으나 각각의 관계를 실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술변화와 재정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前田由美子(2008)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사회보장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해했다(이영숙 

외, 2024에서 재인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의 증가는 인구 고령

화에 영향을 받으며 그 외에는 의료정책 요인과 의료기술 발전 요인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기술변화

와 건강과의 관계는 건강 결과에 초점을 두는지의 여부, 어떤 의료기술 

발전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술변화와 재정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도, 경제 및 사회 여건 및 가정에 따른 모의실험이 수행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상헌(2017)은 법적 관점에서 기술변화에 따른 재정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연결성’에 주목하고 부가가치 창

출 방식이 ‘소유권’에서 ‘이용권’으로 이동됨에 따라 생활과 고용에서 큰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 보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국민연금 적용 배제자인 고령

자, 전업주부, 영세자영업의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적용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개인의 

인격권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시킬 

인구 고령화에 따라 확산될 장기요양서비스의 욕구와 4차 산업혁명에 따

라 변화할 복지기술(예: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로봇, 첨단장비)을 염두에 

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국가 부담 부분에 대한 재정확보가 과제로 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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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노상헌(2017)의 연구는 미래변화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제3절 소결

기술변화는 다른 메가트렌드, 즉 인구변화나 기후변화와 차이가 있다. 

인구변화와 기후변화는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술변화는 개념 정의에서부터 영향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방향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술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

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기술변화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기술변화는 Jaffe et 

al.(2002)이 제시한 개념 정의를 따라, 투입과 가능한 산출 수준 간의 관

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연구의 범위는 제4

차 산업혁명과 함께 논의되는 디지털 전환을 주로 다루되, 다른 기술변화

가 인간의 삶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일부 포함했다. 그리고 기술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 및 경로를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살펴봤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변화가 각종 사회적 위험에 미

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술변화가 소득 불평등을 확

대시킬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이 많지만, 기술변화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실증 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다수의 연구

가 그 영향은 제도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기술변화

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한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결국, 기술변화가 추동

하는 생산력 발전의 과실을 배분하는 정치와 사회의 역할이 주요하게 남

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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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기술변화가 고용의 전체 규모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주거와 지역의 경우, 기술변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개인, 공

간, 공동체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의료기술의 발

달이 건강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예측과 부정적인 예측이 

대립하고 있다. 기술변화에 따른 직무에서의 기술 활용은 업무의 유연성

을 높임으로써 돌봄 및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일과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에서의 업무시간을 증가시

킨다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 근

거나 자료의 부족으로 기술변화가 복지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

직 예상하기 어렵다.

이번 장에서는 기술변화가 신·구 사회적 위험에 가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더불어 새로운 ‘3세대 사회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도 검토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일자리가 대규모로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글로벌 디지털 노동자의 제도적 배제의 문제와 더불어,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 정보 유출, 해킹, 딥 페이크 등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소셜 리스크 등 

두 가지를 3세대 사회적 위험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의식 혹은 주체성을 가질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해야줘야 할지에 대한, 다소 SF적인 상상력을 담은 

논의(Long et al., 2024)도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기술변화가 노동, 주거,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칠 영향은 방대할 것

이다. 이번 글에서는 그러한 영향이 미칠 가능성과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사회보장제도, 복지국가의 본질은 위험에의 대응, 더 나아가면 

삶의 질의 보장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변화를 고려한 사

회보장의 과제는 결국 기술변화의 단·중·장기 시계를 염두에 두고 1) 사회

적 위험의 변화 및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것, 2) 그에 따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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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것, 3) 그에 따른 급여와 서비스 수요/공

급 전략을 마련하는 것, 4) 위의 모든 과정에서 복지국가의 정치적·사회적·

환경적·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장기적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인구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 및 경로

제1절 인구변화의 추이 및 전망

제2절 인구변화에 따른 충격의 경로 및 내용

제3절 소결





제1절 인구변화의 추이 및 전망

  1. 인구변화의 현황과 추이

인구는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집단”을 뜻하는 것으로 추상적인 개념

이며, 좁은 의미로는 “특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의 수”로 보다 구체적인 개

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신윤정 외, 2021, pp.21-22). 한 사회에서 인구는 

증가 또는 감소하는데 이는 “한 인구집단 내에서의 출생, 사망, 전입, 전

출 등 인구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국내외로의 이동의 결과로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인구의 연령·성별 구조, 가구·가족 특성, 지역별 분포 등도 

변하게 된다(한국인구학회, 2016, p.457). 인구구조는 이러한 변화를 주

요한 사회경제학적 변수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인구구조는 “정태

적 개념으로, 한 사회의 인구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인구의 규모, 성 및 연령구조, 혼인상태 분포 등

을 의미”한다(신윤정 외, 2021, p.106). 인구구조는 출산, 사망, 이동이

라는 기본적인 인구 과정의 결과로, 인구 과정에 따라 변한다. 

‘인구변화’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그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 없다. 사전적 의미를 조합하면, ‘인구변화’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가 바뀌어 달라지는 현상’이 된다.16) 여기에서 ‘일

16) 이 장에서 다루는 ‘인구변화’의 정의를 탐색하기 위해 두 개의 구성 개념을 구별한다. 우선 
‘인구’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이다(국립국어원, n.d.). ‘변화’의 사
전적 의미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이다(국립국어원,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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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지역’은 국경을 초월한 전 지구이거나 국가일 수도 있고, 지역으로 

국한될 수도 있다. ‘사람의 수’ 또한 의미가 다양할 수 있어, 일정한 지역

에 사는 전체 사람의 수 혹은 연령이나 성별 등 특성에 따른 집단에 속한 

사람의 수일 수도 있다. 주목하는 지역이나 집단의 조합에 따라 인구변화

는 인구 규모 혹은 인구를 구성하는 구조를 포괄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인구변화를 크게 총인구의 증감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본다. 

인구변화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60여 년 동안 전 세계 인

구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인구성장률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인구의 총

규모는 증가해 왔다. OECD 가입국으로 한정해도 인구성장률은 감소하

고 있지만, 절대적인 인구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한국의 상황

은 다르다. 한국전쟁 이후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1961년부터 약 10년 

동안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전 세계의 성장률보다 높았다. 하지만 점차 감

소해 2020년대 들어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림 5-1〕 연간 인구성장률(1961~2022년)

(단위: %)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Data, Population growth(annual %)(https://data.worldbank.
org/indicator/SP.POP.GROW에서 2024.6.13. 인출 후 저자 그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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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증가율은 경제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경제적 요인이 인구 감소를 견인하는 중대한 요인이었다면, 두 지표의 추

세 간 반비례적인 관계가 드러나야 한다. 두 지표로 보는 실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진폭이 같지는 않다. 경제성장률이 5% 이상 수준을 유지한 

2000년대까지도 인구성장률은 계속 감소해 왔다.

〔그림 5-2〕 대한민국의 연간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1961~2022년)

(단위: %)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Data, Population growth(annual %)(https://data.worldbank.
org/indicator/SP.POP.GROW에서 2024.6.13. 인출 후 저자 그림 작성)

절대적인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망자가 늘어난다

기보다 신생아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1960년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42.3%였지만, 2022년 기준 11.5%로 

감소하고, 2072년에는 6.6%에 이를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 2.9%에서 17.4%, 그리고 47.7%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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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1960~2072년)

(단위: %)

   주: 중위 추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2023.12.14.).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통계청 보도자료. p.7.

인구 규모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2012년 출범

한 세종시를 제외하고 서울과 인근 경기, 대기업 일자리가 있는 울산과 

제주를 제외하면 2020년 기준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의 도 지역 인구 감소율이 높다. 

2050년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모든 지역에서 2020년보다 낮아질 전망

이다. 

〔그림 5-4〕 시도별 인구 자연증가율

(단위: %)

출처: 통계청. (2022.5.25.).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통계청 보도자료.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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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한국의 인구는 2024년부터 감소할 전망이고 세계의 인구성장률

도 감소하고 있지만, 전 지구의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통계

청 자료에 따르면, 2070년 한국 인구는 3,800만 명으로 감소하지만, 세

계 인구는 103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5〕 세계와 한국의 인구 전망(1970~2070년)

출처: 통계청. (2022.9.5.). 2021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통계청 
보도자료. p.1.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변

화이다. 정도와 속도가 다르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를 한국만의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경우, 2024년 기준 0~14세 유소년 인구가 

10.6%,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19.2%인 데에 비해서, 2072년에 유소

년 인구는 6.6%로 감소하고 고령자 인구는 47.7%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 세계에서 같은 기간에 유소년 인구는 24.7%에서 18.2%로, 고령자 인

구는 10.2%에서 20.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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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전망(1970~2072년)

출처: 통계청. (2024.09.23.).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
망. 통계청 보도자료. p.2.

대륙별로는 오세아니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전 세계 인구 대비 구성비

가 1970년부터 2070년까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프리카는 

1970년 9.9%에서 2022년 17.9%로 증가하고, 2070년에는 31.1%까지 

이를 전망이다. 대신 아시아의 인구 구성비가 1970년 58.1%에서 2070

년 50.5%로, 유럽이 17.8%에서 6.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북아메리카는 6.0%에서 4.2%로 약간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규모

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아시아와 유럽, 북아메리카의 인구 규모가 감

소한다기보다 아프리카의 절대적인 인구 규모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림 5-7〕 세계 대륙별 인구구성비 전망(1970~2070년)

출처: 통계청. (2022.9.5.). 2021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통계청 
보도자료.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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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중 가족·가구 특성은 사회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 가구 규모, 그러니까 가구당 가구원 수의 숫자는 점

차 줄고 1인으로 형성된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인 가구

의 규모는 15.5%인데, 2050년에는 39.6%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2인 가

구 역시 2000년 19.1%에서 2050년 36.2%로 증가하는 반면, 3인 가구

는 같은 기간 20.9%에서 16.6%로, 다소 감소한다. 4인 이상 가구의 비중

은 상당히 줄어, 4인 가구는 2000년 31.1%에서 2050년 6.2%까지 준다. 

5인 이상 다인 가구는 같은 기간 13.4%에서 1.3%에 불과한 비중으로 줄

어든다. 인구수는 줄어드는 반면, 1인 가구가 증가하여 가구의 총수는 

2039년까지 증가하다가 22,870,269가구를 최고점으로 하여 감소할 전

망이다. 

〔그림 5-8〕 가구 규모 추계(2000~2050년)

(단위: %)

출처: 통계청. (2022.6.28.). 장래가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
1&tblId=DT_1BZ0503&conn_path=I2에서 2024.9.11. 인출 후 저자 작성.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구 문제를 논의할 때, 이주 문제를 떼놓고 생각

하기 힘들다. 이주 문제는 특히 난민 등 대규모 이주를 경험하는 서구 국

가에서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테면, Nadler et al.(202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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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거대한 변환(big three trans-

formations)으로 녹색전환과 디지털화와 함께 이주(migration)을 꼽았

다. 유럽적인 맥락에서는 이주 문제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앞선다는 해

석도 있는 셈이다. 그만큼 국제이주 인구의 문제는 규모 면에서도 크게 

등장하고 있다. 

〔그림 5-9〕 국제이주민 인구 추이

출처: IOM. (2024). Chapter 2. Table 1.을 필자가 다시 그림. 

지난 1970년 8,450만 명 수준이던 국제이주민17)은 지난 2020년에는 

2억 8,000명을 넘어섰다(IOM, 2024). 국제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체류

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영국, UAE, 프랑스, 캐

나다 등이며, 한국은 이주민이 많이 체류하는 20개 국가 안에 들지는 않

17) 현재 유엔 국제이주 통계에 관한 권고안은 '국제이주자'를 평소 거주하던 국가를 변경한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며, '단기 이주자'(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 국가를 변경한 사람)
와 '장기 이주자'(1년 이상 거주한 사람)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실제로 
이 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소 거주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국제 이주자를 식별하기 위해 다른 기준을 사용한다. 국가 간 개념과 정의의 차이, 
데이터 수집 방법론의 차이, 국제 이주자에 대한 국가 간 통계로 인해서 국가 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IOM,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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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IOM, 2024). 국제이주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인디아, 멕

시코, 러시아, 중국, 시리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이었

다. 국제이주민의 상당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른바 선

진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난

민의 이동도 확인된다. 지난 2022년 정착이 필요한 난민의 수는 147만 

명으로 추산됐다(IOM, 2024). 

국제 이주민 증가 추세를 반영하듯이, 이주민에 의한 송금액도 2000년 

약 1,280억 달러에서 2022년 8,310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IOM, 

2024). 물론, 이러한 송금액 증가에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선진국에

서 송금 경로를 양성화하면서 통계가 확보된 결과도 일부 반영된 것이다

(IOM, 2024).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주민은 유럽 국가와는 다소 다른 문제 양상을 보

인다. 이에 대해 이 장의 마지막 소결에서 논의하겠는데, 다만, 이주민의 

유입 규모가 서구 국가에 비해서 한국은 아직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사실

과 그럼에도 증가의 속도는 다른 복지국가에 비해서 느리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간다. 한국

은 1995년까지 이민자 비율이 0.2%에 불과했다가(김도원, 2023), 2000

년대 들어서야 이주민 유입이 본격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낯섬’에 대한 

문화적, 제도적 충격은 한국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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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한국과 OECD 주요 국가의 외국 국적 인구 추이 

 

   주: 외국 국적 인구(Foreign population by Nationality) 기준으로 작성. 
출처: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Database; 김도원. (2023). OECD 통계를 통해 살펴본 주요

국의 국제이주동향. 한국이민정책연구원. p. 6. 

  2. 인구변화에 대한 국내·외 대응과 향후 전망

국가기록원의 정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의 시작은 1940년

대이다. 1940~50년대 인구정책의 키워드는 일제강점기 후반부터 한국

전쟁에 이르는 시기 동안 인구 증가, 전쟁고아, 최초의 인구 조사 실시 등

이다. 1960~80년대 경제개발계획에 입각해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이루

었다는 시기에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실제 자료

로 확인되는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이 1970년 기준 4.53명에서 1989년 

1.56명으로 줄었다(통계청, 2024.3.19.). 가족계획을 통해 자녀 출산을 

통제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 인구정책의 지향은 출산 장려로 전환

되었다. 2003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을 설치하고, 2004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듬해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0년 제2차 기본계획, 2015년 제3차 기본계획 발표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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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그럼에

도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하였다(통계청, 2024.3.19.). 

사회정책 분야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도는 한국만의 것은 아

니다. 세계연합(United Nations, UN)에서 발간한 「부양비와 인구 분할

(Support Ratios and Demographic Dividends)」에서는 보고서 제목 그

대로 ‘부양비’를 중심으로 인구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에서는 2023년 「유럽 복지국가의 미래 사회보장

(The Future of Social Protection and of the Welfare State in the E

U」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주

목하였다. 

최근 OECD(2023c)에서도 인구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2022년에 실

시한 팬데믹 이후 당면할 “사회적 위험 조사(2022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결과, 인구 고령화, 즉 고령 인구의 증가는 건강이나 장

기요양 서비스에의 접근,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의한 소득 대체의 수준이

나 질, 그리고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다. 공급이 정해진 사

회보장 서비스의 양은 일종의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서 고령 인구

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소년이나 청

년, 중장년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

제의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OECD, 2023c).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구 문제를 논할 

때 중요한 주제로 꼽힌다. 그렇기에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와 대응도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이주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대

응은 지난 2016년 뉴욕 선언과 2018년의 전지구이주협정(Global 

Compact)을 들 수 있다. 뉴욕 선언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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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한국 인구정책 변화

출처: 국가기록원. (n.d.), 인구정책: 어제와 오늘. (https://theme.archives.go.kr/next/popula
tionPolicy/viewPolicy.do에서 2024.6.13. 인출)

2016년 9월 19일, 각국 정상과 정부 수반들이 유엔 총회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이주와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이주와 난민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등장했다는 의미다. 193개 유엔 회원국은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을 채택하면서 인간의 이동에 대한 포괄

적인 접근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

의 여섯 가지에 합의했다(IOM, n.d.).

① 모든 이주민의 안전, 존엄성, 인권, 기본적 자유를 이주 신분에 

관계없이 항상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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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규모 난민과 이주민을 구조, 수용, 수용하는 국가를 지원

함18). 

③ 이주민을 통합함. 인도주의 및 개발 지원체계와 계획 안에서 이

주민의 욕구와 역량, 그리고 수용 지역사회의 욕구와 역량에 대

응하는 방식의 통합임. 

④ 모든 이주민에 대한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및 차별에 맞서 싸움.

⑤ 국가 주도의 프로세스를 통해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주민의 처

우에 관한 구속력 없는(non-binding)19) 원칙과 자발적 지침

을 개발

⑥ 이주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함. 이는 IOM을 유엔의 기

구로 포함20)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상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개발을 통하는 방식이 될 것.

전지구이주협정(Global Compact)은 이주 문제에 대해서 규정한 최

최의 국제 합의문이다(IOM, n.d.). 2016년 뉴욕선언 이후 193개 유엔 

회원국이 약 18개월 동안 이어진 국가 간 협의, 협상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64개국의 참여로 채택됐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한국도 여기

에 참여했다. 전지구이주협정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2015년 유엔이 채택

한 2030 의제21)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정식 이름은 

18) 난민 등 대규모 이주민 수용국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고, 예기치 않는 이주민 수용이 
해당 국가의 인적, 물적인 인프라를 크게 소진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임(최홍엽, 
2018).

19)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비구속적인 원칙이라도 개발하
고 합의하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음(최홍엽, 2018).

20) IOM을 UN의 한 기구로 격상시킨 것은 뉴욕선언의 의의라 할 수 있으며, 그 수준을 넘
어 이주에 대한 전 지구적 거버넌스의 틀을 만드는 것이 장기 과제로 남음(최홍엽, 
2018).

21) 전지구이주협정의 목적인 질서 있고 안전한 이주의 촉진은 UN의 제70차 총회(2015년)
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2030의제(2030 Agenda)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최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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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상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협정(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이다. IOM(n.d.)은 글로벌

이주협정의 목표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제 이주 거

버넌스에 대한 국제 협력 지원, 둘째, 국제이주와 관련된 가장 시급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옵션을 개별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포괄

적인 정책들의 제공, 셋째, 국가들이 각자의 이주 현실과 역량에 따라 이

행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과 유연성 제공이다. 

최홍엽(2018)은 대규모 이주의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 사회도 대응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다섯 가지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위기 시의 이동을 관리하고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

주민을 보호하는 것, 둘째, 노동의 기회와 기술 이동성을 구축하는 것, 셋

째, (본국) 귀환을 포함한 질서 있는 이주를 확고히 하는 것, 넷째, 이주민 

통합과 개발이익을 증대하는 것, 다섯째, 정부 등의 거버넌스 능력을 강

화하는 것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주민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아직까지 기초적인 단

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에서 이주민 문제는 198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요구로 유입된 산업연수생 문제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1990년대 초반 이

후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적응과 다문화가족의 문제에 관심

이 늘었다. 난민 문제는 한국에서 거의 부각되지 않았지만, 2018년 예멘 

난민의 제주도 입국 문제로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한국에서 이주민 정책의 큰 그림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그

려진다. 기본계획은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2018).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도 불리는 
2030의제의 목표 가운데 열 번째가 ‘불평등의 감소: 국가 간 및 국가 내 불평등의 감
소’였고, 이를 위한 세부 목표 7가지 가운데 하나(10.7)가 “질서 있고 안전하고 정상적
이고 책임있는 이주(orderly, safe, regular and responsible migration)”였다. 이는 
전지구이주협정의 공식 명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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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그렇지만, 5년마다 작성되는 기본계획은 “규범적으로 제시한 방향성과 

실질적인 정책집행의 논리가 조응하지 않아 실질적인 로드맵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이상직, 2023, p.4) 있다. 전담 부처가 없는 점도 오래 한국

의 이주민 정책의 한계로 지적됐다(설동훈, 2017). 뒤늦게나마, 한국에서 

이민청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2023~2024년의 이민청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주민을 둘러싼 사회적 위험 혹은 사회보장에 대한 논

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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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구변화에 따른 충격의 경로 및 내용

  1. 인구변화와 사회적 위험

인구는 정태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는 있지만 출생, 사망, 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동태적 구성물이다. 여러 연

구자들은 인구의 동태적 측면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하여 이른바 인구변천

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를 제시하였는데, 인구변천은 

지금도 진행 중인 과정이며, 각 사회가 위치한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따

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한국인구학회, 2016, p.461). 한 사회

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정치·경제·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그 자체

로 정치·경제·사회 특성의 주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인구변화는 대부분

의 사회적 문제,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준다. 동시에 인구변화는 정치·경

제·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바,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 

원인이 되어 인구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즉 인구변화는 사회현상의 결

과인 동시에 원인이 되는 위치에 있다. 

〔그림 5-12〕 사회현상과 인구현상의 영역별 인과관계

출처: 최슬기. (2015). 한국사회의 인구변화와 사회문제: 인구변동요인과 인구수/인구구조를 중심
으로. 경제와사회, 106,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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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회적 위험은 인구변화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동시

에 사회적 위험의 빈도와 양상은 인구변화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관계

에서 인구변화가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경로는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매

우 어려우며,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인구변화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일정하지 않다. 

인구 규모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인구가 급증하던 

시대에, 과도한 인구수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멜서스

(Malthus, 1798)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식량에 비해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는 인구 탓에 갖가지 식량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고 이러한 문

제는 전쟁, 기아, 질병 같은 ‘적극적 억제(positive check)’를 통해서 조

절될 것”이라고 보았다(최슬기, 2015, p.24). 멜서스와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가 가져올 파국적인 결과를 우려한 신멜서스주의자(Neo-Malthusian)

들은 인구 억제를 위해 피임, 낙태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에를리히(P. Ehrlich)는 “인구 증가를 암세포의 증식에 비유하며 

마치 폭탄처럼 인구 증가가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경고”하였다(Ehrlich, 

P. R., & Ehrlich, A. H., 1968; 2009; 최슬기, 2015, p.24에서 재인용).

인구 증가에 대한 우려는 환경생태학의 입장에서 과잉인구를 걱정하는 

시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와 맞닿는 점이 있

다. 현시점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식량 생산과 환경관리의 기술적 수

준, 이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한 지구 환경적 상

황에서의 적정인구를 개념적으로 설정하고, 이 수준을 넘어서는 인구를 

과잉인구로 본다. 다만 논쟁이 되는 지점은 ‘지구의 수용 능력(carrying 

capacity)’을 어떻게 산출하는가이다. 환경생태학에서 정의하고 측정하

려고 하는 ‘생태학적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나 ‘지구한계

(planetary boundaries)’는 지구의 수용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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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최슬기, 2015).

그러나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인구 과잉에 대응하는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는 줄어들고,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

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일본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시 인구 감소가 시작되어 과거의 인구 문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술 발전과 경제성장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인구 증가에 대

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높였고, 이는 지구의 수용 능력을 높

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멜서스의 우려와는 달리 인구 증가의 속도를 뛰어

넘는 식량 생산의 증가가 과학기술 발달로 실현된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

유이다. 이른바 녹색혁명을 통해 식량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세

계 인구가 30억 명에 다다른 1960년 이후 201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두 배 정도 증가할 동안, 식량생산량은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 1인당 식량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Lam, 2011; 최슬기, 

2015).

물론 전 지구적으로는 앞으로도 당분간 총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확실하다. 세계 인구는 2024년 81억 6천만 명으로 1970년 대비 

2.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72년까지는 계속 증가하여 

102억 2천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 20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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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세계 총인구의 변화와 전망

(단위: 10억 명)

출처: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
lation Prospects 2024. (https://population.un.org/wpp/Graphs/DemographicProf
iles/Line/900에서 2024.10.30.인출)

 

하지만 인구 증가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는 과거보다 크게 적어졌는데, 

무엇보다 과학기술과 인구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바뀐 까닭이 크다. 지구

의 수용력에 영향을 주는 과학기술은 과거에는 인구변화와는 무관한 외

부조건으로 간주되었지만, 보시럽(Boserup)이 인구 증가가 과학기술 발

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농업기술의 발달과정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준 연구와 같이, 인구 증가가 기술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다. 그에 따르면, “인구 증가에 따라 수용 능력의 한계에 임박한 상태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농업기술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기존

에 알려진 기술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즉 인구 증가가 과학기

술 발전의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Boserup, 1981, 2005; 최슬기, 

2015, p.25에서 재인용). 인구 증가는 지구의 수용 능력의 한계를 증대

시키는 일종의 근원 자원(Ultimate Resource)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

는 것이다(Simon, 1981; 1998). 크레머(M. Kremer)도 인구가 많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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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진보에 공헌할 고학자, 발명가, 엔지니어가 많아져 경제적 번영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인구 증가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률도 높

아졌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성장률이 높다는 실증적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Mankiw, 2021, p.621).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국가들에게는 인구 증가보다 인구 감소

가 사회적 위험을 가져올 위험 요소이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 기근·홍수, 

전염병 등과 같은 재해를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사회의 인구가 줄어

드는 것은 미증유의 일이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인구 감소가 시작되

었고,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은 수년 내에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

다. 최근 UN의 예측에 따르면, “2024~2072년 기간 중 인구가 증가하다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지역)는 72개, 2024~2072년 기

간 중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지역)는 53개”에 이른다

(통계청, 2024. 09. 23., p.10).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인구 증가와 연결

된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는 줄어들고 인구 감소에 수반된 인구구조를 분

석하는 것으로 인구학의 관심 분야가 옮겨가고 있다. 인구 감소 시에는 

인구의 총규모도 중요하지만 인구의 구조, 특히 생산가능 연령대의 인구

구성비가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출산율이 높아 아동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했던 1960년대

와 1970년대에는 유소년부양비가 부양비의 대부분을 차지해 1970년의 

유소년부양비는 78.2명(생산연령인구 100명당)에 달했다. 그러나 산아

제한 정책 등의 효과로 출산이 줄고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소년부

양비는 계속 낮아져 2024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15.1명까지 떨

어졌다. 반면 65세 이상의 노년인구 비율은 2000년대 이후부터 빠르게 

증가하면서 1970년 5.7명(생산연령인구 100명당)이었던 노인부양비는 

2024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27.4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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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4.09.23.). 1970년대 세계 평균보다 높았던 유소년부양비

는 2024년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 세계 평균의 0.61에 불과했던 노년

부양비는 1.75배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5-1> 참조).

<표 5-1> 세계와 한국의 부양비

(단위: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명)

1970년 2024년

총부양비 유소년 노년 총부양비 유소년 노년

세    계 75.4 66.2 9.3 53.7 38.0 15.7

한    국 83.8 78.2 5.7 42.5 15.1 27.4

출처: 통계청. (2024.09.23.).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
망. 통계청 보도자료. p.19의 [표 14].를 저자 재구성.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사망력 감소와 출산율 저하가 나타나

면서 유소년부양비는 감소하지만 노년부양비는 덜 증가하는 시기에는 전

체 부양비가 감소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2012~2016년 가장 낮은 수준

의 부양비를 보였다(〔그림 5-14〕 참조). 이때까지는 신규 노동력 공급으

로 인한 긍정적 측면이 노인 인구 증가를 압도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긍

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인구학적 배당(Demographic Dividend or 

Demographic Bonus)의 시기이다. 그러나 2017년 이후 부양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노년층의 증가가 빨라져서 저출산으로 유소년부양

비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노년부양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인구학적 배당은 인구학적 부담(Demographic Onus)로 돌아선다. 인구

학적 부담이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노년 인구는 늘어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구구조의 부정적인 효과를 말한다(김태헌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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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그림 5-14〕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2016년을 기점으로 노년

부양비가 유소년부양비를 넘어섰고, 2017년부터 총부양비가 다시 상승

하는 시기가 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총부양비가 감소하던 인구학적 

배당의 시기를 지나 인구학적 부담의 시기에 접어들면 우선 경제·산업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 

인구성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도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인구가 많다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근로자가 많다”는 것이고, 

동시에 “인구가 많다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사람이 많다”는 의

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 총 생

산량은 상대적으로 큰데, 다만 이것이 반드시 평균적인 국민생활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Mankiw, 2021, p.619). 

인구 규모가 총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비교적 명백한 반면, 다른 

생산요소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쟁 중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멜서스는 인구성장이 자연 자원의 한계로 인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본 반면, 일부 경제성장론 학자들은 인구성장

이 오히려 근로자 1인당 자본 장비가 줄어들어 1인당 GDP가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구성장률이 높을 경우 1인당 교육 투자가 낮아져서 교

육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인구증가율의 

하락이 1인당 자본 장비 투입을 높이고, 교육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구 규모와 생산요소와의 관계는 아직까지 불명확하지만, 적

어도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생산함수(production func-

tion), 즉 산출량을 노동인구, 자본 양, 인적 자본 양, 자연 자원 양의 함

수로 이해할 때 인구 규모의 감소는 다른 요소가 고정적이라면 산출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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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노동력의 양이 줄어

들면서 노동력의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에 새

로운 자극이 줄어들어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등 노동생산성을 저해할 가

능성이 있다. 물론 이는 적어진 유소년에 대한 교육투자 효율성 향상 등

으로 인적 자본을 향상시켜서 상쇄할 수도 있는 요인이다. 또한 최근의 

기술변화의 방향을 볼 때 자동화의 진전으로 생산에서 인구 규모의 양이 

미치는 영향이 점차 적어질 수도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산시장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노후를 위해 보유 중인 자

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고령층만 많아지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최슬기, 2015, pp.27-28). 전반적인 성장의 

둔화가 예상될 때 금융 부문에서는 투자 위축과 저축률 하락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노년층의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 반영되어 사회 전체의 투자 구

조가 변화될 것이다(문형표 외, 2006; 송인호, 2015).

인구구조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출생아 수가 가

장 많았던 인구 정점 세대의 연령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슬기, 2015). 덴트(Dent, 2014)는 ‘인구 절벽(Demographic Cliff)’

이라는 용어를 통해 인구 정점 세대의 소비 흐름이 정점을 지난 이후 소

비가 위축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베이비붐(baby boom) 세대가 소비 절

정 연령인 40대 중반에 도달했을 시기에 한 사회의 구매력이 가장 커지는 

소비정점을 맞이한다고 주장한다. 40대 중반을 기준으로 이보다 “젊은 

세대는 소비와 투자를 늘려가기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만, 이보다 더 

나이 든 세대는 반대로 소비와 투자를 줄여가기에 디플레이션을 유발”하

는데, 인구 정점 세대가 40대 중반에서 점차 노년기로 이동할수록 사회 

전체의 소비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 분석 결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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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Dent, 2014; 최슬기, 2015, 

p.28에서 재인용). 

인구구조 변화는 양과 연령뿐 아니라 가족구조의 변화도 수반한다. 출산

율 저하에 따라 가구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어 왔으며, 성장 과정에서의 가

족 경험이 달라지면서 이전보다 독립적이고 개인 생활 중심의 라이프 스타

일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일부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집단은 고립·은둔 같은 부정적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독거 가구의 

증가, 고독사 증가 등의 사회현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제·사회적 변화는 국가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취업

자 수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조세 수입의 증가가 지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연금,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복지 지출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커져갈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실현될 경우,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 변화로부터 영향

을 받아 향후 한국의 사회적 위험은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된다.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인구변화를 조망하기 위해, 인구변화

를 다루는 국내외 문헌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인구변화가 사회적 위험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의 인구변화는 출산율이 저하되고 수명이 증가한 결과, 아동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특징이다. 주요 국내외 문헌에서 나타나는 인구변화로 인한 주요 위험 요

소 간 경로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령화가 꼽힌다.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고

령화는 노인 빈곤 위험, 부양 부담 가중, 생산가능인구 감소, 이주와 이

민, 그리고 사회 통합의 문제로 이어진다. 여기에 은퇴 연령 조정 이슈와 

사회보장 재정 부담을 우려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경로는 저출산으로 인구 

규모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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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그밖에 1인 가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빈곤 및 고립 위험을 점치

기도 한다(OECD, n.d.).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매개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의 경로를 큰 틀에서의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경로는 

기존의 사회적 위험을 강화 또는 약화시킬 수 있으며, 그 방향과 강도는 

다른 요인들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5-15〕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구분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

저출산 →

 아동 부양비 감소(조은주, 2019) 
 산업구조 변화(김동석, 2006; 윤갑식, 김홍배, 최준석, 

2008; 박문수 외, 2013; 허순임, 김수정, 2014; 박소현, 이
금숙, 2018) →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적응 부담

 1인당 교육 등 인적 투자의 증가(Mankiw, 2021; Lee and 
Mason, 2006)

고령화 →

 은퇴 이후 기대수명 증가 → 노인 빈곤 → (주택)자산 활용 
→ 주택시장 변화(노인 보유 주택 공급량 증가)(한정희, 
2016)

 노인에 대한 의료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
 비감염성 질환 인구 증가 → 의료 자원과 기술의 전문화로 

대처 필요(Frenk et al., 1991)
 노인 자산 보유 증가 → 투자 및 소비의 감소(문형표 외, 

2006; 송인호, 2015; Dent, 2014)

↓

경제활동인구 
감소 →

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박하일, 박창귀, 2017; 조은주, 
2019) 

 미래 감소 예측(이현훈, 이영련, 허현승, 2008)
 이주민 유입 시 사회통합 문제(OECD, n.d.)
 사회적 지속가능성(OECD, n.d.)

↓

경제성장의 둔화 →

 조세 수입 감소
 재정 부담 증가(김의섭, 황진영, 2006; 최슬기, 2015; 

OECD, 2023c) → 노후 소득보장 등 사회보장의 안정성 저
해(OECD, 20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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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구 규모의 감소가 예상되는바 이로 인한 사회적 위험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인구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

지만,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과 총인구의 감소에 대해서 대부분의 연구자

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적정인구를 

논의한 전광희(2006), 구성열(2005), 이삼식 등(2011)의 연구에서 공통

적으로 현재의 합계출산율과 그로부터 예상되는 전체 인구 규모는 적정 

수준에서 크게 미달하며, 인구성장은 아니더라도 1.8~2.0명 정도의 합계

출산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표 5-2> 참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공통

적으로 지금의 낮은 출산율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적정 수준 이하의 인구 

규모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표 5-2> 한국의 적정인구와 합계출산율

구분 적정인구의 정의 및 특징 적정 합계출산율

전광희
(2006)

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구 규모
 인구성장률 -0.03~0.15% 범위

1.9~2.0명

구성열
(2005)

 한 사회의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선택 
가능한 경로 위에서 현재와 장래의 세대에 걸쳐 
사회 후생 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경로

 사회후생함수, 생산함수, 인구-경제 연관관계를 
고려

1.81명

이삼식 등
(2011)

 국제적으로 한국의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정도로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유지하고 국내적으로는 성장이 지속되고 
복지 수준이 안정화될 수 있는 수준

 2080년까지 4300만 명 수준을 유지

1.8명
(2045년까지)

출처: 전광희. (2006); 구성열. (2005); 이삼식 등. (2011)의 연구를 저자 정리.

앞에서 살펴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 이외에 총인구 규모 감소가 사회

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5-16〕과 같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구 규모의 감소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

어 특정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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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인구 규모 감소가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구분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

인구 규모 감소 →
생산력 감소(박하일, 박창귀, 2017) →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 보
완 가능

↓

지역소멸 →
 인적 물적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 전체 생산성 약화(심재

권, 2008) → 재정 부담
 인프라 및 생활 서비스 기능 약화(김현호, 2021)

주택시장 변화 →
주택 수요 감소(정의철, 조성진, 2005; 전성애, 형남원, 2012) 
→ 빈집 증가 및 슬럼화

셋째로 인구구조 중 가구 형태 변화(1인 가구 증가)도 향후 사회·문화

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에서 적절한 대

응을 하지 못할 경우 3세대 사회적 위험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인구행동으로 묶을 수 있는 혼인, 이혼, 출산, 양육 등 가족의 형성, 

해체, 활동과 상호작용 등 가족과 관련된 행동의 변화가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7〕 가구와 가족의 변화가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구분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

1인 가구 증가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

 빈곤 및 고립 증가(OECD, n.d.) → 사회정책 사각지대 (이명
진, 최유정, 이상수, 2014; 변미리, 2015; 박민진, 김성아, 
2022)

 산업구조 변화(1인 가구 시장)(차유정, 최규완, 2021)
 주택시장 변화(주택 수요 증가)(전성애, 형남원, 2012)
 가족 기능 변화(변미리, 2015) → 사적 부양의 공공화

가구 행동의 변화 →
 인구행동의 계층 간 차이 →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재생산 강

화(McLanahan, 2004; McLanahan & Perchesk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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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은 이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의 변

화가 나타날 수 있다. 쿡과 티터톤(Cook, Titterton, 2023)은 복지국가

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 출산율 감소 및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대규모 국제 노동 이민을 들었다. 이들에 따르면, 2

차 세계대전 이후 90년대까지는 복지국가가 이주의 규모를 통제했지만, 

유고 내전을 기점으로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정정 불안

으로 유럽은 이주민 유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

향이 복지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한 셈이다. 다만, 

이들은 이러한 이주민 유입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지에 대해서 상술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제기하는 사회적 위험은 제2장

에서 언급한 두 가지 종류의 사회적 위험, 즉 개인과 공동체가 직면한 사

회적 위험 가운데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문헌에서 보면 

이주로 비롯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는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내

국인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과 이주민 스스로가 직면하게 되는 사

회적 위험의 양상이 서로 다르게 전개된다. 이를테면,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내국의 불평등은 완화되는 효과가 

있더라도(Guzi et al., 2021), 이주민은 해당 국가에서 빈곤층으로 떨어

진다면 두 가지 효과의 방향은 반대일 수 있다.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한 사회적 위험의 요인으로서 인구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이해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다음과 같은 함의

가 있다.

첫째, 일부 요소는 각각의 요소로 인해 서로 다른 양상의 위험을 유발

할 것으로 예측되고, 동시에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반면에,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212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 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

둘째,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부양 부담 증가 등 생산

력 문제는 기술 같은 다른 영역의 변화와 연동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경로 

또한 역동적일 것이다. 

셋째, 주요국에서 저출산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변

화가 다른 영역의 변화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 또한 있다.

한편 인구변천 단계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져 왔다. 

고전적 인구변천 이론은 “일반적으로 사망률 감소로부터 시작되는 과정

으로서 고출생률과 고사망률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사회에서 저출생률과 

저사망률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사회로 이행함”을 말한다. 이 시기에 자본

주의 생산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근대적 사회적 위험(구 사회적 위험)이 나

타나기 시작한다. 제2의 인구변천은 1980년대에 대두된 개념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서 유럽의 인구학적·사회문화적 현상과 

저출산을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집중”한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

운 사회적 위험(신 사회적 위험)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최근 논의되고 있

는 제3의 인구변천은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되는 현상으로 그 추동력은 

각국의 저출산 현상과 이민에 의한 인구 유입이다. “유럽과 미국의 주류 

인종·민족과는 다른 저개발국에서 오는 대규모 이민에 의해 개별 국가의 

인종적·민족적 구성이 급격히 변하는 현상을 제3의 인구변천”이라고 한

다. 제1의 인구변천은 전 지구적 현상으로 실증적 자료와 연구자들이 합

의한 현상이라면, 제2의 인구변천은 다소 이견이 존재하며, 제3의 인구변

천은 가설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평가된다(한국인구학회, 2016, p.461). 

이렇게 인구변천의 단계는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데, 인구변화(인구 규모 및 인구구조)가 그만큼 사회·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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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사회적 위험 신사회적 위험 3세대 위험

고전적 
인구변천

I. ① 인구 증가에 따른 
실업, 빈곤

  ② 수명 증가에 따른 
은퇴, 빈곤 문제

  ③ 도시화에 따른 주
거 문제

- -

제2의 
인구변천

-

II. ① 탈산업화 및 여
성의 노동시장 진
출 과정에서 돌봄 
수요 증가

   ② 한부모 가정 및 
근로빈곤 문제 등장

-

제3의 
인구변천

- -

III. ① 이주민의 적응
과 차별의 문제

    ② 고립과 외로움
의 문제

〈표 5-3〉 인구변천의 단계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변동

  2. 인구변화가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인구변화 중 총인구 규모의 변화는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쳐 빈곤과 불

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그 방향은 불확실한데 인구 감소가 미치

는 경제성장에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면, 인구성장의 둔화는 경제성장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정채 혹은 감소로 연

결되어 세대 간 상승 이동의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신윤

정 외, 2021). 하지만 이는 기술변화와 생산성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산업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고령층의 증가가 전체 인

구 중 빈곤층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은 있다. 현재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고령자의 규모가 증가할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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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체 수급자 중 고령층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보면 고령층이 

빈곤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연금제도의 성숙이 진행되고 있

고 노인 세대의 자산 규모 등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을 단

정 짓기는 어렵다. 

〔그림 5-1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수급자의 추세(2001~2022)

출처: 국가통계포털. 국민기초생활 일반 수급자 수(시도별, 성별, 연령별). https://kosis.kr/statHt
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vw_cd=MT_ZTITLE&list_id=G
_3&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
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4.10.31. 인출한 자
료로 저자 작성. 

인구와 불평등의 영향 관계에서는 세대 간 사회이동, 사회계층 간 인구

행동의 차이로 불평등 계층 구조가 고착화 또는 심화될 가능성이 지적된다. 

불평등과 인구행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이에 대한 다양한 

인과관계가 연구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인구행동이 사회적 위험의 하나

인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22) 

혼인이나 출산 등의 인구행동이 인구 변동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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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불평등의 증가, 계층의 재생산 등이 수반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출

산율 저하와 동반되는 자녀 수의 감소는 부모의 재산이 세대를 거듭하여 

상속됨으로써 계층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Piketty(2013/2014, 

2020)는 생산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인구 증가가 둔화되는 경우에

는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출산율의 하락에 따른 자녀 수 감

소로 재산이 희석되지 않고 상속되어 세대 간 사회이동을 감소시킬 수 있

다는 것이다. 유사한 결론에 달할 수 있는, 형제자매 수와 사회경제적 지

위 간의 부(-)적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있다(Choi, Taiji, Chen, & 

Monden, 2020). 이른바 ‘운명의 분기’ 가설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사회

계층 간 인구행동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사회불평등

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거, 이혼, 혼외출산 

등 가족 형성과 관련된 비전통적 행위들은 하위 계층에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참가 및 가사 노동 분담 등에서의 성역할 수렴은 

상위 계층에서 더 빠르게 진행”된다(McLanahan, 2004; McLanahan 

& Percheski, 2008). 그 결과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마치 운명처럼 결정되는 상황(diverging desti-

nies)으로 연결”된다. 즉, 차별적 인구행동이 불평등의 세대 간 재생산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신윤정 외, 2021, p.113).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집단이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과 자본 등

22) 불평등이 인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차별적 인구행동(differential demogra
phic behavior), 즉 사회계층 간에 존재하는 출산율, 사망률, 이혼율의 차이를 실증하
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 인구학의 핵심적인 주제”로 자리 잡아 왔다(Elo & Preston, 
1995; Härkönen & Dronkers, 2006; Skirbekk, 2008). 사회이동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상승 혹은 하강 이동의 경험(및 전망)이 자녀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출생아를 제한한 가구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사회적 성취가 어떠한지
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까지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한 Kasarda 
& Billy(1985)는 사회이동과 인구행동 간에 일관성 있는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
론”짓기도 하였다(신윤정 외, p.1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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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고령 집단과 비고령 

집단 간의 불평등, 고령 집단 내의 소득 불평등이 합해진 결과가 될 것이

다. 한국 사회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할 가능성

이 높은데, 이는 고령 집단 내의 소득 불평등이 다른 집단보다 높기 때문

이다(김창환, 김태호, 2020; 황선재, 김정석, 2013). 

미래 인구변화의 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이주도 빈곤 및 불평등에 영향

을 미친다. 이주가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적 환경과 이주

민 구성 등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데이비스와 후튼(Davies, 

Wooton, 1992)은 이주민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불평등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숙련 이주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저임노동에 대한 임금을 낮추므로 

불평등을 심화하지만, 고숙련 이주노동자는 고숙련 임금 프리미엄을 낮

추는 방식으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이 빈곤과 불평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분석 대상이 된 지역과 국가의 특수성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Guzi et al.(2021)은 

2003~2017년 기간의 25개 EU 국가의 이주, 경제성장, 불평등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는데, 이주가 특정 기간에 연구 대상인 25개 EU 국가에

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해넥과 

짐머만(Kahanec, Zimmermann, 2008) 역시 OECD 숙련 이주민 유입

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분석했다. 다만, 

Fernandes(2013)는 ‘새로운 위험의 인종화’(ethnification of new 

social risks)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주노동자를 제외한 다수의 이주인구

가 노동시장 편입에 실패하면서 실업과 빈곤의 위험에 빠질 경험이 높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제5장 인구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 및 경로 217

3. 인구변화가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인구변화가 전체 국민의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

는 산업·경제 구조 변화와 맞물리는 현상이다. 기술변화, 기후변화에 따

른 산업구조 변화가 고용과 소득에서는 주요 변인이 되며, 인구변화에 따

라 이 영향의 파급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인구성장의 둔화는 경제성장에 부정

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Piketty, 2013/2014). 경제성장을 노동

과 자본의 투입에 따른 결과로 파악할 때, 자본이 고정적이라는 전제에서 

노동력 투입의 양적 감소는 노동생산성 증가로 상쇄되지 못한다면 경제

성장은 둔화된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분석 결과, 노동력 증가율의 

둔화가 성장률의 둔화에 선행되었다는 분석도 있다(신윤정 외, 2021, 

p.226).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성장의 둔화, 나아가 인구 감소

는 총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좋은 일자리

의 감소와 국민총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인구 감소는 소득 감소로만 이어지지 않고 오히

려 불평등 감소로 이어진 역사적 사례도 있다. 14세기 초 유럽에서 흑사

병의 유행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연결되었고, 이는 노동력 부족과 실질소

득 증가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불평등이 감소했다(Scheidel, 2017). 흑

사병 유행과 같이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노

동인구의 감소는 노동의 희소성을 증가시키고 노동력 구매의 가격(임금)

을 상승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결국 노동력 투입의 양적 감소를 줄

이기 위한 이민정책, 노동생산성 증가를 위한 인적 역량 강화 등이 총인

구 규모와 총고용 및 소득을 결정짓는 데 주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더스트만, 카스티스, 프레스톤(Dustmann, Kastis, Presto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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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국 사례에 근거해서 이주민의 노동시장 유입이 미치는 영향을 이주

민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 인구 구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이들의 결론은 전반적으로 이민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즉, 이민이 노동 가격의 변화를 유도하여 임금 분

배에 미치는 영향과 임금근로 인구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전혀 크

지 않다. Esposito, Collignon, Scicchitano(2020)는 1997~2016년 

기간 15개 유럽연합 국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민은 단기적으로는 전

체 표본의 실업률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주변 일부 국가에

서만 실업률을 낮춘다고 분석했다. 국가별로 거시경제 기반과 노동시장 

특성의 차이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민과 1인당 GDP, 실업률의 관계는 일방향적일 수는 없다. 특히, 이

민자 유입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를테

면, 한 사회에서 실업률이 높을 때, 정부에서 이주노동자 유입을 독려할 

정책적 유인은 크게 떨어진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민자 유입과 경제 환경

은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 드리챠키 외(Dritsaki, M., & Dritsaki, C., 

2024)가 유럽연합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보면, 1인당 GDP와 실업

률, 이주 사이에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연구들

을 분석해 보면, 이주가 소득과 고용에 획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본다

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이민자들은 대체로 낮은 임금으로 

서비스 등 추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스트 국가의 성장에 공헌

한다고 평가(Aslan & Altinöz, 2020)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이

는 국가의 이민정책, 경제 환경, 이주민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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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구변화가 주거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서 인구변화는 총인구 감소보다 지역 간 인구 변동의 차이, 그로 

인한 일부 지역에서의 인구소멸이 더 심각한 사회적 위험이 될 수 있으

며, 인구변화가 심각하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지역 격차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출생 인구의 감소가 총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계

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지방소멸’이다. 

지방소멸은 “지역사회의 인구가 감소하여 인프라 및 생활 서비스 측면

에서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로 정의된다(김현호, 2021, 

p.1). 이 용어는 2014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가 보고서에서 

사용하면서 널리 퍼졌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인구 감소 추세대로

라면 일본의 시·정·촌 중 절반인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2040년까지 소

멸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增田寬也, 2014). 마스다 히로야는 

저출산･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일본의 경우 인구가 지나치게 

도쿄로 집중하는 극점 사회에서는 인구 집중이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

키는 주범이라고 주장한다(민보경 외, 2023).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 비해서도 수도권 집중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2023년 현재 전체 인구의 50.7%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어 일본의 

28.0%, 프랑스 18.2%, 독일 7.4% 등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 집중의 경향은 인구 감소가 가까웠음에도 더욱 심각해져서 

2019년에 50.0%를 넘은 이후에도 이 집중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김현

호, 2021, p.2; 다음의 〔그림 5-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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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수도권 인구의 집중

(단위: 명, %)

출처: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
tblId=DT_1B08024&vw_cd=MT_ZTITLE&list_id=A1_13&scrId=&seqNo=&lang_m
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
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4.10.31. 인출) 원자료로 저자 작성. 

국내의 인구이동은 주로 수도권과 중부권으로 집중된다. 2016년 이후 

수도권과 중부권은 순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호남권과 영남권은 순 유

출이 지속되고 있다(다음의 〔그림 5-20〕 참조). 

〔그림 5-20〕 권역별 순 이동자 수 추이(2012~2022)

출처: 통계청. (2023. 1. 30.). 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
oard.es?mid=a10301020400&bid=205&tag=&act=view&list_no=423173&ref_bid=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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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 연령대가 청년층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위기의식은 더 심각하다. 같은 순 유입 지역이라 하더라도 2022년의 경

우 수도권은 20대의 순 유입이 가장 많으며 10대, 30대의 경우도 순 유

입이 나타났으며, 중부권은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층에서 순 유입이 나

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비청년인구는 순 유출인 해가 대부분이지만 청년

들은 지속적으로 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5-21〕 참조). 

〔그림 5-21〕 수도권의 연령집단별 순 이동 추이

(단위: 명) 

출처: 통계청. 2019년, 2020년 인구이동 통계 원자료를 분석한 조성은 외. (202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제고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38, [그림 2-5]. 

이렇게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추세는, 위기지역의 입장에서

는 지역에서 양질의 인적 자원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인구 

유출은 그 자체로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위기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젊은 인구가 더 많이 유출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인

적 손실 이상의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게 된다(이상림, 최인선, 2023). 결

국 지역 소멸 지역의 생산성은 떨어지게 되고, 이는 지역 인프라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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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자원의 감소로 이어져 다시 지역 인구 유출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

성이 높다. 이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국

토 활용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지역 인구의 문제가 불균등한 만큼 주거의 문제 역시 한국에서는 지역

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과 같이 도시 외곽지

역의 빈집 증가 등과 같은 현상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날 것으

로 보이며 현재의 추세로는 수도권 지역 밀집(전체 인구 대비 비율 증가)

의 형태가 예상된다. 서울지역의 매우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

구가 지속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어 비수도권의 저

출생 영향이 증폭되고 있다. 

이주민의 유입이 주거 및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역의 게토화 

혹은 지역 불평등을 심화할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뤄졌다. 미국 사회에

서 이주민의 지역적 분리를 분석한 커틀러, 글래서, 빅도르(Cutler, 

Glaeser, Vigdor, 2008)는 미국의 인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1910~2000년 사이 외국인의 주거 통합을 조사했다. 이민자 분리는 20

세기 초반에는 감소했지만, 70년대 이후 인종 분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

다. 도시 형태의 변화, 특히 원주민 중심의 교외화와 대중교통의 쇠퇴가 

새로운 이민자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됐다. 반면, 프랑스의 이민자 

분리를 연구한 팬 커 숀과 버두고(Pan Ké Shon, Verdugo, 2015)는 일

반적인 통념과 달리, 프랑스에서 특정 이주민으로 구성된 이민자 밀집 지

역의 집중도는 2000년 들어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

만, 이러한 이주민의 지역적 밀집 혹은 분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구성할지에 대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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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구변화가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인구 규모나 인구구조는 직접

적으로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많은 연구에서는 

수명과 건강의 변화가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다만 사망력의 

전개 과정을 이론화하는 모형인 역학변천이론(Theory of Epidemiology 

Transition)에서는 인구변천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질병 구조를 이

론화하고 있다. 이 이론들에서는 인구변화가 질병구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구변천과 맞물린 현대화 과정이 건강 위험 요인들의 변화

를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된다(신윤정 외, 2021 참조). 큰 흐름에서 보면 

역학변천 이전에는 감염성 질환이 주된 사망 원인이 되며, 아동과 성인의 

높은 사망률로 기대수명이 40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역학변천이 시작

되면서 감염성 질환의 중요도는 줄고 비감염성 질환이 주된 사망 원인이 

되며, 기대수명은 점차 늘어나는 변화 패턴을 보인다. 

<표 5-4> 역학변천 단계의 도식

구분

변천 이전 변천 진행기 변천 후기 변천 이후

역질과 기근의 
시대

범유행 감소 
시대

퇴행성 및 
인조질환의 시대

지연된 퇴행성 
질환의 시대

역학변천 
측면에서 

사망의 원인

감염성 질환 및 
모성, 주산기, 
영양 결핍 
(Group Ⅰ)에 
의한 사망이 주

사망 원인 
Group Ⅰ의 중
요성 감소

비감염성 질환
(Group Ⅱ)에 
의한 사망이 주

비감염성 질환
(Group Ⅱ)에 
의한 사망이 주

인구변천 
측면에서 

사망률의 변화

 기 대 수 명 
40년 이하

 아동과 성인
의 높은 사
망률

 기대수명의 
증가

 아동 사망률
의 감소

 70년 이상
의 기대수명

 대부분의 사
람들은 성인
기까지 생존

 기대수명의 
증가

 더 오랫동안 
사망 지연

출처: UN. (2012). Changing levels and trends in mortality: The role of patterns of death 
by cause. p.10(Fugure Ⅱ.5)을 옮긴 신윤정 외. 2021, p.86. [그림 3-2].를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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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5-4>에서 보여주는 역학변천은 국가별로 변천의 속도와 양상

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하다. 여기에는 생활양식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요인의 영향도 있고, 역학변천이 사망력 변화에 초점을 

맞춘 한계도 있다. 역학변천과 함께 이에 대응한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를 

같이 고려하여, 출산율 감소, 건강 위험 요인 변화, 질환 치명률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기술과 조직 발전을 같이 고려한 것이 건강변천이론

(theory of health transition)이다. 이 이론에서는 역학변천의 경제·사

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강조하는데, 노동생산성, 연금제도, 보건의료 

재정 문제 등에 미치는 영향과 비감염성 질환의 확산이 가져오는 의료 기

술의 전문화 요구 등을 지적한다. 이 이론에서 주목할 지점은, 역학변천

은 무작위적이지 않고 사회계층·계급 구조와 밀접히 연계되어 전개된다

는 주장이다. 사망력은 사망 원인을 얼마나 통제하여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달렸는데, “사망 원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자

원에 대한 차별적 접근으로 인해 예방과 치료 과정에서 계층별 격차가 확

대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Clouston et al. 2016, p.1636; 신윤정 

외, 2021, p.93에서 재인용). 

요컨대 사망력과 사회 불평등의 관계에 따라 계층별로 건강과 수명에 

대한 통제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건강과 수명 자체가 인구변화에 영향

을 받기보다는 인구변화에 따라 늘어난 노년층의 질병 부담 및 의료서비

스가 주요 논점이 된다.

우선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노

인 인구의 증가는 인구의 질병 부담을 증가시킨다. 특히 “미국의 경우 노

쇠 유병률이 7% 정도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은 그 두 배 가까운 

11.7%에 달할 정도로 허약 정도가 심한 편”으로 분석된 바 있는데, 그렇

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와 함께 노쇠 유병률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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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높아질 수 있다(허종호, 황종남, 2023 p.12). 

노년기의 건강 문제는 영양 섭취와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불

가피하게 나타난다. 소득과 교육 수준 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노인들에

게서 만성질환이 누적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23) 노인의 

삶을 만성질환의 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노년기에는 고혈압, 

당뇨병, 퇴행성관절염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다(윤

종률, 2016; 이지원, 2017). 가장 최근의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

체 노인의 86.1%가 1개 이상의 만성질병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만성질병 

1개를 지니고 있는 노인은 22.1%, 만성질병 2개는 28.0%, 만성질병이 3

개 이상인 노인은 35.9%”로 나타났다. “만성질병을 2개 이상 앓고 있는 

복합이환자는 63.9%였으며, 노인이 앓고 있는 평균 만성질병 수는 2.2

개”로 조사되었다(강은나 외, 2023, p. 144). 이 수치는 2020년 조사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더 나빠진 결과이다. 2020년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노인 인구의 84.0%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3개 이상 

복합 만성질환자는 27.8%로 조사된 바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20). 

노인들이 여러 개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약

제 복용(하루 여섯 가지 이상의 약물 복용) 문제도 나타난다.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외래 환자에서 환자 1인당 

동시에 6개 이상의 약물을 처방받은 분율은 86.4%, 동시에 11개 이상의 

약물을 처방받은 분율은 44.9%, 21개 이상의 약물을 처방받은 분율은 

3.0%로 확인된 바 있는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다

23) 최근의 역학변천 연구 결과와 같이 소득과 교육의 역할이 양면적인 측면도 이유가 된다.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은 계층은 주요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생활양식을 일찍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이환 및 사망 위험을 줄이는 의료 혜택을 더 일찍 받거나 
건강을 생각하는 생활방식을 조기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 수준이 낮고 소득이 낮
은 계층은 반대의 경향이 나타난다(Pearson, 2003). 



226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 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

약제 복용이 문제인 것은 “그 자체가 섬망, 인지기능 저하, 낙상, 요실금, 

불면증, 식욕 저하 등의 노인병 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

문이다(윤종률, 2016, p.9).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노인이 만성질환 등 

질병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지출도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최성은, 김우현, 2017).

노인의 만성질환이 지속되면서 합병증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일상생활의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노화에 따른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퇴화나, 정

신적, 심리적 변화 등이 결합되면서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

할 수행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누군가는 노인을 돌보아야 하는 돌봄

의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

에 도달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은 최근 10년간 세

계 6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WHO Mortality data base, 2021). 

한편 수명은 인구변화의 기본적인 요소로 출생, 사망 간의 시간적 간극

이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사람들은 생물학적 수명에서 건강수명에 대한 

강조 증가 등의 변화를 수용하는데,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

은 기대수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다만 기대수명의 연장에 비

해 건강수명의 연장은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기간이 길

어지면서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다. 

이주민 유입이 선주민의 건강에 미칠 가능성 혹은 경로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게 이뤄졌다. 그러나 이주민의 유입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는 분석은 찾기 어렵다. 이주민의 유입이 선주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다수다. 반면, 이주민 당사자들의 건강 결과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를테면, Giuntella, Mazzonna(2015)는 독일 

사회경제 패널(1984~2009년)의 개인별 정보를 결합해서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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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로 이주한 이민자들은 도착 당시에는 선주민보다 더 건강하지만, 점

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선주민의 건강은 

저학력, 블루칼라 노동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개선됐는데, 필자들은 위

험하고 건강에 해로운 노동 현장에서 이주민이 선주민을 대체한 결과로 

분석했다. 

  6. 인구변화가 돌봄 및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인구 규모의 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비 변화, 인구 분포 

변화 등 인구변화에 따라 돌봄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의 공급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 정책이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것은 사회서비스가 2000

년대 중반 신사회적 위기에 대해 인식하고, 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

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조성은 외, 2019). 당시 저출산·고

령화가 진행되고, 1~2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해체로 가족 내 돌봄 체계가 

약화되었으며, 근로빈곤층 증가, 계층 양극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서비스 정책 도입을 서두르게 된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전개와 함께, 그간 비공식 가족 영역에서 

돌봄의 역할을 수행해 오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돌봄 기

능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요구되었고, 돌봄은 사

회서비스 정책의 핵심 영역이 되었다(이재원, 2012). 사회서비스 정책이 

제도화되고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전자바우처 방식(노인돌봄종합서

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회서비스 도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은 공적 돌봄 

체계의 기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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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향후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아

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사회화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

는 반면,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의 공급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코프체인에 근거한 전이행렬과 다항로짓 

모형·다항프로빗 모형을 활용한 이지혜의 최근 분석에서는 혼인 및 출산

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가구구조의 변화로 시설 및 개인양육 돌봄 

수요 감소 폭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 노인 돌봄이 필요한 규모는 

고령층 인구의 규모 변화, 특히 75세 이상 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

요 규모가 증가하여 돌봄 필요 규모는 2021년 고령층의 12.2%에서 

2035년 23.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지혜, 2024). 이같이 

돌봄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돌봄 영역에서 노동력 공급은 부족할 가능성

이 높다. 2026년과 2031년까지의 부문·유형별 노동 공급 및 노동 수요 

변화 전망 결과를 결합하여 부문·유형별 노동 부족/과잉 규모를 추정한 

이철희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026년 394,039명의 노

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1년에는 582,588명이 부족할 것으

로 예상되어 인력 부족의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철희, 

2024). 

한편 일·가정 양립은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

적 문제와 전통적인 성 인식 등으로 인해 획기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

했다.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재정사업인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

로시간 단축급여 등이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의 인지

도 상승과 함께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여전히 남성의 사용률은 낮은 수준이다. 또

한 가구 내에서 성별 가사노동 분담 불균형은 완화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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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가사노동의 중심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안수지, 2024, 

pp.2-3).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성들을 더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노력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현재보다 

일·가정 양립의 문화는 확산될 것이다. 다만 그 속도가 중요하다.

한편, 이주민의 유입은 서구 사회에서 저임의 인력을 공급해줌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있다. 이를테면 Escarce 

& Rocco(2021)는 유럽 건강, 고령화 및 은퇴 연구(SHARE)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 이민이 유럽 거주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개

선했다고 분석했다.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노인을 돌보는 데 필요한 

개인 및 가정 서비스의 공급이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한 것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연구자들은 추정했다.

  7. 인구변화의 재정 충격과 인구-복지 정책의 경합성

인구변화가 복지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복지재정

의 압박일 것이다. 복지재정의 어려움은 이미 20세기 후반 복지국가의 주

된 고민이었다. 복지 지지자들이 일종의 모델로 삼는 북유럽 국가들도 높

은 자본이동,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경제화폐 통합이 가져온 재정과 예산

상의 제약 및 정치적 조세저항 때문에 복지국가에 대한 재원조달이 점차 

어려워진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고민해왔다(Esping-Anderson, Gallie, 

D., Hemerijck, A., & Myles, J., 2006).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이 산업구조, 노동 공급, 저축 등에 영향을 미치

고, 이에 경제성장, 재정 등 주요 경제변수가 영향을 받아 사회·경제적 측

면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출산율 증가와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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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 비용의 부담 증가와 함께 경제성장의 둔화와 재정의 세입 기반 약

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하능식, 임성일, 2007, p.78). 재정의 수요 

측면에서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재정의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재정의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노동력 감소 등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되

고 조세부담 능력, 특히 근로소득 납세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재정의 만

성적 적자를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하능식, 임성일, 2007). 

재정 수입은 산업·경제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생산가능인

구의 감소는 재정 부담 능력이 증가하더라도 총 재정 수입이 증가하는 데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재정 수입은 여러 경제·사회적 요소의 결합으로, 

본 연구의 주된 주제와는 거리가 있어 재정 지출 측면을 주로 논의한다. 

재정 지출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총량의 변화 및 구성 부분 간 우

선순위의 변경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Dang, Anton, Oxley(2001)의 연구 결과를 담은 OECD 보고서에서

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분배적 재정 지출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이라고 본다. 인구구조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베이비

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가 나타났

고, 특히 “노령인구의 증가는 은퇴 이후의 노후 연금, 건강 비용 등 복지 

지출을 급격히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의 복지재

정 부담 증가와 재정 지출의 과도한 팽창을 가져오기 때문에 복지재정 개

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Dang et.al, 2001; 김의섭, 황진

영, 2006, p.37에서 재인용). Ferris and West가 미국의 1959~1989년

의 재정 지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노년층 인구 증가는 수요 측

면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Ferris and West, 1996). 특히 수요 측면에

서는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증가는 연금, 건강 등의 지출을 증가시켜 결

국 재정 지출 규모를 팽창시킨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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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섭, 황진영(2006)의 다국가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청소년층이 차지

하는 비중이 낮고 노년층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

의 재정 지출을 기록하였다. 또한 인구구조는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주는데, “청소년층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는 국

방·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는 보건의료(건강)·사회보장에 대한 재정 지출 비율이 증가”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김의섭, 황진영, 2006, p.57). 

전체 재정 지출의 증가 외에도 재정 압박이 사회보장 프로그램 구성 변

화를 강제할 수도 있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구성 중 공공부조는 산업·

경제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보건서

비스 포함)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구성비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받는다. 

사회보험은 현재 사회보장재정 지출 구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지출 규모가 큰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중고령층 인구 규모 

증가로 지출 증대가 예정되어 있다. 2020년 기준 명목 GDP 대비 공공사

회복지 지출(SOCX) 12.5% 중 사회보험 분야의 지출 규모는 8.0%에 이

른다(사회보장위원회, 2020). 

사회서비스는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수요 인구 감소와 노인 수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사회서비스 발

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부문의 질적·양적 확대를 꾀하는

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사회서비스 지출에 대해서

는 재정의 지속가능성보다는 대상의 포괄성 및 재원의 효율적·효과적 사

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20). 공

공보건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을 제외한 보건 정책 영역의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지방 재정의 수요 측면에 큰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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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석 결과도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바 있

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서(이상용, 임성일, 이창균, 서정섭, 2004, 

지방재정 수요의 전망과 정책 대응)에서 연구진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핵

가족화 등으로 인해 노인 부양을 위한 지방의 복지 수요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울러 “분권화 추세에 맞추어 각종 주민복지 서비

스들이 현재 지방으로 이양 중이거나 앞으로 이양될 것이 예상되어 지방

의 복지 기능 및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용, 임성

일, 이창균, 서정섭, 2004, pp.116-117; 하능식, 임성일, 2007, 

pp.78-79). 이러한 전망은 2000년대 초반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

과 함께 현실화되어 이미 지자체 재정의 상당 부분이 복지 지출에 투입되

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연령 구성 같

은 인구 특성이 그 지역의 재정 수요와 재정 능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은 서구의 연구에서도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MaCurdy and Nechyba(2001)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과 재정 

수입이 지역의 인구 특성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지출의 시간적·공간적 파

급효과(spillovers)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한 그 영향이 중앙과 지방의 재

정 관계를 결정한다”는 가설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카운티 자료를 이용

하여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하능식, 임성일, 2007, p.79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여러 개

의 연구가 있는데, 대부분 고령화가 총지출과 사회개발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경은, 김순은, 2015; 문병근, 하종원, 2007; 

김제안, 채종훈, 2003). 

인구변화가 야기할 재정 충격은 사전에 예측되고 조정되지 못할 경우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으로 연결되어 향후 복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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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확대에 장애가 될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 건강

보험 재정 효율화 등의 중요한 의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인

구 고령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증가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만으로도 복지재정의 압박은 매우 클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20)의 사회보장재정 지출 전망 보고서에서는 미래 

재원 확보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사회보장 목적

세 도입, 소비세 인상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중기적으로 도입되지 않

으면 현 수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유지 정도에서 복지국가의 확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주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서구의 연구는 다수 확인

할 수 있다(Bratsberg, Raaum, Røed, 2014; Bélanger et al., 2022; 

Dustmann, Kastis, & Preston; 2024). 다만 이 연구들은 각 국가의 경

제적 상황 및 제도적 환경, 이민자 구성에 따라 엇갈리는 분석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1970년 이후 노르웨이의 이주민의 노동 및 사회

보험 기여 및 수급 자료를 분석한 Bratsberg, Raaum, Røed(2014)의 

경우, 고소득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은 원주민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를 보

인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 온 노동 이민자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고용률이 

감소하고 장애 급여 참여가 증가했다. 1970년대 노동 이주자 자녀의 경

우 교육, 소득, 출산율에서 세대 간 동화의 증거를 발견했다. 영국의 사례

를 분석한 Dustmann, Kastis, & Preston(2024)은 영국에서는 이민자

가 재정의 측면에서 순 기여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이민이 가

져오는 순 재정적 혜택의 분배는 정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을 냈다. 

유럽평의회(European Commission)에서 발간한 Bélanger et 

al(2022)의 연구를 보면, 앞으로 유럽 국가에서 재정 정책이 변하지 않는

다고 가정할 때, 2035년까지 유럽연합 내국인과 유럽연합 외부에서 온 



234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 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

이민자는 공공 이전(public transfer)의 순 수혜자가 되는 반면, 유럽연합 

내부의 이민자는 순 기여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Bélanger et 

al.(2022)는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완전히 통합

되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합된 이주 노동

력이 회원국 공공재정에 공정한 몫을 기여할 수는 있지만, 유럽 복지국가

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도전은 유럽 인구의 지속적인 고령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즉,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도전을 던

지는 것은 고령화이며, 이주 문제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

미하다는 의미다.

제3절 소결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변

화이다. 정도와 속도가 다르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를 한국만의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초저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인구 규모 및 구조의 변동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변화는 사회현상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

에 인구변화가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경로는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우며,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인구변화가 그 사회에 미치

는 영향도 일정하지 않다. 다만 기존의 연구 등을 종합하여 예상할 때에 

경제적 성장은 둔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

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복지국가의 재정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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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변화가 야기할 재정 충격은 사전에 예측되고 조정되지 못할 경우 복지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으로 연결되어 향후 복지프로그

램의 확대에 장애가 될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등의 중요한 의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인구 

고령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증가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운영만

으로도 복지재정의 압박은 매우 클 수 있다.

이주 문제가 한국에서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유럽

의 연구는 참고할 수는 있다. 다만, 유럽과 한국의 이민 문제에 관한 맥락

이 매우 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곽윤경 등의 연구(발간 예정)는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유럽이 다른 점을 네 가지를 들어서 설명한다. 간단히 

보자면, 첫째,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경험과 인식 자체가 다르다. 1995

년까지 한국에서 이민자 비율은 0.2%에 불과했다(김도원, 2023). 둘째, 

유입되는 이주민의 성격도 다르다. 한국의 경우, 단기체류 노동자의 비율

이 높다. 셋째,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도 다르다.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은 

2022년 기준으로 14.8%다(OECD, 2024b). OECD 평균인 21.1%에 크

게 떨어진다. 넷째, 이주민 유입이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사

적, 제도적 맥락도 다르다.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팽창(enlargement)

이나 대규모 난민 유입의 경험이 한국에는 없다. 따라서 이주 문제에 대

한 한국적인 특수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구변화를 종합해서 사회보장 재정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사회

보장 목적세 도입, 소비세 인상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중기적으로 도

입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 수준의 사회보장 프로

그램의 유지 정도에서 복지국가의 확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있

다. 새로운 세수 도입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이를 포함하여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은 적극적이며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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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후변화의 추이 및 전망

기후(climate)는 좁은 의미로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

적 상태를 의미하며, 세계기상기구(WMO)는 30년의 평균적인 온도, 강

수량, 바람 같은 지표면의 변동성을 기후로 정의하고 있다(IPCC, 2023, 

p.121). 기후변화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화산폭발, 태양활동 변화, 지구궤

도 변화 등의 자연적 요인, 혹은 화석연료 연소, 토지이용, 산업 활동 등 

인간 활동에 의한 요인에 의해 전체 기후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변동하거

나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탄소중립정책포털, n.d.).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기후 행동에 대한 촉구가 증

가하고 있는 것은 재앙적 기후변화의 상당 부분이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

해 초래된 결과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 생태계는 물론이고 인

류의 절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전 세계와 한국의 기후변화 현황과 대응 전망을 약술한 

후,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을 빈

곤과 불평등 증가, 고용과 소득 감소 위협, 거주지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충격과 환경-복지 재정의 경합성 측면

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후변화의 사회적 

충격이 기존 복지국가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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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내용 및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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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후변화의 현황과 추이

가. 전 세계 기후변화의 현황과 추이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이고 누적되는 압도적인 

새로운 위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심오한 

불확실성이기도 하다(Gough, 2017, p.109). 

〔그림 6-1〕 지표면 평균 온도 추이

출처: ISSP. (2019a, p.57).

 〔그림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후 지

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전 세계 지표면 온도는 1850~1900년도에 비해

서 2011~2020년까지 1.1℃ 증가했다(IPCC, 2023, p.43). 더구나 기후

변화는 최근 들어 가속도가 붙고 있으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3년은 역대 가장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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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산업화 이전(1850~1900년) 수준보다 1.45℃ 높은 기온을 기록했

으며(WMO, 2023.1.12.; 관계부처 합동, 2024c, p.48 재인용),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2개월간 온도 상승은 1.63℃에 달했다(이준

희, 2024).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는 “지

구 온난화(warming)는 이미 지나갔고, 지구 열탕화(boiling)가 시작되

었다”고 경고하였다(UN News, 27 July 2023). 

더욱 나쁜 소식은 현재의 기후 완화 정책들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

우 2100년에는 평균 기온이 2.5∼2.9°C만큼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는 점이다(IPCC, 2022). 가까운 미래인 2030년 전후에 1.5℃를 초과

하게 되고, 2050년경에는 2℃를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이준이, 2024, 

p.10).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자연적 요인과 인간의 경제 활동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야기되지만,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인간에 

의해 유발된 온실가스, 에어로졸, 토지이용권 변화 등이 지구 생태계와 

인류에 미치는 악영향이다.24) 실제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의 극한 기

상․기후 현상이 더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절

반은 연간 특정 시점에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해수면 상승과 해

양 산성화, 서식 환경 변화, 해충과 감염병 증가 등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

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요인들은 인류세 자체의 생존에 다양한 방식

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24) 기후변화 논의 초반에만 해도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결과로 보기에는 그 증거가 
빈약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IPCC 5차 평가보고서(2014년 발간)에서 인간의 경
제활동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인자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extremely 
likely)’하며, ‘거의 확실’하다는 표현은 확률 95% 이상을 의미한다고 적시했다. 탄소 배
출량과 2100년까지 예상되는 지구 온도의 변화 사이에는 강력하고도 일관되며 거의 선
형적 관계가 나타난다. 이어서 제6차 평가보고서(2021년 발간)에서는 99% 이상 확률을 
시사하는 ‘자명하다(unequivocal)’라는 표현으로 강도를 높였다(홍종호, 2024, p.14; 
IPCC, 2014b, p.8).



242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 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

나. 한국의 기후변화 현황과 추이

기후변화는 한반도에서도 예외가 아닐뿐더러 몇몇 지표에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30년간의 

기후변화 추세에서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기온 변화율은 10

년에 0.27°C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지리정보원, 2020). 한국의 온

실가스 배출량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준 연도로 설정한 

1990년의 2억 9,210만 톤(이산화탄소 환산 기준)에서 2020년 6억 

5,620만 톤으로 125% 증가(연평균 증가율 2.7%)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11위(OECD 회원국 중 5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해수면 높이는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평균보

다 높은 매년 2.9mm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해수면 온도 편

차 역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탄소중립정책포털, n.d.).25)

2014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 제5차 평가보고서(AR5)를 보

면,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한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현재 온실가

스 배출 수준이 지속되는 것과 유사한 시나리오(SSP5-8.5)에 의하면, 21

세기 후반에 이르면 한반도의 온도는 기준 시점보다 7℃(2000년 11.7℃

에서 2100년 19.5℃로)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6-2〕 참

조). 또한 온난 일은 현재보다 3.6배 증가하여 연중 30~40일이던 한여름

이 4개월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이정철, 임철희, 김휘진, 2021, 

p.25;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25) 세계기상기구(WMO)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구 기후현황보고서(State of the Global Cli
mate)에서는 온실가스 농도, 해수 온도,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을 기후변화의 네 가
지 핵심지표로 제시하고 있다(탄소중립정책포털 https://www.gihoo.or.kr/menu.es?
mid=a30101030000)에서 2024. 9. 1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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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한반도의 미래 기온 예측치(전국)

출처: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기후변화 상황지도. (http://climate.go.kr/atlas/dashboard)에서 
2024. 9. 10. 인출.

기후위기는 현재진행형이며 그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2023년

의 연평균 기온은 13.7℃로 평년(12.5℃)보다 1.2℃ 높아 1973년 이후로 

가장 높았다(관계부처 합동, 2024c, p.19).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경

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한국리서치, 2024. 4. 18-22)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는 사람은 전체의 

87%였으며, 기후변화가 본인의 일상생활, 사회경제활동, 재산 및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답한 사람도 74%에 이르렀다(오승호, 2024. 6. 4). 

  2.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대응과 향후 전망

가.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 거버넌스와 대응 전략

기후변화는 외부효과로 인해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가 상이하며 그 영

향이 일국에 국한되지도 않는다. 즉,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국제적 공

조와 책임의 공정한 분배가 실행력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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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제 논의 진행 경과

출처: “기후변화와 한국은행”. 한국은행. (n.d.).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
s.do?menuNo=201257) 저작권 2024. 한국은행.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적 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

대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실행력 있는 논의

가 진행된 것은 1990년 전후이다. 남극에서 시작된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가 

1987년에 채택되었다. 1988년에는 국가 간 다자 협력을 위해 IPCC가 

설립되었다. IPCC는 1990년에 1차 평가보고서를 시작으로 2023년의 6

차 평가보고서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제 거버넌스와 협약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2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체결되었으며,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1997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39개 주요

국들이 교토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행안을 담은 것이다. 교토의정

서가 2012년에 종료되고, 2015년 미국과 중국까지 참여한 제21차 당사

국 총회(COP21, 파리)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6)이 채택

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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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1900년)과 비교하여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

5℃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구속력 있는 이행 계획이 없고, 자발적인 감축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파리협정에 뒤이은 신기

후체제하에서 유럽연합, 미국, 한국, 일본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

했으며, 중국도 206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류덕현 외, 2021, pp.24-34; 

이정철, 임철희, 김휘진, 2021, pp. 27~28; 한국은행, n.d.). 

나.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한국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 국가가 아니었지

만, 전 세계가 단계적 감축 대상국에 포함된 2015년 파리협약부터는 감

축 이행국에 포함되었다(고창수 외, 2021, p.1). 세계 11위의 탄소 배출

국이며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이에 대

한 대비와 대응에 발걸음이 더욱 빨라져야 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 관련 법안과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전후이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정책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였으며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2년 「온실가스 배

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이어

받은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

정했다(오상봉, 2021, p.176).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 <제2차 기후

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설정된 국가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설정한 데 이어, 2022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2050탄소중

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했다. 2023년 발표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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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20

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

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물,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

US, 국제감축 등 전방위적인 감축 정책을 제시하였다(오상봉, 2021, pp.

178;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그림 6-4〕 참조).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경제력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준이고 탄소 배출 산업(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점에

서 탄소중립까지의 여정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기후변화대응지수

(CCPI)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성적은 온실가스 감축, 재

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소비, 기후정책 모든 분야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이준이, 2024, p.11). 기후변화 대응 재정 지출(신재생 에너지 지

원,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한 지원, 기술 연구 및 개발 지원, 탈석탄 전

환 지원)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지만, 2024년 기준 온실가

스 감축 인지예산 지출액은 10조 8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2억 원 

감소하는 등 그러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3, 

p.10). 더구나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주로 산업과 에너지 등 경제 부

문에 치중되어 있으며, 뒤에서 논의할 기후변화의 사회적 영향, 특히 고

용, 빈곤과 격차 확대, 건강 등에 대한 대응책은 초보적인 정책적 논의 단

계에도 이르지 못한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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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비전 및 전략

출처: 환경부. (2023).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제2절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의 경로 및 내용

  1. 기후변화와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회 집단에 새로운 

문제와 위험을 야기하는 구조적 변화 과정의 결과”로 간주된다. 즉, 사회

적 위험은 국가와 개인에게 변화를 가하고 새로운 위험 대응 전략을 개발

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를 처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구조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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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적인 도전이다(Johansson, Khan and Hildingsson, 2016, p.95). 

사회적 위험 담론은 복지국가 연구의 중심에 있었지만, 기후변화와 그

것이 인간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논의에서 사회적 위험 담론을 끌어

들인 연구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지구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

고 있는 현실에서 그것이 인간의 복지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고프는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그것이 다시 인간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아래 〔그림 6-5〕와 같

이 제시하였다(Gough, 2017, p.28). 

〔그림 6-5〕 인간의 활동, 기후변화, 인간 복지까지의 경로

경제활동 → 
     에너지 소비 →
           온실가스 배출 →→
                온실가스 흡수원에 의한 흡수
                     온실가스 누적 농도 → 
                          지구 기온 상승 →
                              지역 및 지방 기후 변화 →
                                  인간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
                                       인간의 복지

출처: Gough.(2017). p.28.

이와 같이 기후변화와 그것이 인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광범위하고 극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변화가 어

떻게 전개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직간접적으로 사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Johansson, Khan and 

Hildingsson, 2016, p.97). IPCC는 기후변화가 물 가용성과 식량 안보, 

건강과 복지, 도시와 기반시설, 이주 흐름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보고한다(IPCC, 2014a; IPCC, 2023; 〔그림 6-6〕 참조). 기후변화

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고르지 않게 분포되며 다양한 지역의 빈곤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IPCC, 2014b).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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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고 사회 구조를 탈탄소화하기 위한 정치 전략은 잠재적으로 기존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야

기할 수 있다. 요컨대 기후변화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위험을 야기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위험의 종류와 범위는 기존의 복지제도가 다루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Johansson, Khan and Hildingsson, 

2016, p.94). 

〔그림 6-6〕 기후위기로 인한 실질적 영향 및 그와 관련된 손실과 피해

츨처: IPCC(2023, p.7)

또한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위험은 기존 (탈)산업사회의 사회적 

위험과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험의 경로 측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은 매우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하다. 위험의 양상 측면에

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은 기존의 사회적 위험보다 더 복잡하고 

모호하며 예측 가능성이 낮다. 위험의 분포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사

회적 위험은 취약한 지역과 인구 집단들에게 더 큰 위험을 야기하는 경향

이 강하다. 그리고 위험의 대응 측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해와 피해 

대응을 위한 집합적 동원의 기반이 약하다(이상은, 2023, pp.17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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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위험의 경로의 다차원성과 관련하여 Gough(2017, p.109)는 기

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 기후변화의 간접

적 영향, 완화(mitigation) 정책의 영향, 적응(adaptation) 정책의 영향

으로 구분한다.26) IPCC와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등 국제 네트워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

험의 경로를 기후변화의 영향 그 자체가 초래하는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s)과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 위험(transitional risk)

으로 구분하기도 한다(IPCC, 2014a, 2014b; NGFS, 2022). 물리적 위

험은 기온, 강수, 해수면 상승 등의 점진적 충격과 폭염, 홍수, 태풍, 산불 

같은 급진적 충격을 포함한다. 전환 위험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

책, 규제, 기술 발전, 소비자 선호도에 따른 위험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의 분포 특성과 관련해서 ‘취약성’(vul-

nerability)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약성은 피해에 대한 민감성 또

는 대처 및 적응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경향이나 소

인”을 의미하며, 식량 안보, 자연 재해, 빈곤 등의 연구 분야에서 먼저 사

용되어 오다가 기후 변화 영역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IPCC, 2023, 

p.130).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앞으로 논의할 고용, 소

득, 빈곤, 거주지 침해, 건강 등-은 대상(집단)의 취약성 정도에 따라 그 

정도 또는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의 발생과 심화는 ‘노출’, ‘민감성’, ‘대처 및 회복 능력’(또는 ‘적응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중에서 민감성과 적응 능력은 ‘기후변

화 취약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홍덕화, 2020, p.21; Lindley et. al., 

2011).

26) 완화 정책은 온실가스의 배출원을 줄이거나 ‘흡수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간의 개입을 의
미하며, 적응 정책은 기후변화의 결과로 인한 위험을 낮추는 것, 즉 서식지와 인간 복지
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Gough, 2017,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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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IPCC, 

2022, p.117). 

〔그림 6-7〕 기후변화로 인한 핵심 위험 요인들

주: 붉은 글씨는 저자 강조(핵심적인 사회적 위험)
출처: IPCC. (2022). p.117.

주지한 바와 같이, 기후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은 다차원적이고 광범

위하지만, 국가의 경제적 수준(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위도상의 

위치(열대, 아열대, 온대, 남북극 등) 등에 따라 그 양상과 강도는 매우 상

이하다. 또한 그 단위가 전 지구, 국가, 지역사회냐에 따라서도 논의의 맥

락이 달라진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수준(산업화된 국가들), 위도

상 위치(온대), 일국(국가 단위) 내에서의 기후변화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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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회적 위험 신사회적 위험 3세대 위험

기후변화

I . ① 빈 곤 의 발 생 ,  
빈곤 가구 빈곤 상
태 악화 혹은 연장
(Rozenberg, Hall
egatte, 2015  등)

   ② 탈탄소 전환 과정

에서 구조적 실업 발
생(한재각, 2024 등)

   ③ 정신·신체 건강 악
화 (IPCC, 2022 등)

-

III. ① 사회적 자연 재
난(unnatural dis
aster): 공공정책
의 취약성에서 비
롯되는 대규모 재
난 불평등(Triyana 
et al., 2024 등)

   ② ‘기후플레이션’: 
기후위기로 비롯되
는 식량, 에너지 
등 가격 상승(IPC
C, 2022b 등)

〈표 6-1〉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변동 

기후변화로 비롯되는 신·구 사회적 위험과 3세대 사회적 위험을 제시

하면 <표 6-1>과 같다. 먼저, 기후변화는 앞선 기술변화 혹은 인구변화와 

달리 단계적인 변화를 거쳐오지 않았다. 따라서 <표 4-1>이나 <표 5-3>

처럼 단계별 사회적 위험의 변화 양상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기후변

화가 초래할 신·구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3세대 위험의 등장 가능성에 대

해서는 논의하도록 하겠다. 먼저 구사회적 위험을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구사회적 위험의 변화는 이번 절의 2~5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사회

적 위험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테면, 빈곤의 발

생과 악화, 발생의 위험을 가중하고(Hallegatte, Fay, Barbier, 2018), 

탈탄소 과정에서 실업의 가능성을 높이고(한재각, 2024), 정신건강과 신

체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IPCC, 2022). 기후변화가 돌봄과 근로

빈곤 같은 신사회적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는 찾기 힘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건강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누적되

면 해당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가 초래

할 3세대 위험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자연 재난

(unnatural disaster)이다. 기후변화의 위험이 노인과 빈곤층 등 취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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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게 집중된다는 분석은 새롭지 않다(IPCC, 2022). 더불어, 재난의 예

방과 대처, 복구 과정에서 국가의 차별적인 정책 집행은 이들의 고통을 

가중한다. Steinberg(2000)는 20세기에 미국이 지진과 허리케인 등 재

해를 겪어내는 과정에서 빈곤층이 사회적 자연 재난이라는 중복된 재난

을 거치는 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2020년 이후 코로나19 범

유행을 거치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 집단에 대한 지원안

을 둘러싼 공방을 겪었다(김덕용, 오성택, 2020.12.1.). 그 과정에서 긴

급한 지원이 필요한 다수가 정부의 지원을 장기간 기다리는 상황까지 벌

어졌다.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기존의 복지국가 시스템에 대

응하는 방식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위험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과 지자체의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한국형 긴급재난지원 모형’”(여유진 외, 2021, p. 

553)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소강국면에 접어들면

서, 해당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자연 재난으로 인한 위해

에 대한 제도 자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기상 변화에 민감한 농업 분야에

서는 이미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

다(농림수산식품부, 2023). 사회적 자연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농어업 가

구에만 한정될 이유가 없고, 재난에 대한 악영향이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

산될 여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플레이션’이다. 한국은 특히 고성장 시기에도 물가를 상대

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그러나 가뭄, 한파, 폭염 등의 상황에서 물

가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아래 ‘2. 기후변화가 빈곤 및 불평

등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기상 이변으로 인해 전 세계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입을 손실액을 각각 

1,230억 달러와 10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IPCC(2022b)는 향후 10

년 내에 전 세계 농업생산성이 50% 급감할 가능성까지 제시하였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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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기인하는 식량난이 식량 자급률이 낮은 한국에 줄 충격은 막대

할 것이다. 특히, 엥겔계수가 높은 빈곤층이 받을 타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이 준비돼 있는지는 의문이다. 

  2. 기후변화가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27)

기후변화가 인간의 복지(well-being), 특히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지

리적 특성, 빈곤의 개념,28) 완화 정책과 적응 정책의 유형과 수준, 매개 

요인들 – 극한 기후에의 직접적 노출, 서식지 파괴, 식량 가격 상승, 에너

지 가격 상승, 노동력 감소, 건강 악화 –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고 나타

난다. 또한 기후변화는 기존 빈곤층의 복지 수준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고, 기존에 빈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롭게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기후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

향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기후변화가 국

가의 총량적 GDP 수준에서는 미미할 수 있지만, 빈곤과 저소득층 사람

들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클 수 있다(Hallegatte, Fay, 

Barbier, 2018, p.218). 이러한 이유로 기후변화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은 종종 간과되거나 축소되기 쉬우며, 기후변화는 권력 자원 동원과 국가 

차원의 자원 투입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27) 기후변화가 빈곤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실증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28) 전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에서는 2022년 개정된 절대 빈

곤선으로 2017년 가격으로 하루 2.15달러를 사용한다(SDG indicator metadata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files/Metadata-01-01-01a.pdf)에서 2024. 

19. 12. 인출). 하지만 주로 산업화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OECD의 빈곤 통계에서
는 상대 빈곤선으로 균등화된 중위소득의 50%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명시적이지
는 않지만- 주로 후자 수준의 빈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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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후 충격, 재난과 빈곤층의 취약성

기후변화가 기존 빈곤층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하거나 그 피해가 집중되

는지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취약성’ 개념이 자주 언급된

다. 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AR 6)에서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손실과 피해가 증가하고 이를 피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매

우 높은 확률로 그 피해는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에게 강하게 집중된

다고 기술한다(IPCC, 2022, p.24). 최근, 기후변화가 빈곤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세계은행의 Triyana, Jian, Hu와 Naoaj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표본에 포함된 연구 중 약 3분의 2는 가난한 사람

들이 나머지 인구보다 기후 충격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

했으며, 연구의 5분의 4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나머지 인구보다 기후 충

격으로 인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과 인적 

자본 손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빈곤 가

구는 부유한 가구보다 선택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기후 충격에 취약한 지

역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득 기회에의 근접성을 포함한 

위치 편의성들 간의 상충성에 직면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또한,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가 동일하게 기후 충격에 노출되더라

도 빈곤 가구는 더 적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충격으로 인

해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후 위험으로부

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투자할 자원이 더 적어서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에

서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고, 더 질 낮은 주택이나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

며, 기후위기 발생 이후 충격에 대응하기 더 어려울 수 있고, 비빈곤 가구

보다 재난 후 경감 메커니즘에 다가갈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Triyana et al., 2024, p.2). 이와 유사하게 Hallegatte와 Roz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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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메타 연구에서도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연구에서 빈곤층이 재해 위

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allegatte and Rozenberg, 

2017).29) 결과적으로, 기후 충격은 빈곤 가구의 빈곤 상태를 악화시키거

나 연장시킬 수 있다. 

실제로 산업화된 국가 내에서도 저소득 가구가 고위험 지역, 한계 토지 

및 범람원 근처에 거주할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그들은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적고 보험 보장 비율도 낮다. 상대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회복

력도 낮을 수 있다(Gough, 2017, p.110). 그 실례로 자주 언급되는 사

례가 2005년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향이다. 당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저소득층 거주지역인 뉴올리언스의 80%가 침수되었고, 

1,330명의 사망자와 약 1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30만 채가 넘

는 주택이 파괴되었고 경제적 손실도 1,250억 달러에 달했다. 더 큰 문제

는 피해에 대한 대처와 복구 과정에서 ‘사회적 자연 재난(unnatural dis-

aster)의 성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당시 허리케인은 5개 주를 휩쓸고 

갔으나 뉴올리언스만 유독 피해가 집중되었는데, 이 지역은 미국 내에서 

빈곤 집중도가 높고 인종적 분리가 매우 큰 지역이었다.30) 시장경쟁과 작

은 정부를 강조하는 미국의 전반적 분위기와 특히 당시 부시 정부의 신자

유주의적 기조가 저소득 흑인의 거주지역이 집중되어 있던 뉴올리언스의 

피해를 키웠을 뿐 아니라 이후 복구 과정도 지지부진하게 된 결정적 원인

이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재난의 불평등과 공공정책의 취약성의 

전형적 사례라는 것이다(고동현, 2015). 

최근 직접적인 기후 충격이나 환경 위험과 빈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

29) 다만 인과관계는 간단하지 않으며 양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한다는 점을 밝혔다. 예를 들
면, 때로 위험한 지역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30) 2000년 지표 기준으로, 이 지역의 빈곤율은 28%로 미국 전체 평균(12%)의 두 배 이상 
높았고, 빈곤밀집지구 거주 인구가 39%에 달했다(고동현, 2015,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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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8개 차원(공해, 토양 황폐화, 산림 손실 

등)과 빈곤 간의 관계를 고해상도 지리 공간 데이터와 가구 설문조사 결

과를 결합하여 분석한 Narloch와 Bangalore(2018)의 연구 결과에서도 

높은 환경 위험 지역에서 빈곤 출현율이 더 높았고, 가구 수준에서 더 빈

곤한 가구들이 더 큰 환경적 위험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llegatte와 

Rozenberg(2017)는 자연재해 이후 빈곤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십 건의 사례 연구를 검토하고, 특히 홍수와 가뭄 같은 상대적으로 빈번

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평균 2,600만 명이 빈곤에 빠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가뭄, 극한 기온 

같은 자연 재해가 많은(전부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빈도나 강도가 증가하

여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Pa

rk et al.(2018)은 51개국 중 37개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평균보다 고온

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데이터가 제공되는 47개 국가에

서 가난한 사람들은 ‘노출된 직업’, 예를 들면 날씨 변화에 노출되는 야외 

작업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극심한 

더위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더 큰 취약성과 기후변화가 잠재적으로 분

배 및 빈곤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Park et al., 2018; 

Hallegatte, Fay, Barbier, 2018, pp.218-228 재인용). 

이와 관련된 국내의 실증 연구는 거의 없지만, 온열질환 현황에 대한 

질병관리청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저소득층과 취약 집단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023년 여름철

의 온열질환자는 2,818명(사망 32명)으로 2022년 1,564명(사망 9명) 대

비 80.2% 증가하였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2,243명(79.6%)으로 실내

(575명, 20.4%)보다 3.9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외 작업장이 913

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395명(14.0%), 길가 286명(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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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작업장 197명(7.0%) 순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3. 

10. 6.). 즉 폭염 상황에서도 실외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예를 

들면, 택배 기사, 건설 노동자 등-가 기후 충격의 직접적 영향을 가장 많

이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기후 충격 이후의 국가의 대응에 있어서도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더 낮은 이전(transfer)을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콜롬비아에서는 재난 이후 공적 이전으로 가장 가난한 20%가 1인당 하

루 평균 0.23달러를 받고, 가장 부유한 20%는 4.60달러를 받았다. 2005

년 뭄바이 홍수, 2011년 방콕 홍수 이후에도 고소득층으로의 이전이 빈

곤층으로의 이전보다 훨씬 컸다.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공적 이전소

득이 적고 저축도 적기 때문에 피해 복구와 회복 능력도 취약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Hallegatte, Fay, Barbier, 2018, pp.225~226). 더

욱 비관적인 것은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극단적 현상의 빈

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IPCC, 2014a, 2014b; IPCC 

2022a, 2022b)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차원의 체계적 준비와 대

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후변화가 빈곤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가할 것

이라는 점이다. Rozenberg, Hallegatte(2015)는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기후변화가 각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적절한 대응과 경제성장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2030년까지 최대 1억 2천만 명(비관적 시나리오의 최

대 추계치 기준)의 인구가 추가적으로 빈곤 상태가 된다고 전망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나 재난과 빈곤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를 종합해 보면, 빈곤층은-항상 그러한 것은 아닐지라도-대체로 기후변

화에 더 큰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주거지나 

노출된 직업의 열악성으로 인해 극한 위기와 재난에 더 많이 노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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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자산의 상대적 손실-예를 들면, 주택, 농지 등 실물자산-이나 생명

과 건강 손실의 위험이 더 크다. 또 다른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

적 보호에 대한 접근성도 더 제한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기후위기의 불평등 효과

기후변화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기본욕구’의 미충족에 관한 것

이라면, 기후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에 

관한 것이다. 기후변화와 불평등 관련 연구는 주로 국가 간 또는 산업 간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공정한 전환’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담론

이다. 이에 비해 국가 내, 미시적 소득(임금) 수준에서의 불평등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근 실증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IPCC 최근 보고서(2022, p.18)에서는–높은 신뢰도로-기후변화에 대

한 적응 격차 중 가장 큰 격차는 소득 집단 사이의 격차라고 진술한다. 이

는 기후변화가 주로 취약 계층, 특히 저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앞의 연구 

결과들로도 뒷받침된다. 즉 기후변화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

고 저소득층의 복지를 악화시키는 데 비해, 고소득층이 전혀 혹은 덜 영

향을 받는다면–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기후변화는 사회․경제적 양극

화를 더 심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다. Hallegatte et al.(2018)도 가난

한 사람의 자산이 부유한 사람들의 자산보다 기후 충격에 더 많이 노출되

어 있거나 취약하기 때문에 결국 기후변화는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 주장한다(Hallegatte, Fay, Barbier, 2018, p.2018). 뒤에서 살펴볼 

소위 ‘기후플레이션’ 또한 저소득층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

다. 엥겔계수가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더 많은 예

산을 지출함으로써 실질 소득 하락과 삶의 질 저하를 더욱 극심하게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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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이다. APEC 17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local 

projection 기법으로 기온 충격과 강수 충격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동

태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김왕기의 최근 연구(W. Kim, 2021) 결과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 충격은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이

러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 형태에 

따라서는 폭염과 가뭄이 한파와 홍수보다 소득 불평등도를 더 증가시켰

다. 또한 시장소득 지니지수와 가처분소득 지니지수의 반응을 비교해 

볼 때, 기후 충격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에 현행 재분배 정책이 효과적이

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기후변화 관련 규제 및 과세가 소득 분배에 역행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종종 제기된다(Johansson et al., 2016, p.103). 환경세, 에너지

세, 탄소세 등의 상당 부분이 소비재에 귀착되고 그러한 소비재가 생활필

수품인 경우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움으로써 소득 분

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Andersson과 Atkinson

(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의 운송 연료에 대한 탄소세가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orenst

ein과 Davi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가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했는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미국의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의 혜택을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Borenstein & Davis, 2016). 하지만 IPCC

는 사회 집단 내부 및 집단 간 분배 영향에 큰 차이가 있고 그 효과는 역진

적에서 누진적까지 다양하므로 에너지세가 항상 역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한다(Johansson et al., 2016, p.103 재인용). 그 연

구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연료세가 중립적이거나 약하게 역진적인 반

면,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누진적이

었다(Johansson, et al., 2016,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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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l(2020, p.66)은 환경 불평등을 자연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

근, 환경위험에 대한 불평등한 노출, 환경 악화에 대한 불평등한 책임, 환

경보호정책의 불평등 효과, 자연 자원 관리의 의사결정에서 불평등한 발

언권이라는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 불

평등은 실제로도 기후변화에 노출 가능성이 높고 대응성이 낮은 저소득층

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함으로써 전체 불평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이 지배적이었다. 식량 가격 상승과 같은 간접적 영향 또한 불평등 효과로

서 무시하기 어렵다. 이에 더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조세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경향으로 인해 

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후자의 부분은 국가 정책이 얼

마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불평등이 악화되

느냐 완화되느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기후변화가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개인의 복지(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다양하

다. 재난을 통해 직접적으로 개인의 안녕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보

편적인 경로는 한편으로 고용과 노동시장, 다른 한편으로 소비와 지출을 

통해 개인의 복지를 저해하는 것이다. 

가. 기후변화로 인한 성장률 저하와 고용․소득 감소

기후변화는 국가의 실물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매개로 가

구와 개인 일자리와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이 또한 산업 특성과 지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된다. 예를 들면, 농어업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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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비율이 높은 열대, 아열대 지역의 경우 기후변화가 경작지의 파괴나 

작물 생육, 해양 어종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산업화된 국가의 경우 기후변화는 – 물
론 농어업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 폭염, 폭우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한 산

업 생산성 손실과 기후변화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산업구조조정이 고용과 

소득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31) 기후변화가 실물 경제와 생산성에 미

치는 영향은 아래 <표 6-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박경훈 외, 2021 참조).

〈표 6-2〉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구분 영역
물리적 리스크 이행 리스크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수요 
측면

소비
재산피해 → 
부(-)의 자산효과

가격 상승으로 인
한 구매력 하락

투자
자산 감소
불확실성 확대

피해복구 
투자

생산비용 상승
신재생에너지, 
신산업기술 투
자

수출
공급망 차질
경쟁력 악화
불확실성 확대

교역 조건 악화

공급
측면

노동 노동생산성 하락

자본
(기술)

물적 자본 파괴
→자본 생산 여력 저하

신산업기술 발
전

투입 
요소

에너지, 식료품 중간투
입 공급 제약
농축수산물 생산량 감소

환경규제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

출처: 박경훈 외. (2021). 표 2, 표 3.을 참조하여 저자 재정리.

먼저, 기후변화가 주는 직․간접적 충격이 국가의 총량적 생산과 경제성

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고용과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31) 앞의 기후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소득의 감소는 기후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간접적 효
과이기도 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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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IPC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농

업, 임업, 어업, 에너지, 관광에 대한 지역적 영향과, 야외 노동 생산성을 

통해 기후에 노출된 부문에서 높은 신뢰도로 감지되었다. 열대성 저기압 

등 일부 극한 기상 현상으로 단기적 경제성장률 감소도 예상된다. 또한 

보다 많은 자산이 극한 기후의 위해에 노출되어 손실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IPCC, 2022, p.9). 특히, 폭염 및 고온 현상의 발생 증가는 근로자

의 노동 생산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인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77개국 1,500여 개 지역의 지역 총생산(GRP) 추정을 통해 기후변화

의 영향을 추정한 Kalkuhl과 Wenz(2020)의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성 손실로 발생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73~142달

러/tCO2 수준이고, 2030년에는 92~181달러/tCO2 수준으로 증가할 것 

추정되었다. 또한 21세기 말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3.5°C 상승할 경우 

2100년에 지구의 산출물은 7~14% 감소할 것이며, 열대 및 빈곤 지역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실증 연구 결과에서도 평균 기온 상

승은 특히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Dell et al., 2012; 정원석, 이솔빈, 조은정, 2024, p.3 재

인용). Colacito et al.(2019)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름 평균 

기온이 화씨 1도 높아지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주에 따라 최소 0.15%p

에서 최대 0.25%p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Kim, Matthes and 

Phan(2021)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상기후가 최근 들어 미국의 실물경제

에 비대칭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분석한 Kotz, Levermann, Wenz(2024)는 

기후위기로 2050년까지 세계 평균 소득이 19%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

다.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심각한 소득 감소가 예상되

며, 남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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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가 농업 수확량, 노동 생산성, 인프라 등 경제성장과 관련된 다

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다. 전 세계 1,600개 지역에서 

40년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강수량과 기상 이변의 영향을 통합

하여 분석한 이 연구의 결과는 예측된 경제적 타격이 이전의 분석들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한국의 실물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한국의 기후위험지수(Climate Risk Index, 

CRI)를 국내 최초로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상기후 현상이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한 정원석, 이솔빈, 조은정(202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상기후 현상의 경우 최근 들어 경제에 미친 영향

력 및 지속성이 커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비롯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2001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

상기후는 농림어업과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다(정원석 외, 

2024, p.13). 이지원(2023) 역시 기후변화가 조업 중단, 원자재 수급 차

질, 재고 유지비용 증가 등을 통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

장하였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당사국의 적응 및 완화 정책(예컨대, 탄소

중립 정책)과 해외의 기후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규제정책 강화가 당사국 

경제와 고용․소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저탄소경제

로의 전환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적 피해를 줄이는 식으로 부정적인 효과

를 완화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 산업에는 자산가치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재윤, 전은경, 2012). 또한 RE100, ESG 

경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화하면서 향후 10년 내에 탈탄소 

무역 규범이 새로운 글로벌 시장 질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홍종호, 

2024,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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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제조업 비중과 탄소집약도와의 관계

<국가별 제조업 비중1) 현황>
<고탄소 제조업2) 비중과 
탄소집약도3) 간 관계>

   주: 1) 2019년도 제조업의 부가가치 기준
        2) 고탄소 제조업은 정유, 화학, 시멘트, 철강업으로 UN의 국제표준산업 분류 기준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
업을 포함.

        3) 2021년도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출처: 김재윤 외. (2022).

예컨대, 유럽연합(EU)이 제정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

(CSDDD)’이 2024년 7월 25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이 지침은 2027년 7

월부터 시행된다(곽정수, 2024. 8. 19).32) 이러한 정책에 기업과 정부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제와 고용에 상당한 타격이 불

가피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 비중

이 높은데다33) 대외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는 전환 비용과 대외 리스크가 

32) 실사지침을 적용받는 기업은 자신과 자회사는 물론 공급망 안에 있는 협력사까지 포함
해서 환경과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을 실사하고, 방지․개선 조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공시해야 한다. 실사 항목은 생명, 안전, 노동삼권, 토양․수
질․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인권과 환경 관련 주요 내용을 망라한다. 위반 기업에는 
최소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5% 이상 벌금이 부과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곽정수,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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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6-8〕 참조). 

실제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적응 정책이 에너지, 제조업, 건축, 수

송 등 산업과 노동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

으며, 여기에는 국내 탄소중립 정책뿐 아니라 외국의 친환경 정책과 규제

의 영향도 포함된다(오상봉, 2021). 거시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박경훈 외

(202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할 경

우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0.32%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2~ 0.09%p 상

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저탄소기술 개발 등 보완적 대응에 따라 

부정적 영향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

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홍종호, 2024, p.15). 고용의 측

면에서 보면, 녹색전환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3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던 인원 모두가 직무 전환이 

안 되면, 최대 7,935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재

각, 2024).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과 적응 

정책 및 대외 리스크는 거시 경제와 고용․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소 배출 산업의 비중이 높고 수출입 비중이 큰 한

국 경제에는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 있다. 다만 환경 기술혁신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고 나아가 산업과 일자리에 새로운 

33)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GDP 기준으로 28%로 미국
(12%), 일본(20%), 독일(21%), 프랑스(11%), 영국(10%) 등에 비해 상당히 높다. 특히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정유, 화학, 시멘트, 철강 등 4개 고탄소 제조업의 GDP 내 
비중이 한국의 경우 5.3%로 주요국(미국 2.5%, 일본 4.6%, 독일 2.8%, 프랑스 1.7%, 
영국 1.3%)에 비해 높다(김재윤 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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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로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 그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또한, 기후변화가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축적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용과 개인 및 가구 소득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거의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향후 기후변화

의 고용 및 소득 효과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나. ‘기후플레이션’과 실질 소득 감소

한편 극한 기후에 노출 – 태풍, 폭염, 산불 등 - 되는 것으로 인한 직접

적 피해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수급의 불안정과 산출 감소로 인

해 식량 가격 상승(소위 ‘기후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탄소 배출 에

너지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가격 상

승과 관련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구 실질 소득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그림 6-9〕 참조).34) 특히 식료품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생존 

필수품이고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 상승은 빈곤한 사람

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IPCC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급작

스러운 식량 생산량 손실과 식량 접근성 감소가 많은 지역에서 식단 다양

성 감소와 영양실조를 증가시키며, 아동, 노인, 임산부가 큰 영향을 받는

다고 경고했다(IPCC, 2022b, p.7).

34) 기후변화가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국내외 논의는 많지 않아 본 연구에서
는 식량 가격 상승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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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극심한 기후 현상이 복지에 미치는 영향의 예

출처: IPCC. (2023). p.100.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가뭄, 홍수, 폭염 등 극한 날씨와 기상 

이변으로 전 세계 농업 부문이 입은 손실액이 약 1,230억 달러에 달할 것

으로 추정했다. 해양 산성화와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어업 부문도 연

간 100억 달러 이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상기후에 따

른 작황 부진은 주곡은 물론이고 설탕 등 각종 원자재 가격 이상도 부추

긴다(유재인, 김나영, 2024. 7. 25). IPCC 최신 보고서(2022b)의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향후 10년 이내에 전 세계 농업생산성이 50% 

급락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4년 3월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참여한 학술연구에서는 2035년까지 예상되는 지구의 다양한 변화

를 전제로 전 세계적 식량과 전체 인플레이션이 각각 연평균 0.92~3.2

3%p, 0.32~1.18%p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식량 부문의 경우 평균값

을 기준으로 매년 2%p 넘게 물가상승률이 오른다는 것이다(홍종호, 202

4, p.15). 

기후변화는 단기적인 물가상승 압력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정원석 외, 2024, p.3). 특히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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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식량자급률이 낮은 나라35)에서 그 충격은 더욱 클 수 있다. 기후변

화는, 국제 식량 가격 상승이 수입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와 

극한 기후로 인한 국내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직접 경로를 통해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조병수, 민초희, 2024). 정원석 외(2024)의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상기후 현상으로 물가상승의 지속성이 과거

에 비해 2개월 정도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상기후 현상이 

식료품 및 과실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으며, 2023년 중반 이후 이상

기후가 물가에 미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정원석 

외, 2024, pp.12~13). 김재윤 외(2023)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 농축산

물 공급 충격이 국내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생산 비용과 소비자물가

가 상승되는 현상을 분석했다. 기온 및 강수량 등의 날씨 충격이 신선식

품, 농산물,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조병수와 민초

희(2024)의 실증 분석 결과, 폭염 등 일시적으로 국내 기온이 1℃ 상승하

는 경우 농산물가격 상승률은 0.4~0.5%p,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은 0.07%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적인 온난화는 농산물가격 

수준을 2%,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을 0.7%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

기에 더해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는 간접 효과를 고려하면 기후변화

로 인한 국내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요컨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은 필수재인 식품 물가 상승으

로 이어져 실질 소득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 국제기구에서도 높

35)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간한 ‘2023년 양정자료’에 따르면 2022년(이하 양곡연도 기
준) 식량자급률은 49.3%,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2.3%로 집계됐다(양석훈, 
2024. 1. 17. 농민신문 기사).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에 의하면 한국의 최근 3개년(2021~2023년) 평균 곡물자급률은 19.5%
에 불과해 주요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평균 곡물자급률은 100.7%이며 주요
국 중 곡물자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로 자급률이 338.8%에 이른다. 동아시아권
에서 중국은 92.2%, 일본은 27.6%였다(안광호, 2024. 6. 28, 경향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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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뢰도로 기후변화는 식량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

다. 특히 곡물 자급률을 포함한 식량 자급률이 낮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식량 가격의 인상이나 높은 변동폭이 밥상 물가의 상승으

로 직결된다. 특히 엥겔계수가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 식료품비 상승으로 

인한 고통은 더욱 극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적 준비와 대응이 필

요한 부분이다. 

  4. 기후변화가 주거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온상승과 더불어 자연재난(홍수, 태풍 및 

호우, 가뭄, 폭염, 강풍, 대설 및 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주거 및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주거와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 주거와 지역을 개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주거는 사전적으로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삶. 또는 그 

집”으로 정의(표준국어대사전, 2024.9.14.)하고 주거권을 “인간다운 주

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위키백과, 2024.9.14. 인출)로 볼 때, 기후변

화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은 가시적으로는 주거 유형과 형태 그리고 위치 

등에, 더 나아가는 권리보장 차원에서 주거권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역은 사전적으로“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으로 

정의(표준국어대사전, 2024.10.1. 인출)되며, 기후변화 측면에서 지역은 

이러한 사전적 정의와 함께 기후변화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되는 지형적 또는 지리적 특성 그리고 그 지역의 주택의 유형(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등), 주택밀도36), 주택을 포함한 

36) 단위 면적(보통은 1ha)당 주택 수를 말함(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주택밀도).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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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위치 등을 포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기후변화가 주거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후변 

화 취약성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IPCC의 기후

변화 2007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취약성은 “시스템이 부정적 

영향에 취약하고 대처할 수 없는 정도”(IPCC. 2008; 기상청 번역본, 

2008, p.50)를 의미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구, 생물, 사회경제 

등의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의한 부정적 효과에 대해 얼마나 견딜 수 있을

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영향과 그에 대한 

적응 능력으로 구성된다”(UNDP, 2005; IPCC, 2007; 박두선 외, 2017, 

p.339 재인용).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의 영향(민감도)이 높

을 경우, 한 시스템의 적응 능력이 낮으면 그 시스템은 취약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표 6-3> 적응 능력과 민감도(영향)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합

영향 또는 민감도
적응 능력

낮음 높음

높음 취약함 개발 기회

낮음 잔여 위험 지속가능한 발전

출처: UNDP. (2005); 한화진 외. (2006). p.21 재인용.

이러한 취약성의 개념에 근거해 볼 때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의 경우 

영향(민감도) 측면에서 그 정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며, 개인 차원 또는 해

당 가구 차원의 적응 능력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취약

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해안･도서 산

/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71301&cid=67350&categoryId=67350
에서 2024.10.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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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산간, 저지대 등)에 거주하는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민감도)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만약 대상의 특성상 노인, 장애인, 빈곤

층 등의 취약계층이라면, 이들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지

역의 거주자에 비해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림 6-10〕 기후위기의 취약성: 대상과 지역

대상

지역

지형
재해 여부 및 
발생 가능성

노인

해안･도서 산간･산림 저지대 농촌
재해
위험
지구

장애인

저소득층(빈곤층)

취약 거주지 거주자

출처: 임완섭 외. (2023). 기후위기불평등과 사회보장. p.53. 〔그림 2-3-1〕을 수정하여 인용.

IPCC(2022)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이미 건강과 복지, 도시, 정착지, 

인프라를 포함하여 인간 시스템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37) 

〔그림 6-11〕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는 세계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이주’에 대한 평가는 기후 및 기상 극한에 기인한 이

주의 증거를 의미하며, ‘내륙 홍수 및 관련 피해’는 강 범람, 폭우, 빙하 

폭발, 도시 홍수가 고려된 것이다. ‘해안 지역의 홍수, 폭풍 유발 피해’에

는 사이클론, 해수면 상승, 폭풍 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된다. 좀 

더 살펴보면, 도시 환경에서 관찰된 기후변화는 높은 신뢰 수준에서 건

37) +, – 기호는 관찰된 영향의 방향을 나타내며, –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
고 ±는 특정 지역 또는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모두 관찰되었음
을 나타낸다(예: 한 지역 또는 식품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지역 또는 식품
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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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생계 및 주요 인프라에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기후 및 비기후적 위험

이 도시와 대상자의 거주지역 및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동시에 

발생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의 폭염도 심화되었

다. 관찰된 영향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도시 거주자(비공식 거주

지 거주자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통, 물, 위생 및 에너지 시스템 등의 

인프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손상되어 경제적 손실의 발생과 관

련된 서비스의 중단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IPCC, 2022, 

p.29).

〔그림 6-11〕 기후변화가 지역ㆍ거주ㆍ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출처:  IPCC. (2022).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p.10.
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함.

위에 제시된 범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기후변화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태풍 및 호우 그리고 이로 인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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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인한 빈번한 침수피해의 발생과 그 규모의 확대를 예상해 볼 수 있

다. 또한 잦은 호우로 인한 지반의 약화와 산사태 및 지반 꺼짐 현상 등으

로 인해 재해 취약지역에 거주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폭염 또는 가뭄의 빈도가 높아지고 그 기간이 늘어나 이를 대비할 

냉방시설의 설치 또는 추가가 필요해지며, 열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설비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같은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물막이 칸 설치 같은 소극적 차원의 침수 대응부터 해당 지역에서 이주하

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온 상승 및 폭염일수 증가로 인해 냉방시설 수요가 증가하

게 되므로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환경친화적 주택건축이 증가

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주거 또는 주거환경 그리고 지역 또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자연재난의 형태로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크게 온도와 강수량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은 직접적으로 폭염과 가뭄 등으로 반영

되고 이로 인한 산불, 황사 등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집중호우

의 빈번한 발생과 태풍의 대형화 등은 홍수 및 지반침식의 가속화 및 산

사태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주거 및 주거 환경뿐 아

니라 지역 및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에 해수면 상

승 같은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현상은 연안지역 거주자 그리고 해당 지

역의 존립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큰 피해를 받는 계층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꼽을 수 

있다. 박종선 외(2022, p.136)가 수행한 심층면접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의견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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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부족한 독거노인, 유질환 노인, 장애인, 냉난방이 어려운 빈곤층, 노

숙인, 쪽방ㆍ옥탑방ㆍ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석되었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재난 노출로 발생한 ‘위

해(hazard)와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 능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취약성에 

의해 차등화되어 나타난다(Lindley et. al. 2011; 홍덕화, 2020, p.21 

재인용). 즉, 기후변화가 지역 또는 주거에 미치는 영향들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의 결정요인인 결핍 요소와 지역적 요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

게 된다. 하종식 외(2015)는 취약계층의 결정요인으로 결핍 요소와 지역 

요소로 구분하였는데, 결핍 요소로 불건강ㆍ이동성 제한ㆍ빈곤ㆍ취약한 

작업장 형태ㆍ취약한 거주시설을, 지역 요소로는 거주지역(상수도 미보

급 지역, 재해위험지구 거주자)을 제시하였다.

<표 6-4> 기후변화 취약계층 분류

취약계층 결정요인 기후변화 취약계층 근거 자료

결핍 
요소

취약한
거주시설

노후주택 거주자
주거실태조사, 건축물대장 노후건물 현황
 *노후주택: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지하 거주시설 거주자

주거실태조사, 지하 주거 공간 주거환경과 거
주민실태조사
 *지하 거주시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

래에 있는 거주시설

지역 
요소

거주지역

상수도 미보급 지역 
거주자

상수도 통계 연보 상수도 미보급 지역 현황
 *상수도 미보급 지역: 일반수도에 의한 급수

가 이루어지지 않는 도서 및 읍, 면, 동

재해위험지구 거주자

지역별 재해위험지구 선정정보
 *유형별 재해위험지구 : 상습침수지구, 붕괴

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주: 하종식 외(2015, p.72)의 표 5-1에서 주거와 지역에 해당되는 부문을 발췌하였음. 

출처: 하종식 외. (2015).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대책 개발. p.72.

기후변화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외 연구 및 사례를 통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은 주거 형태를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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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변동을 빈번하게 만들거나 대규모 이주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IPCC는 기후위기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 부족, 식량난, 건강, 도시, 주

거지, 인프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며, 일부 지역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거주 불능지가 되어 이주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IPCC, 2023; 국민권익위원회, 2023, p.1). 도시는 인구의 집중으로 인

한 빈부격차 심화, 주거 불안정, 대기오염 심화 및 보건 악영향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도시의 취약한 인프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주거를 포괄하여 나타나게 된다. 임

완섭 외(2021)에 제시된 미국 사례를 살펴보면, 허리케인 아이다(2021)

로 인해 뉴욕시에서 1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11명의 사망자가 

비주거용 건물의 (반)지하에 거주하였다(Wolfe, Schaeffer, Sutton and 

Garshofsky, 2021; 임완섭 외, 2023 재인용). 이에 뉴욕시는 재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그 대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 

‘Rainboots on the Ground’인데 이 프로그램은 (반)지하 건물 거주자

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약 5만 채 이상의 불법 지하 아

파트와 관련한 포괄적 형태의 전환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반)지하 주택의 개조와 관련 법 개정 추진을 통한 합법화 

그리고 관리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Wolfe et al., 2021; 임완섭, 

2021을 참조하여 작성). 또한 (반)지하 거주자를 포함한 빈곤지역, 뉴욕

의 이주민 및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

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유가환, 2022, 

p.59; 임완섭 외 2023, 재인용).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박지수, 임철희(2023)의 연구는 도시 밀도가 높

고 반지하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426개 행정동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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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 항목을 구성하여(평가 항목은 IPCC의 기후리스크 개념과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 홍수 불평등을 공간적으로 규명하였다. 주요 결

과를 살펴보면, 서울 북부 지역에는 주로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함을 나

타내는 기후 불평등 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침수에 취약한 정도를 나타내

는 홍수 리스크 지수는 주로 서울 남부와 서부에 위치한 지역에서 높았으

며,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홍수 불평등 지수는 서울의 외곽지역과 서

부권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홍수 불평등 지수는 서울의 외곽

지역과 서부권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탄소 배출량은 서울 중심부가 많

았는데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후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책임

과 결과에서 불평등 발생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기본적으로 온도 상승과 관련이 있다. 이는 폭염일

수의 증가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온도의 변화는 단열재 및 냉방 설비

의 수요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

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러한 요인들은 주택가격에 추가적인 요소로 반영되어 주거비 부담을 증

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녹

색건축물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폭염 대응 정책은 

독거노인,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집중 관리, 어린이 및 교육시

설 안전 강화, 옥외 건설사업장 등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온

열질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채여라 외, 2020,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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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계절별 평균 기온 추이

(단위: 섭씨 도)

 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12.8 13.1 13.4 12.8 12.8 13.3 13.0 13.3 12.9 13.7

봄 12.9 12.5 13.0 12.7 12.9 12.5 12.0 12.8 13.2 13.5

여름 23.4 23.5 24.6 24.3 25.3 23.9 23.9 24.2 24.5 24.7

가을 14.5 14.9 14.8 14.0 13.5 15.2 14.1 14.9 14.8 15.1

겨울 0.3 1.1 1.3 -1.1 1.0 2.8 0.9 0.3 0.2 2.4

출처: 기상청 기상연보. 기상자료개방포털.
통계공표시기: 작성 기준연도 익년 6월
e나라지표(기온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
tail.do?idx_cd=1400에서 2024.9.17. 인출.

지역 차원에서 농어산촌은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 이유는 해

당 지역에 노후주택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최은영 외(2023)는 인

식조사를 통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집단을 유형별로 구분한 후 해당 집단

들의 기후위기 관련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요인’에 

대해, 농어산촌 가구의 경우 폭염, 폭우·태풍·집중호우가 답변의 대부분

을 차지했다. 아울러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택의 요소’는 습기·곰팡

이, 한파, 폭염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노후 주택은 에너지 비용이 상대

적으로 높다 보니 냉방·난방·제습 등을 적절히 하지 못해 주민 건강을 위

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최은영 외, 2023). 사람이 살만한 주

거의 요건은 물리적 안전, 적정한 거주 면적, 추위·더위·습기·비· 바람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다. 저소득층에게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는 

어렵다. 경제력을 초과해서 주거 요건을 충족하거나 혹은 요건에 미달하

는 주택에 거주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세입자의 권리가 좀처럼 보

장되지 않는다. 결국 저소득층은 대출에 따르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떠

안으면서 자가를 소유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최은영, 2022.09.). 

또한 온도의 상승과 폭염일수의 증가는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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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판잣집 및 비닐하우스, 비거주용 건물 등 거주자의 생활의 질을 저

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민감 계층은 일반 인구 집단보다 일상생활 공간의 

온도를 견디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채수미 외, 2020, 

p.159). 

  

  5. 기후변화가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건강과 수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관측

되고 연구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건강과 수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거주 

국가의 위치와 지역적·지리적 특성 그리고 자연환경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후변화가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세계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PCC(2022)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은 매우 높은 신뢰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인간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신건강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극심한 더위로 인해 

사망률이 증가했으며, 기후 관련 수인성 질병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한

편, 높은 신뢰 수준으로 질병 매개체로 인한 질병의 발생률은 매개체의 

서식 분포 범위의 확장과 번식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수공통 감염병이 새로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사성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는 감소했지만, 기온 상승과 강우량의 증가 

그리고 홍수 등으로 인한 콜레라 및 기타 위장관 감염을 포함한 설사성 질

환의 발생이 높은 신뢰 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IPCC, 2022). 

평가 대상 지역에서 일부 정신건강 문제는 기온 상승과 기상 및 기후 

극한 현상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불로 

인한 연기 발생, 먼지 및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노출 증가는 기후에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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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혈관 및 호흡 곤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PCC, 2022). 

또한 홍수와 같은 극한 현상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IPCC, 2022). 

〔그림 6-12〕 기후변화가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출처: IPCC. (2022).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p.10에
서 수정함.

기후변화가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차원의 연구를 살

펴보면, 기후변화는 특히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나영, 조

용성, 임재영(2014)38)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척도

38) 이 연구에서는 기상자료 중 기온과 상대습도를 이용하여 열지수(Heat Index)를 계산하
고 이를 이용하여 열지수에 의한 사망 관련성을 추가로 고찰하였음. 열지수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여 계산된 식으로서 여름철 체감온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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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방법을 적용하고자 서울지역의 기상자료, 사망자료, 지역자료를 이용

하여, 기상요인 변화에 의해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의 건강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의 25개 구의 과

거 12개년 자료를 구축하여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열

지수가 높아질수록 취약계층의 사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

히, 소득이 없는 노인의 비율,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폭염 같은 이

상기후에 대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구에 대기오염 배출시설

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수록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각 구의 1인당 병․의원 수와 녹지면적은 비중이 높을수록 사망률을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김종헌(2023)은 기후 영향 요인의 변화와 관련해 기후변동성과 기후지

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감염병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국내 차원에서는 국

내에서의 기후요소 변화가 국내 감염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

다.39) 국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은 특정 연도에 발생한 기상 요인 변동으

로 인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관찰되거나, 장기간에 걸친 기온 상승의 영향

이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지 확대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국

내에서는 해외 유입 감염병으로만 알려진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

이러스감염증, 웨스트나일열의 국내 상륙 시간표는 지구 기온 상승 수준

에 비례하여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미래의 폭염 빈도 증가는 사람들의 

물놀이 활동 빈도를 증가시켜 국외에서 원발성 아메바성 뇌수막염처럼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병원체의 감염 사례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미 외(2023)는 국내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불안을 평가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조

지수라고도 하며, 열파란 ‘비정상적이고 불쾌한 느낌을 주는 덥고 습한 날씨’를 의미함
39) 인과관계 분석이 아닌 선행연구 고찰 관련 현황 및 추이를 통한 함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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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과를 통해 기후불안 척도(Climate Change Anxiety Scale, CCAS)

를 산출한 결과 CCAS 점수가 1.90점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 높을수록 

불안 수준 높음). 이는 Jang 외(2023)의 연구에서 보고했던 기후불안 평

균 점수 1.49점보다 높았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1~2점 사이로 보고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2점대의 높은 점수를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령별

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기후불안 점수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2.02점으로 

60대는 1.75점과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인 

90.3%가 기후변화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에 대

한 무력감은 젊은 세대일수록 크게 나타났다(20대 59.3%, 60~65세 

46.3%).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대한 정책 지지 의향의 경우 응답자의 약 

91%가 정책 지지 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남성(88.3%)보

다 여성(93.0%)이, 보수(89.2%)보다 진보(92.1%)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책 지지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기후불안 척도가 높은 20대는 정책 

지지 의향이 낮았는데, 이는 20대 남성의 기후 문제 무관심과 관련이 높

은 것으로 추정된다.

  6. 기후변화의 재정 충격과 환경-복지 재정의 경합성

기후위기가 수반하는 피해와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 재정 지출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기후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

향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으로 발생하는 정부 재정 지출은 가용한 예산 간의 경합성(trade-offs)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대응(완화와 적응 조치)의 실행을 위한 환경재정과 

복지재정 간 경합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의 구조적 경직성으로 인해, 주로 의무적 지출로 구성되는 복지재정의 경

우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상당히 제약적일 수 있다는 측면도 검토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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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고찰 이전에 기후변화 대응 또는 적

응과 관련한 재정 규모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2014~2020년 기간 동안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EU 연간 총예산의 20% 

내외를 배당하였다(고창수 외, 2021, pp.5-6). 우리나라도 신기후체제

(Post-2020)40) 이후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2016년에 

3,681억 원이던 주요 부처의 기후변화 예산은 2020년에 6,599억 원으

로 약 78% 증가하였다(고창수 외, 2021, p.2). 최근의 사업 규모와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온실가스 감축인지 대상 사업은 총 288개였으

며, 관련 예산(기금운용계획 포함) 규모는 총 11조 8,828억 원, 실제 감

축에 활용된 예산은 9조 9,130억 원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 

2022, pp. 17-18). 2024년의 경우 사업 수는 294개였으며, 전체 예산 

규모는 10조 8,7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2억 원 감소하였지만, 감축

사업 예산 기준41)으로는 전년도보다 1,757억 증가한 10조 88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 2023, p.10). 2025년의 경우 온실가

스 감축인지 예산안의 사업 수는 311개이고, 대상 사업의 예산은 2024

년도보다 1조 1,750억 원(10.8%)이 증가한 12조 526억 원으로 나타났

다(이성현, 2024, p.1). 그리고 실제 감축 예산은 2024년 10조 887억 원

보다 1,941억 원(1.9%)이 증가한 10조 2,828억 원 규모였다. 이렇게 사

업 수와 감축을 위한 사업 예산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 기후변

화 예산과 비교해 볼 때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40) 신기후체제 또는 파리기후협약은 2020년에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한 국제적 합의문
이다. 1997년 체결되고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 달
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부과한 첫 기후협약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기재부 시사경제 용어사전(신기후체제). https://www.moef.go.kr/sisa/di
ctionary/detail?idx=1641에서 2024.6.14. 인출.)

41) 감축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사업 중 실제 감축에 관여하는 사업의 예산을 의미



284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 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

<표 6-6>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안 규모 현황

(단위: 억 원, 개수,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평균

예산 118,828 108,776 120,526 116,043

감축 예산 99,130 100,887 102,828 100,948

사업 수 288 294 311 298

      주: 국회확정예산이 아닌 정부제출안 기준
   출처: 이성현. (2024). 25년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원출처: 각 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나라살림연구소 재구성.

2050년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출 수요도 

예상돼 이러한 내용들이 미래 재정 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오종현, 2022, p.18).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은 크게 부문별 감축 정책과 이행 기반 강화 정

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관계부처 합동, 2023), 온실가스의 직접적 감축

을 위해서는 부문별 감축 정책의 강화와 이를 통한 정부재정 지출의 확대

가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비용 전망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 1차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67%로, 최종에너지에서 전력의 비중은 49%로,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의 비중은 88%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분야의 대대적인 투자가 특히 향후 10년간 필요하며, 그 금액은 5년간 

(2016~2020년) 전 세계 에너지 부문 연평균 투자액인 약 2조 3,000억 

달러(전 세계 GDP의 2.5%)의 두 배 이상인 연간 약 5조 달러(전 세계 GDP

의 4.5%)로 추정했다(IEA, 2021; 정예름 외, 2023, pp. 31-3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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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탄소중립 녹생성장 지원을 위한 재정투자 계획(2023~2027)

(단위: 억 원. %)

구 분 2023 2024~2027 합계 연평균 증가율

합 계 133,455 765,738 899,193 11.54

부문별 중장기 감축 대책 79,480 466,283 545,763 11.48

기후변화 적응대책 29,856 164,213 194,068 9.43

녹색산업 성장 10,459 54,453 64,912 7.34

정의로운 전환 2,366 19,837 22,203 37.57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4,602 30,319 34,922 25.36

인력양성 및 인식제고 5,999 26,881 32,881 2.11

국제협력 693 3,751 4,444 1.59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3).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p.180.

이러한 재정 규모 변화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토대로 앞에서 언급한 예

산 간 경합성과 재정의 경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조치를 위한 재정 지출의 증가로 환경재정과 복지

재정 간 경합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두 

분야를 크게 위축시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일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아직 환경재정과 복지재정 간의 경합성을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고

찰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두 재정 간의 경합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경합적 성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의무지출 등으로 인한 재정의 경직적 성격이다. 국가재정운

용계획에서는 의무지출을 유형별로 복지 분야 법정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 분야 재정 지출

은 의무지출에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증가율도 가장 크

다.42) 이러한 의무지출은 주로 단기적 차원에서 정부지출의 규모 및 구조 

42) 대한민국 정부(2023, p.25).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에 
따르면 2024년부터 의무지출 중 복지 분야 법정지출의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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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제약조건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 

법정지출의 구성을 살펴보면 해당 분야의 지출이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

재정에 의해 구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분야 법정 지

출은 크게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기초생활보장, 4대 연금

(건강보험, 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노인 부문(기초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아동·보육 부문, 고용·노동 부문, 보훈 부문,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대한민국정부, 2023, p.27를 참고하여 작성). 해당 지출의 성격상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재정의 예산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 규모를 축소

하거나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 발

생 시 해당 지출 부문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부문별 감축정책 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에서도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청정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 할 때, 부문별 감축정책에서 청정

에너지 관련 예산의 증가는 이행 기반 강화정책 중 복지 부분과는 독립적

으로 확대되거나 그 성격에 따라 복지재정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

를 들어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인해 산업전환이 가속화된다면 정의

로운 전환 등으로 인해 복지 관련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다. 

물론 정부의 예산제약으로 인해 환경재정과 복지재정이 어느 정도 영

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 지출의 의무적 성격과 함께 

복지 지출과는 독립적으로, 또는 복지 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청

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출은 환경재정과 복지재정의 동시적인 확대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정 지출 규모가 증

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다른 부문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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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는 것보다 이러한 재정 지출 증가를 통해 어떠한 성과를 이루고 효

과를 발생시켰는지 여부다. 특히 산업 측면의 재정투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것이 적절히 투자됐을 경우에는 막대한 성과와 긍정적이 

파급 효과가 가능하다. 따라서 재정투자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산업과 복지 그리고 재정을 아우르는 다제 간 연구 협력을 통

한 포괄적 차원의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제3절 소결

지금까지 기후변화 현황과 예측 경로, 이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대응 

거버넌스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어서 기후변화가 단순한 자연적 위

협을 넘어선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될 수 있는 맥락을 기술하고, 빈곤과 

불평등, 고용과 소득, 지역사회와 주거,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정 충격의 

차원에서 사회적 위험으로서 기후변화가 주는 충격을 국내외 실증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다만 아직은 기후변화가 각 영역에 주는 영

향에 대한 국내 실증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어서 국제기구나 해외 대상 연

구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만 가능하였다는 점은 본 장의 큰 한계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의 

빈곤과 불평등, 고용과 소득, 주택,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

고, 많은 악영향들은 이미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 현실이 되고 있다. 

Karl Polanyi는 <거대한 전환>에서 시장화 과정에서 상품화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노동이 노동력으로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하

고 그 결과 심각한 불안과 복지에 대한 위협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Polanyi, 1944). 자연 자원과 환경에 대해서도 유사한 맥락의 논의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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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Ian Gough는 폴라니의 주

장, 특히 ‘이중운동(double movement)’ 개념을 환경 영역과 기후 정책

에 대한 국가 개입을 이해하는 데 적용한다. 즉, 자연은 인간의 노동과 마

찬가지로 ‘가상 상품(fictitious commodities)’이며 자연의 상품화로 인

한 환경 황폐화와 그것이 인간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반응이 ‘생태국가’

의 출현이라는 것이다(Gough, 2017, pp.7-9). 

우리나라에서도 생태국가 또는 환경국가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

지만 사회적 위험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실에서도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사람이 87%, 그것이 본인

의 삶과 사회․경제 활동, 재산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사

람이 74%(오승호, 2024. 6. 4)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 경각심은 매우 높

지만, 여성의 32.3%, 남성의 20.3%만이 현재 기후변화 문제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이오성, 김다은, 

2022. 1. 10), 여전히 기후변화가 사회적․정치적․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기후변화가 현실에서 더 큰 사회

적 위험으로 체험되고 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기후

변화는 다른 어떠한 위험보다도 불가역성이 높기 때문에 상황 인식이 무

르익기를 기다리면 이미 때는 늦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신속하고 

강력한 완화 및 적응 전략을 적용하느냐,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얼마나 탄탄한 방비책을 마련하느냐에 따

라 사회․경제적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각 부문별 기후변화의 

영향은 대응 역량에 따라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적이라 할 수 있

다. 전자는 직접적 영향의 문제라면 후자는 의지의 문제이다. 하지만 우

리나라에서 기후변화가 유발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는 초보적 단



제6장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 및 경로 289

계이다. 경제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최근 들어 비교

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빈곤과 불평등, 가구 소득과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정책의 영

역에서도 거시경제적 대응책이나 친환경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응책

들은 – 이조차도 국가의 최우선순위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 어느 정도 국

제적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영역에서의 

대응책은 거의 논의 선상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학술적으로는 좀 더 진전된 증거 기반 연구들과 구체화된 정책 대안에 대

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학술적 논의를 제도

화․정책화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7장

세 가지 변화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위험

제1절 기술변화-인구변화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위험

제2절 기술변화-기후변화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위험

제3절 인구변화-기후변화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위험

제4절 세 가지 변화의 복합적인 영향

제5절 소결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변화는 각각 독립적으로도 중요한 사회적 영향

을 미치지만,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인 사회적 영향 혹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세 가지 변화가 복합적으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

에 대한 연구(EEA, 2019; Petmesidou, Guillén, 2022)가 이뤄졌지만, 

세 가지 변화가 사회적 위험에 이르는 동적인 과정을 나눠서 분석한 연구

는 희소하다. 세 가지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과정은 세 가지 정

도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첫째는 하나의 변화가 다른 변화의 양상에 영

향을 미치는 경우다. 이를테면, 기술 발전에 따른 탄소 배출이 기후변화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둘째는 하나의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노정

하는 과정에서 다른 변화가 조절변수로 작용하는 경우다. 이를테면, 기후

변화가 지역사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노령화 정

도가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J. S. & Kim, S. K., 2024). 즉, 

기후변화가 노령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노령화가 기후변화와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세 번째로는 한 가지 변화가 사

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변화가 매개변수로 작동하는 경우

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특정 지역이 거주 불능 상태가 되면 대규모 난민

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발생하는 인구 이동 과정에서 이들의 빈곤과 

실업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Vince, 2023).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방식은 매우 동

적이고 입체적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는 않다. 관련한 연구를 진행

한 희소한 예인 Nadler et al.(2023)은 세 가지 전환이 초래할 사회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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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양상에 주목하면서, 각각의 변화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종합

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그만큼 세 가지 변화의 폭이 크고, 그 사이의 상호

작용도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Nadler et al.(2023)도 세 가지 변

화의 동적인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지는 않았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변화 

간 상호작용으로 발생 가능할 사회적 위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기술변화-인구변화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위험

의학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기술변화는 사망률 감소 등 인구변화에 긍

정적 영향을 준다(예를 들면, Oeppen & Vaupel, 2002). 그러나 동시에 

노동시장, 경제 구조, 사회적 불평등, 지역적 불균형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반대로, 인구 고령화, 인구 증가 또는 감소 같은 인구학적 

변화가 어떻게 기술 발전과 결합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

구도 존재한다. 

먼저 기술 발전이 인구변화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그림 7-1〕 

Ⅰ-①)에 대해 살펴보면, Oeppen & Vaupel(2002)은 인간의 기대수명

이 이론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기존의 주장에 반박하며, 의학과 기술

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Cutler, 

Deaton & Lleras-Muney(2006) 역시 20세기 동안 기대수명 연장의 주

요 원인과 국가 및 사회 계층 간의 사망률 차이를 분석하여 백신, 항생제, 

심혈관 치료 같은 의료 기술과 공중 보건의 발전은 기대수명을 증가시키

며 아동과 영유아 생존율을 높이는 등 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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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화 및 로봇 기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컴퓨터는 회계사, 계산원, 전화 교환수의 기능

을 포함한 여러 직업을 대체했다(Bresnahan, 1999). 또한 빠른 고령화

를 겪고 있는 국가에서 더 많은 자동화 혁신이 일어나고, 특히 중고령 근

로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점에서 자동화에 적합한 산업에서 노동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

으로 예측한다(Acemoglu & Restrepo, 2022)(〔그림 7-1〕 Ⅲ-①). 한 

예로, 자동화로 인한 직업 변화와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해 다룬 연구에서 

캐나다의 전체 근로자 중 10% 이상이 자동화로 인해 직업 변화를 겪을 

위험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자동화 위험에 취약한 사람이 저학력, 

저소득층, 저숙련 중고령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점에서 이들을 보호

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Frenette & Frank, 2020). 

이러한 고령화에 대응한 기술변화는 경제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노동 인

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술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Harris, Kimson & Schwedel, 2018).

같은 맥락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인구 감소 현상은 기술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경우 장기적인 정부 

정책으로 ‘노동 절약 기술’에 투자하여 국가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AI 기술, 사물 인터넷(IoT), 로봇에 투자하여 교통사고 통계부

터 원격 자동화된 의료, 기계 학습을 통한 정보 흐름 등을 개선하고자 한

다(Broinowski, 2023)(〔그림 7-1〕 IV-①). 더욱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

으로 챗봇이나 원격의료 등의 개입은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의 건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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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Jarvis et al., 2019; Valtolina, 

Hu, 2021) (〔그림 1〕 IV-①).

다른 측면으로 디지털 기술은 인구 이동(이민과 도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ldwin, 2019b). Baldwin(2019b)은 현재의 원격(재택)근무 

형태의 발전, 온라인 프리랜싱 플랫폼 형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번역, 

원격 로봇의 진화 등의 발전으로 ‘원격이주(tele-migration)’가 일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원격이주 개념은 제4장에서도 다룬 바 있는 글로벌 

디지털 일자리(global digital job)의 개념과도 연결된다. 국경을 넘어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7,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2030년에는 9,2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

는 전망이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24). 국경을 초월하는 디

지털 노동의 확산은 국가 단위의 복지국가에 새로운 긴장을 불어넣고 있

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형태는 대규모 이주를 촉진하거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반면, 디지털 환경 아래에서 노동 형태

는 고용 정성의 약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국가 

간 합의 여부에 따라서, 이들은 어느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Eichhorst, Rinne, 2017). 이는 제4장에서 3세대 사회적 위험

으로 호명됐다(〔그림 7-1〕 V-①).

이러한 원격이주 혹은 실제로 노동력이 국경을 넘는 이주노동(mi-

grant work)에 대해서는 이들의 시민권(citizenship) 문제가 민감하게 

연관된다. 이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은 새로운 유형이 아

니지만, 시민이 아닌 비시민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현

행의 복지국가에 새로운 도전을 던진다.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는 시민에 

한정해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왔기 때문이었다(Koning, 2013)

기술변화와 인구변화의 상호작용 관련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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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장, 경제 구조, 사회적 불평등 등에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미침을 확

인하였다. 인구 고령화, 인구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기술의 역할과 그 영

향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기술 접근성, 고용 불안정, 사

회적 불평등 문제도 수반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그림 7-1〕 기술변화와 인구변화 간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영향

기술

변화

Ⅰ-①. 기대수명 연장, 영유아 사망률
       감소(Oeppen & Vaupel, 2002;
         Cutler et al. 2006)

인구

변화

Ⅱ-①. 디지털 기술 진화에 따른 
      원격이주 발생
        (Baldwin, 2019b; Koning, 2013)
Ⅱ-②. 인공지능 불안(AI Anxiety)로 
      인한 출산 감소
        (Kim et al. 2023)

V-①. 글로
벌 원격 노
동자의 배
제 문제 
( W o r l d 
Economic 
F o r u m , 
2024)

IV-①. 
디지털 기술로 
노인 고립 경감
(Jarvis et al. 
2019)

Ⅲ-①. 저출산, 고령화 등 노동력 감소
      대응 기술 발전(자동화 혁신)
        (Bresnahan, 1999; Acemoglu & 
       Restrepo, 2022)

×

   주: 1) 파란색은 긍정적인 영향, 붉은색은 부정적인 영향, 검은색은 중립적인 영향을 의미함.
        2) 그림 가운데 화살표는 기술·인구 변화의 상호작용을, 좌우의 바깥쪽 화살표는 기술·인구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조절 혹은 매개변수가 되는 경우를 가
리킴.

출처: 연구진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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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술변화-기후변화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위험
                

기술변화와 기후변화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

보았다. 두 변화 간 사회적 영향으로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다

루기보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변화의 활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분명한 점은 근대 이후 수차례에 걸친 기술 발전과 산업혁명

이 막대한 탄소를 방출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류 문명이 배출한 탄소와 

지구 온도 변화 사이의 관계는 ‘자명하다(unequivocal)’(IPCC, 2014b, 

p.8)(〔그림 7-2〕 II-①). 탄소 배출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국한된 것은 아

니다. 가상공간 중심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혁명 역시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굴뚝산업과 큰 차이가 없다. 국내에서도 ‘좋아

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의 저자인 

Pitron(2023)은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일상적인 활동은 디지털 공

간에서 무게가 없는 비물질적 성격을 가진다고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모

뎀과 케이블, 대규모 데이터센터로 구성된 묵직한 물리적인 세계 위에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초연결사회에서 데이터의 누적과 처리는 

그만큼의 환경 파괴를 수반한다고 경고했다. 

지구를 파괴했던 기술이 다시 지구를 살리는 데 활용되는 경향도 관찰

된다(〔그림 7-2〕 I-①).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환경 파괴라는 시급

한 과제에 직면하면서, 인공지능(AI)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한다(Akter, 2024). Bettini et al.(2020)은 

디지털 기술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L&D)’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기후변

화의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L&D가 기후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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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기후변화가 기술변화를 추동하

고, 기술변화가 다시 기후변화의 양상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양방향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림 7-2〕에서 기술과 기후 사이

에 화살표를 양방향(↔)으로 그렸다. 

디지털 전환과는 다소 무관하지만, 이 대목에서는 재생에너지 기술이 

기후변화 완화와 관련된 핵심 요소이다.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 같은 

재생 가능한 자원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

킬 수 있다(Gielen et al., 2019; Osman et al., 2023)(〔그림 7-2〕 Ⅰ-

①). 이 기술적 전환은 전력망 구조와 에너지 산업의 변화를 촉발하고, 지

역 경제의 활성화 또는 전통적인 화석연료 산업의 쇠퇴 같은 경제적, 사

회적 효과를 함께 초래하기도 한다(Sovacool, 2021; Osman et al., 

2023)(〔그림 7-2〕 III-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

이기 위한 세계적 노력이 촉발되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이자 전략이 된다(Leung, Caramanna & 

Maroto-Valer, 2014). 이 논문에서는 CO2 포집, 분리, 수송, 저장, 누

출, 모니터링 및 생애주기 분석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포함하여 CCS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논의한다(〔그림 7-2〕 Ⅰ-①). 해외의 실제 사례

를 보면 덴마크는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성장을 위해 대표적인 정의로운 

전환 사업으로 탄소포집저장기술(CCS)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임완섭 외, 

2023, p.189).

농업 기술의 발전도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

기 위해, 드론, IoT, AI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스마트 농업 기술이 개발되

기도 한다. 이 기술들은 농작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과 비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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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최적화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Klerkx et al., 2019; Manida, 2022; Ma & Rahut, 2024). 그

러나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초

래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한다(Thottadi & Singh, 2024; 

Hebsale Mallappa & Pathak, 2023)(〔그림 7-2〕 IV-①).

Argyroudis et al.(2022)의 연구에서 디지털화는 미래 도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궁극적으로 도시의 

회복력과 적응 능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유

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은 사례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디지털 혁명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기후 위험에 대처하는 데 

있어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현재의 위험과 과제를 극복할 수 있

는 실행 가능한 경로에 대해 논의하였다(Argyroudis et al, 2022). 

디지털화는 기후 친화적인 도시 환경과 사회를 육성할 잠재력을 지닌 

도시의 사회경제적 지속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Balogun et al., 2020). 이들에 따르면,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로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서 디지털화는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 혹은 국가 단위의 거버넌스가 가지는 한계에 대안 논의도 

있다. 이를테면, 지역적 영역이나 국가의 행동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비

국가적 경계를 넘나드는 글로벌, 국가적, 지역적 행위자 간의 상호 관계

를 통해 조율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Bulkeley & Betsill, 2013).

기술 발전을 통해서 녹색전환을 일구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도 가능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기술 낙관주의적 전망이다. 이를테

면, Mondejar et al. (2021)은 지구 생물 다양성 위기와 기후변화의 문

제를 해결하는 데 디지털화의 이점을 제시한다. 이를테면, 식량-물-에너

지 연계의 필수 요소인 (i)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ii) 깨끗하고 안전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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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한 접근, (iii)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사용에 디지털 기술이 활용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De Felice & Petrillo(2021) 역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계산 속도가 빨라 적시에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디지털 기술(예: IoT,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환경

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그림 7-2〕 Ⅰ-

②). 

제2장에서 제시했듯이, 디지털 전환과 같이 기후 전환도 산업 전환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후 전환에 필수적인 새로운 기술과 산업 그리고 청정 

에너지 도입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선제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면 사

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Sovacool et 

al., 2023). 

이처럼 기술변화와 기후변화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전환, 스마트 농업, 탄소 포집 기술, 디지털 기술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변화가 사회 내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기술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술 발전이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

루어지도록 하는 정치적 합의구조 및 판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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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기술변화와 기후변화 간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영향

기술

변화

Ⅰ-①. 인공지능, 디지털기술 발전을 
        통한 기후환경 개선(Akter, 2024;
       Bettini et al., 2020)
    -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Gielen et al., 2019;
       Osman et al., 2023),
    -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발전
       (Leung, Caramanna & 
       Maroto-Valer, 2014)
Ⅰ-②.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Mondejar et al., 2021;  
       De Felice & Petrillo, 2021)

기후
변화

Ⅱ-①.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IPCC, 2014b)
 
Ⅱ-②.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의 환경 파괴

      (Pitron, 2023)

V-①. 기후
변화로 인
한 불평등
과 건강 문
제
(Rozenberg, 
Hallegatte, 
2015  등)

IV-①. 친환경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Sovacool et 
al., 2023)

×

IV-①. 스마트 
기술 격차로 불
평등 심화
(Thottadi & 
Singh, 2024)
IV-②. 녹색전
환으로 실업 위
험 증가 (한재
각, 2024)

III-①. 녹색전환으로 인한 관련 산업 
      쇠퇴 (Sovacool, 2021; 
       Osman et al., 2023)

   주: 1) 파란색은 긍정적인 영향, 붉은색은 부정적인 영향, 검은색은 중립적인 영향을 의미함.
        2) 그림 가운데 화살표는 기술·기후 변화의 상호작용을, 좌우의 바깥쪽 화살표는 기술·기후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조절 혹은 매개변수가 되는 경우를 가
리킴.

출처: 연구진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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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구변화-기후변화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위험

인구변화와 기후변화 간 상호작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역학, 예컨대 고령화, 인구이동에 따른 도시화, 이주 등의 인

구학적 변화는 기후변화와 맞물려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Martine et 

al., 2009). 기후변화와 인구변화 간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적 위험에 대한 연구로 사례 연구와 함께 발생 가능한 예측 시나리오를 

통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먼저 인구변화 중 고령화와 기후변화 간 상호작용에 대해 다룬 연구들

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완섭 외(2023)는 고령화된 인구의 신체

적 특성상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혹은 재난 발생 대응에의 취약성에 

대해 실제 사례 등을 통해 다루며 사회보장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

다. 기후변화 및 인구변화의 예측 시나리오를 통해 상호 간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예컨대, 두 가지 기후 시나리오(RCP4.5, 

RCP8.5)와 두 가지 인구 시나리오(SSP3, SSP5)를 통해 기후변화와 인구

변화가 열 노출에 미치는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고, 기후 위험 관리 전

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였다(Jones, Tebaldi, 

O’Neill, Oleson & Gao, 2018).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하에서 미래의 

열 관련 건강 부담에 대한 인구변화의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Cole et al., 2023). 본 연구는 기후 모델(RCP 시나리오)과 인구 모델

(SSP 시나리오)을 결합해 미래의 열 관련 건강 영향을 예측하였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고온 지속 현상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열에 대한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았다. 즉, 연령은 고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modifier)”(p. 1)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고령화 인구와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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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며, 건강 보호 조치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고온에 대비한 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그림 7-4〕 Ⅳ-①). 

Kim, J. S. & Kim, S. K.(2024)는 지난 20년 동안 26,885개 동남아

시아 지역별 고령화 인구 통계와 녹지 면적 변화 패턴 간의 시공간적 관

계를 활용하여, 고령화 현상과 기후변화 적응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고령화가 기후변화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은 노인 

거주자가 밀집된 도시는 그린 인프라 제공이 부족하여 취약성이 더 크다

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된 지역에서 녹지 공간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하고 고령화

가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적응, 고령화 및 그린 인프라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

적 틀에 대해 〔그림 7-3〕과 같이 정리하였다. 즉, 고령 인구가 증가한 지

역에서는 그린 인프라 공급 감소로 기후변화 취약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Kim, J. S. & Kim, S. K., 2024)(〔그림 7-4〕 Ⅳ-①). 이를 통해 

고령화, 저출생 등 인구변화 현상에 따른 지역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전략

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전 연구들에서 논의하고 있는 고령화 자체로 

인한 취약성에서 더 나아가 고령화로 인한 지역의 인프라 감소로 기후변

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함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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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기후변화 적응, 고령화 및 그린 인프라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틀 

출처: Kim, J. S. & Kim, S. K. (2024). Ageing population and green space dynamics for cli
mate change adaptation in Southeast Asia. Nature Climate Change, 14(5), 490-49
5. (https://news.kaist.ac.kr/news/html/news/?mode=V&mng_no=36150에서 202
4.9.12.인출)

앞의 논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인구변화는 지역 환경 또는 인프라에 영

향을 주며 이 또한 기후변화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 증가, 도시

화, 인구 이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서는 인구 

분포 변화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

기도 한다(Stephenson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특히 도시화가 빠

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 더 큰 기후변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

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는 거주지역의 제약으로 인해 위협이 강

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Hugo, 2011).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국제 이주를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그

림 7-4〕 III-①). Gençsü et al.(2020)에 따르면, 녹색 전환의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관련 산업의 등장, 그리고 기존 산업 영역의 적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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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의 불일치를 해

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노동자의 이동이 필요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녹

색전환과 이주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Demsper, Huckstep(2024)의 

관점도 유사하다. 녹색 전환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숙련 및 급여를 기준

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창출되겠지만, 해당 영역에서 숙련노동 수요

를 내국인으로 충족할 수 있는 국가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가 숙련 및 고학력 노동의 이주만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급

격한 기후변화는 대규모의 ‘기후이주(climate migration)’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후이주(climate migration)는 “주로 기후변화

로 인한 갑작스럽거나 점진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습관적인 거주지를 떠

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국가 내 또는 국경을 넘어 움직여야 했거나, 

움직이기를 선택한 사람 또는 집단의 이동”을 가리킨다(IOM, 2019, p. 

31). Vince(2023)는 앞으로 8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3~4도가 올라가

게 되는 결과는 불가피하며, 열대 지역 등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변

모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2030년 초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1.5도 

상승조차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 온도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5

퍼센트에 해당하는 13억 명이 적어도 5년마다 한 번씩 치명적인 폭염에 

노출될 것이다. 그리고 2도가 되면 그 수가 33억 명으로 늘어난다. 기온

이 2도 상승하면 흉작이 발생할 확률이 두 배로 증가하고 어획량은 지금

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다”(p.43). 이러한 기후 이주 전망치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투명성과 과학적인 엄밀함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염두

에 둘 필요는 있을 듯하다(Beyer et al., 2023). 

또, 기후변화가 건강과 질병, 사망률 및 이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

변화, 환경변화 및 이주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이주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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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석도 있다(Hugo, 2011). 이와 더불어 많은 연구들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재해 발생 등 극단적 기상 현상에 취약한 지역에서 상

대적으로 자연재해의 취약성에 노출되지 않는 지역으로의 이동성에 대해 

논의했다(McLeman & Smit, 2006; Kaczan & Orgill-Meyer, 2020; 

Helbling et al., 2023). 이와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할 경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이동은 도시 내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Kaczan & 

Orgill-Meyer, 2020)(〔그림 7-4〕 Ⅳ-②).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민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할 때, 기존 지역 사

회는 이주민을 비시민으로 인식하며, 이들이 사회적 자원과 기회에 접근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은 도시 인프라가 미비하고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지역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즉, 이주민들

이 겪는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가 지역 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으

로 귀결된다(Blaine et al., 2022). 

제2장에서 논의했듯이, 기후불안(climate anxiety)은 청년층의 출산 

의도에도 악영향을 준다. Bastianelli(2024)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출산 의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기후

변화에 대한 강한 우려가 실제로 출산 의도 감소와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림 7-4〕 III-②).

위의 연구들과는 반대로 인구변화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모델링 분석을 통해, 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

소는 인구 고령화를 초래하며, 이는 경제활동과 소비 수준을 줄여 온실가

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기후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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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Rauscher, 2020)(〔그림 7-4〕 Ⅰ-①).

이처럼 인구변화와 기후변화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인구이동과 도

시화는 자원 경쟁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심화시키며, 기후 난민의 증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고령화와 같

은 인구변화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정책과 국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7-4〕 인구변화와 기후변화 간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영향

인구

변화

Ⅰ-①.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 수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Rauscher, 2020)

기후

변화

II-①. 도시화가 온난화를 초래
             (Murshed et al.,2018; Ren et al. 2022)

IV-①. 고
령화가 고온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 절
(Cole et al., 
2023; Kim, 
J. S. & 
Kim, S. K., 
2024)

IV-②. 기
후이주민이 
직면하는 사
회적 위험
(Kaczan & 
Orgill-Meye
r, 2020)

×

III-①. 녹색전환에 따른 국제이주 촉진
      (Gençsü et al.., 2020;
       Demsper, Huckstep(2024)

      기후취약지역 발생으로 인한
      기후이주 발생 (Vince, 2023; 
       Beyer, Schewe, Abel, 2023)
III-②. 기후불안(climate anxiety)로

출산 의도 악영향(Bastianelli, 2024)

   주: 1) 파란색은 긍정적인 영향, 붉은색은 부정적인 영향, 검은색은 중립적인 영향을 의미함. 
        2) 그림 가운데 화살표는 인구·기후 변화의 상호작용을, 좌우의 바깥쪽 화살표는 인구·기후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조절 혹은 매개변수가 되는 경우를 가
리킴.

출처: 연구진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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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세 가지 변화의 복합적인 영향

세 가지 변화 모두를 아울러서 상승작용과 상쇄작용(synergies and 

trade-offs)을 분석한 연구는 희소하다. 실제로 기술·인구·기후 변화가 

동반하는 변화는 개인 및 사회의 질과 사회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

에 없다. Petmesidou, Guillén(2022)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를 제시

한다. 

“고령화와 환경 보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들자면, 무엇보다도 고령 인

구의 소비 발자국(Consumption footprint) 감소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친환경 정책이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질 때 노인의 비전염성 질병(심혈관 

질환, 치매 등) 위험 감소로 인한 건강 및 사회 보호 비용의 상당한 감소

도 들 수 있다. 여성이 (무급) 사회적 돌봄의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노인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단점을 살펴보면, 환경 정책의 핵심 요소인 

탄소 가격(carbon pricing)은 취약한 고령자(및 기타 취약 가구)의 에너

지 빈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가격 기반 조치가 사회 및 

지역 사회 지원을 위한 정책과 결합되지 않는 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

곤 문제는 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복지 예산에 더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인구 고령화는 디지털화/자동화의 잠재적인 노동 대체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으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고령화 사회에서 건

강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p.320).

인구변화, 기술변화, 기후변화 모두 인류의 사회·경제 활동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다. 여기에 작용하는 변수는 무수하다. 이를 한두 가지 인과

관계로 묶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지어, 세 가지 변화는 서로 영향

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녹색전환과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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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전환이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한정해서 보자. ILO(2015)는 

녹색전환이 초래한 긍정적인 변화에 상대적으로 주목한다. “환경적으로

나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잘 관리되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업그레이드, 사회 정의 및 빈곤 퇴치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

다”(p.4). 녹색전환의 과정에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있다. Brandl and Zielinska(2020)는 유럽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녹색성장 혹은 탈성장의 관점에서 일자리의 질 문제는 주변화됐

다고 비판했다. Petmesidou and Guillén(2022)은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ILO와 유럽연합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반면, OECD는 저임과 여성 노동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

하는 등 상반되는 관점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복잡한 변수들과 흐릿한 시

계 속에서 전망은 엇갈리고 비관과 낙관은 교차한다. 

〔그림 7-5〕 기술·인구·기후 변화의 복합적인 영향

   주: 빨간색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영향을, 파란색은 기술 발전의 영향을, 녹색은 환경/기후 정책의 
영향을 나타냄.

출처: EEA. (2019). Figure 5.1.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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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2019)는 세 가지 변화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드문 연구

다.43) 굳이 말하자면, 이들은 기후변화 자체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

경정책의 강화를 변수로 간주했다. EEA(2019)는 분석을 위해 두 가지 모

델을 썼다. 인구 고령화, 기술변화, 환경 정책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거

시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정량적 연산 가능 일반균

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이하 CGE) 모델과 사회, 경제, 

환경 변수가 시스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는 정성적 인

과 지도(Causal Loop Diagram, 이하 CLD)이다. 먼저 CGE 모델에서

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와 유럽연합의 두 가지 정책 목표와의 관계를 분석

했다. 두 가지 정책 목표는, EU 안정 및 성장 협정(EU 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른 적자/GDP 비율 기준치 3% 미만 달성과 장기적인 

환경 지속가능성 목표, 특히 2050년까지 탈탄소화다. 〔그림 7-5〕는 

EEA(2019)가 제시한 변인 간 상호관계다. 고령화, 자동화와 더불어 엄격

한 환경정책의 적용이라는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인구 고령화는 2035년부터 EU가 

재정적자/GDP 비율 목표인 3% 미만 달성을 어렵게 한다. 기술변화는 일

반적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재정적자/GDP 비율을 낮출 수 있

다. 탄소세 도입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한다.

탈탄소의 측면에서 보면, 인구변화 및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으

로 CO2 배출량이 줄어든다. 반대로, 자동화가 확대되면 배출량이 증가한

43) Europe Environment Agency(유럽환경청)은 유럽연합의 규칙 1210/1990에 의해 설
립됐고, 1994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유럽연합의 산하기관이다(김두수, 2011). 덴마크 코
펜하겐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유럽환경청은 유럽 국가들의 환경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바
람직한 독립적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유럽연합은 같은 규칙을 통
해 유럽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European Environment Information and Observation 
Network, EIONET)를 설립하고, 유럽의 환경 상태와 환경상의 악영향에 대한 평가와 
이에 관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EEA(2019)의 주요 분석 내용은 이듬해 
나온 ETC/WMGE(2020)의 축약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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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높은 탄소세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50년 기후 정책 목

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림 7-6〕 기술·인구·기후 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한 인과 지도(Causal Loop Diagram)

  주: 그림에서 R은 피드백 순환을 통해서 강화(Reinforcing)되는 경로를, B는 균형이 
잡히는(Balancing) 경로를 가리킴. 

출처: EEA. (2019). Figure 5.2. p.75.

인과 지도(CLD)44)에 따른 분석에서는 인구 고령화는 비용 증가와 공

공 자원 감소로 이어지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

다. 기술변화에는 장단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로봇

화의 도입이 실업을 초래하고 복지 지출을 포함한 공공 지출을 늘린다.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소비와 공

공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ICT와 로봇화가 

44) 인과 지도(CLD)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도와 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인과적인 상
호작용 관계를 이론적인 접근과 실제 관찰을 통해 피드백 루프로서 기술하고 2차원적으
로 구조화해서 제시하는 방식(Sternman, 2000; 최남희, 200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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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높여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고,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려지는 인과 지도(〔그림 7-6〕)는 메가트렌드를 둘러싼 방대

한 인과관계를 제시했지만, 직관적인 해석에는 일정한 어려움이 따른다.

제5절 소결

이번 장에서는 기술·인구·기후 변화가 상호작용하고, 서로를 매개하고 

조절하면서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방식을 문헌분석 방법을 통해서 살

펴보았다. 통일된 분석틀을 이용해서 세 가지 변화 가운데 두 가지 변화

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세 가지 변화가 한꺼

번에 서로를 상쇄 혹은 강화하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 가지 변

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방식은 매우 동적이다. 이를테면, 기술변화

는 기후변화를 낳은 핵심적인 동인(IPCC, 2014b)이면서, 동시에 친환경 

기술 발전은 기후변화의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적인 역할(Gielen et al., 

2019; Osman et al., 2023)도 맡는다. 쉽게 말해, 병도 주고 약도 준다.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의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녹색전환으로 인해서 관련 

산업이 쇠퇴하고 실업의 위험도 높이지만(한재각, 2024), 동시에 친환경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일자리는 실업의 가능성을 낮춘다(Sovacool et 

al., 2023). 한 가지 변화가 다른 변화에 수반하는 영향도 일방적이지 않

고, 이렇게 양방향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이다. 

둘째, 세 가지 변화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향도 매우 복합적이

다. 개별적으로 기존 사회적 위험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구

성하는 방식에 더해서, 〔그림 7-1〕~〔그림 7-4〕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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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매우 복잡하다. 이번 연구의 수

행 단계에서도 제4~5장에서 개별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 및 생성하

는 내용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려고 했다. 그러나 연구 수행 과정에서 세 

가지 변화의 상호·매개·조절 작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7장의 내용을 

당초 연구계획을 바꾸어 첨가했다. 

제7장의 연구 내용에 한계가 많다는 점도 밝혀둔다. 여전히 두 가지 이

상의 변화를 염두에 둔 연구가 많지 않은 것도 한 이유다. 그래서 〔그림 

7-1〕~〔그림 7-4〕에서 제시한 경로에서 많은 부분이 비어있다. 보다 충

실한 문헌분석을 실시하면 그림의 많은 부분이 채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세 가지 변화를 종합한 연구 역시 매우 희소하다. 이 영역에서의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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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세 가지 변화와 세 가지 사회적 위험

복지국가는 신·구 사회적 위험에 일정 정도 대응하면서 전통적인 모델

을 갱신해왔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남성 주소

득자의 노령, 장애, 질병,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라는 ‘구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데 주력했으며, 이는 일정 기간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을 낳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 여성의 사회진

출, 기술의 발전, 경제적 저성장의 고착화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 

이른바 신사회적 위험을 낳았고, 복지국가는 사회서비스의 확장 등을 통

해서 힘겹게 정책적 대응을 시도하였다. 변화하는 시대에 등장하는 새로

운 변화들은 복지국가에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던지고 있다. 우리 연구 

또한 그러한 점에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새롭게 혹은 변형되어 등장

하였던 ‘기술변화’, ‘인구변화’와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기후변화’에 주

목하고, 이들 변화에 대한 사회적 영향, 그리고 복지국가를 위협하는 사

회적 위험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변화가 사회적 위험 범주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하여 정리하고

자 한다. 

변화의 단계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생성 및 변화 추이에 대해 앞의 제

4~6장의 내용을 <표 8-1>로 정리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세 가지 변

화, 즉 기술변화, 인구변화, 기후변화는 각각 어떠한 구·신 사회적 위험, 

그리고 새로운 3세대 위험을 생성하였는지 정리한 것이다. 기술변화, 인

구변화, 기후변화가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단계를 밟아오지는 않았지만 

제8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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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변화(산업화, 자동화 및 전산화)라는 인류사의 중요하고 보편

적인 변화는 인구변화의 중요한 추동력이 되었다. 

첫 번째, 산업화 시기의 기술변화는 산업구조를 바꿈으로써 산업재해, 

실업 같은 구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였고, 빈곤에 대해 본격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인구 증가는 노동력의 초과공급

을 가져와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수명 증가는 은퇴 관련 문제를, 그리고 

인구의 대규모 도시 이동은 주거 문제 등을 가중시켰다. 

두 번째 단계인 자동화 및 전산화 같은 기술변화는 노동시장 이원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구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

과 근로빈곤의 문제를 심화시켰다. 여기에 더하여 탈산업화와 여성의 노

동시장 진출이 늘고 가족해체가 진행되어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이전에는 

주로 가정에서 돌보던 노인, 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수요

가 증가하면서 돌봄 공백 문제가 대두됐다. 더불어 한부모가정 문제도 신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발전을 포괄하는 디지털 기술 진보로 돌봄 혹은 

근로빈곤 등 신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되었고, 글로벌 원격 노

동자의 배제 문제, 사이버 사회적 위험 등 디지털 전환이 촉발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였다. 여기에 또한 저출산, 고령화, 1인 가

구 증가, 이주의 증가 같은 최근의 인구변화 역시 신·구 사회적 고립 혹은 

외로움 문제를 야기했다. 더욱이, 1인 가구의 증가 같은 거대한 변화(제5

장)는 디지털 전환 추이(제2장, 제4장)와 더불어 고립과 단절, 정신건강이

라는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단계적으로 변화해 온 기술변화 및 인구변화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위험도 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앞선 기술변

화 혹은 인구변화와 달리 단계적인 변화를 거쳐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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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후변화는 신·구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3세대 위험의 등장에 영향

을 미쳤다. 기후변화는 빈곤의 발생과 악화, 발생의 위험을 가중시켰으

며, 탈탄소 과정에서 실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구사회적 위험을 심화하

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가 돌봄과 근로빈곤 같은 신사

회적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는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기후변화가 건강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누적되면 해당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3세대 위험으로는 ‘사회적 자연 재난(unnatural 

disaster)’과 ‘기후플레이션’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이 노

인과 빈곤층 등 취약집단에게 집중되는 것은 물론, 재난의 예방과 대처, 

복구 과정에서 국가의 차별적인 정책 집행은 이들에게 고통을 가중할 수 

있다. 재난, 재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험 등 새로운 유형

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국가 시스템에 따라 자연재난은 ‘사회적’ 

자연재난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가뭄, 

한파, 폭염 등으로 물가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후

플레이션으로 엥겔지수가 높은 빈곤층이 받을 타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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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사회적 위험 신사회적 위험 3세대 위험

첫 번째
 변화

(기술) 실업, 산업재해, 
은퇴, 빈곤 문제 등장

(인구) 인구 증가에 따
른 실업, 빈곤, 수명 
증가로 은퇴, 도시화
로 주거 문제 대두

- -

두 번째
변화

(기술) 노동시장에서 실
업 문제 심화

(기술) 돌봄 수요 증가, 
한부모 가정, 근로빈
곤 문제

(인구) 여성노동시장 진
출로 돌봄 공백

-

세 번째
변화

(기술) ① 디지털 기술 
의 노동시장 충격 ② 
빈자에 대한 차별 및 
불평등 심화

(기후) ① 빈곤의 발생 
및 심화

   ② 탈탄소 전환 과정에
서 구조적 실업

(기술) ① 일·가정 양립
에 위협 

    ② 근로빈곤 가능성

(기술) ① 글로벌 원격 
노동자의 배제 문제 

   ② 사이버 사회적 위험
(인구) 이주민의 적응과 

차별의 문제
(기술·인구) 고립과 외로

움, 정신건강의 문제
(기후) ① 사회적 자연 재

난(unnatural disaster)
  ② ‘기후플레이션’

출처: 제2장 본문 및 제4~6장의 <표 4-1>, <표 5-3>, <표 6-1> 종합. 

〈표 8-1〉 변화 단계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생성 및 변화 추이 

다음은 세 가지 변화가 사회적 위험 범주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앞의 제4~6장을 정리했다. 사회적 위험 범주로 여섯 가지에 대해 살펴보

았다: 1) 빈곤 및 불평등, 2) 고용과 소득, 3) 주거 및 지역, 4) 건강과 수

명, 5) 돌봄 및 일·가정 양립, 6) 재정이다. 이 내용을 종합한 것이 <표 8-

2>다. 첫째,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는 임금 격차 및 임금 양극화를 야기시키며, 

디지털 리터러시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

적하였다. 반대로 디지털 도구 발달을 통한 시민참여 증진은 불평등을 감

소시키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층 증가 같은 인구변화는 빈곤층 및 불평등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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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 이주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이주

민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불평등이 생산될 수 있으며, 반대로 불

평등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빈곤층의 경우 기후충격에 

노출되기 쉽고 낮은 회복력으로 손실과 피해가 집중될 수 있고, 이는 빈

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영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 즉, 세 가지 변화는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다른 측면

의 작용은 빈곤 및 불평등 완화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음으로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인구변화 및 기후변화는 

경제성장률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인구성장 둔화로 인해 좋은 일자리 창

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노동력이 저하되면서 이로 인한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불평등 감소에 대한 전망

도 있다. 또한 극한 기후로 인한 생산성 감소는 국가 총생산 및 경제성장

률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더욱이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어업, 에너지, 건설업 등 특정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기후플레이션(기후위기로 비롯되는 식량, 에너지 등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진단도 있다. 

디지털 전환 시 디지털 숙련도에 따른 노동의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으

며, 디지털 전환은 일자리의 창출 혹은 소멸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주거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기술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산업 및 직종에 의존하는 지역의 경우 소멸의 가능성 

존재한다. 또 지역 인구 감소 같은 인구변화는 지역의 인프라와 서비스가 

쇠퇴하는 계기가 되고 이는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전

환의 특성으로 저학력자가 많은 지역, 비도시 지역에서 기술변화 관련 일

자리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공간으로의 집중은 주거 수요의 증가

를 야기하며, 도시 인프라 부족, 환경 문제 등을 유발한다. 또한 스마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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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징 기술 발전을 통한 데이터 유출 및 인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물론 스마트하우징 기술 발전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기후변화와 연결한다면 극한 기

후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시설 관리 비용은 주거비 부담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과 같은 주거취약계층

은 비용부담으로 주거생활의 질이 더욱 저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건강과 수명에 세 가지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보았다. 기

술변화로 인한 보건의료기술 발전은 건강 증진과 수명을 증가시키는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수명 증가는 고령화로 연결될 수 있고, 노인

인구 증가는 노인층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강력한 호우 등 극한 

기후로 사망하거나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기후위기는 기후불안 같

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신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었던 돌봄 및 일·가정 양립에 세 가지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변화에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가사, 돌봄 수행의 편의성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영향도 존재하며, 반대로 

근무 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재택근무 시간의 증가는 일·가정 양립을 위협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고

령화 같은 인구변화는 노인층의 돌봄 수요 증대로 연결될 수 있고, 반대

로 노동인구 감소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돌

봄서비스 제공 부족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인

력 부족 문제를 이주민 유입 등 저임의 인력 공급으로 해소하고자 이주민

의 역할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변화가 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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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화들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비용 등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로 연결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특히 이러한 재정 지출은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지

방재정 변동과 중앙 재정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본문에서 다루었던 변화 단계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생성 및 

변화 추이를 정리하고, 세 가지 변화가 사회적 위험 범주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세 가지 변화, 

즉 기술변화, 인구변화, 기후변화는 변화 단계에서 구·신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였고 그 위험을 심화 혹은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물론 새롭게 등장한 기후변화와 함께 새로운 3세대 위험을 생성

하기도 한다. 즉, 세 가지 변화가 사회적 위험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

지는 않으며, 변화 간 사회적 위험을 상쇄시키는 긍정적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을 유

발하는 혹은 심화시키는 세 가지 변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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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적 함의

본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섯 가지다.

첫째, 세 가지 유형의 변화 가운데 기후변화는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복지국가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면, 다름 아닌 기후변

화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제6장에서 언급했듯이, “기후변

화는 다른 어떠한 위험보다도 불가역성이 높다.” 저탄소 경제로 가기 위

한 국제적인 노력에서 인류는 이미 실기(失期)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

가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구 온도 상승으로 세계 GDP는 

24~3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세기 초반 대공황 시기

(1929~1932년)까지 세계 GDP가 대략 15% 정도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

하면, 기후위기는 인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혹독한 시련을 안겨줄 수 있

다. 제3장의 암울한 전망대로 “대공황 이상의 침체는 한국 사회에서 생산

과 분배의 기제 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한국뿐 아니다. 인류 문명 

전체가 마주한 도전이다. 복지국가는 전쟁 이후 서구 사회, 그리고 제3세

계 국가의 고속 성장의 토대 위에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타협 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했다. 덧셈에 익숙했던 복지 정치는 사

상 처음으로 이제 뺄셈에 적응하는 정치로 변환될 수밖에 없다. 다가올 

기후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녹색전환은 양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제3장에서 논의한 발전국가의 경로에 머무는 한, 녹색전환은 요

원할 수밖에 없다. 녹색전환에 접어든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는 지난

한 갈등 및 논란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상할 분배와 불평

등 문제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칠 국내 실증 연구는 희소하다. 제6장에서 지적한 대로, “현재의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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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대응책은 주로 산업과 에너지 등 경제 부문에 치중되어 있으며, 뒤

에서 논의할 기후변화의 사회적 영향, 특히 고용, 빈곤과 격차 확대, 건강 

등에 대한 대응책은 초보적인 정책적 논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둘째, 복지국가에서 제도의 합 혹은 그 이상으로서 체제의 보편성을 강

화하는 접근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신·구 사회적 위험

과 아울러 3세대 사회적 위험을 확인했다. 한국의 복지국가는 빈곤과 실

업 같은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대응함과 동시에, 3세대 사회적 위험에도 

대응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한 가지 확인할 점은 이렇게 대

두되는 사회적 위험들이 반대 방향으로 뛰는 여러 마리의 토끼가 아니라

는 것이다. 한 방향의 일관된 지향과 노력이 오히려 세 마리의 토끼를 잡

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방향은 한국의 복지국가가 지금까지 구축한 인

프라의 보편성과 충분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향한다. 그 과정에서 제도 간 

비효율을 개선하고, 정합성을 추구하는 접근은 여전히 필요하다. 복지국

가의 재구조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축한 북유럽의 대응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3세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이를테면, 국제 평가기관인 German Watch(2024)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를 보면, 덴마크(1위), 스웨덴(7위), 노르웨이(9위) 등으

로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 다른 사회적 위험을 

낳고 있는 이주 문제를 살펴보자. 다문화통합지수(MIPEX)를 보면, 스웨

덴과 핀란드가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두 나라로 나타났다

(Solano & Huddleston, 2024). 코로나19 범유행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도 북유럽 복지국가는 기존의 1, 2차 사회안전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안

정적으로 대응한 데 견줘, 한국과 미국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고안하는 방

식의 임시변통이 이뤄졌다(여유진, 김성아, 2020). 전통적 위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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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하고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이러한 안정성이 역으로 구성원의 제도 및 체제에 대한 신뢰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제2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한 새로운 사회

적 위험들은, 이를테면 근로빈곤의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전통적인 위험

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성원들을 위기상황에

서 보호하기 위한 공동체의 기본기를 잘 다져놓으면, 새로운 위기 상황에

서의 응용하는 것도 용이할 수 있다. 

셋째, 세 가지 변화가 노정하는 도전은 모두가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 

대응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발

전은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이른바 GAFA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개별 국가의 조세 책임은 회피하면서, 

시민의 의견과 행동도 알고리즘의 틀 안에 종속시키고 있다. 기후변화 역

시 국경과 대륙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존망을 위협하고 있다. 저출생의 

문제 역시 심도를 달리할 뿐, 복지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 OECD 평균 출산율은 1990년도에 1.98에서 2020년에는 1.56이 됐

다(OECD, n.d.). 평균수명의 증가도 공통된 현상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의 문제도, 이들의 사회권 보장의 문제도 복지국가 모두가 동일하

게 마주한 도전이다. 세 가지 도전 모두 일국의 사회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Beck(1999)이 제시하는 새로운 위험(new risks)도 일국을 

벗어나고, 명확한 측정이 어렵고, 누구의 책임인지 역시 모호하다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확히 표현하면, 자국 중심의 이해관계에 근거

한 사회정책은 인류 공공의 이해에 반할 수 있다. 일국을 넘어선 국제 단

위의 사회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 단위 사회정책의 한계를 논의하면, 논점은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시

민권(citizenship)의 재구성으로 옮아갈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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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hall(1950)은 사회권(social rights)을 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시

민(citizenship)이 지닌 보편적 권리로 인정했다. 적어도 20세기 중반까지

는 사회 안에서 특권과 지위를 가리지 않는 동등한 권리로서 사회권을 주장

했다는 측면에서 진보적인 접근이었다. 그렇지만 기술변화, 인구변화, 기후

변화는 시민권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제1장에서도 논의했듯이, 이미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시민권의 개념이 제안된 바가 있다. Earth citizens(Van 

Steenbergen, 1994), netizen(Hauben, 1995), denizen(Groenendijk, 

1996), postnational citizenship(Soysal, 2001)이 그와 같은 예다. 

넷째, 세 가지 변화는 개별적인 접근과 더불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 또한, 제3장에서 언급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필요

하다. 제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가지 변화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

고,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매개하거나 조

절한다. 예를 들어보자. 기후위기의 충격을 기술 발전이 완충하고, 기술 

발전의 충격(AI anxiety)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인구변화는 

인류 문명이 배출하는 탄소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접근은 세 가지 

위기에 대한 정책 조합을 고려할 때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Ronchi(2023)

에 따르면, 자신의 고용이 디지털화와 세계화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

는다고 인식하는 시민들은 녹색 전환 정책보다 유럽연합의 사회보장 정

책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권(2024)의 표현대로, “내일 죽는 

것보다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에게는 더 우선순위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내일의 대재앙에 대한 대비는 오늘의 밥그릇 논리에 밀려버릴 

가능성도 커진다. 그럴수록, 미래를 대비하고 현재를 다듬는, 세 가지 위

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그러한 접근은 

쉽지 않다. European Commisssion(2023)이나 OECD(2024) 등도 복

지국가에 미칠 충격이나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방식 등에 대해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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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을 이제 막 시작한 셈이다. 

그렇다고 유래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한

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추진과 더

불어 안전망 강화를 뉴딜의 세 가지 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디지

털·그린·안전망 강화의 세 영역에서 2025년까지 투여할 예산액까지 제

시하면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Kim(2024.9.30.)은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 각국 정부는 새로운 동기와 

방식, 목표를 가지고 디지털 전환과 생태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내외

적 압력을 받게 되었다. 그중에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라는 공식적

인 정책을 통합하여 중앙정부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한국정부의 사례는 

매우 독특한 경우였다. 만약 2020년 이후 정부가 의식적으로 두 전환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면서 과거의 편향을 교정하고자 했다면, 한국 사회가 

두 전환의 균형 회복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었던 중요한 분기점이기도 

했다.” 그렇지만한국형 뉴딜 사업은 2022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명맥이 끊겼다. 이에 대한 평가도 희소한 상황이다. 

2020년 당시 한국 정부는 인구변화까지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이른바 

기술과 기후를 아우르는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에 관한 방향을 제

시한 셈이다. 더욱이 2020년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

적인 공감대 위에서 새로운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렇지만 

로드맵에 따른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형 뉴딜 자체가 “성장을 위

한 산업구조 개편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김진석, 2020, p.16) 한계

를 품고 있었다는 지적도 귀 기울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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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4c). p.15.

2020년의 실패가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쌍둥이 전환은 지

나치게 디지털 중심으로 편향됐다. Kim(2024.9.28.)이 제시한 국가별 

디지털 및 녹색 전환 진행 현황을 보면(〔그림 8-2〕 참고), 한국은 미국, 

이스라엘 등과 함께 ‘디지털 편향 사회’로 구분됐다. 예일대가 제시한 환

경성과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평균에 크게 미달되었다. 디지털 전

환에는 앞섰지만, 녹색 전환에는 크게 뒤처졌다. 물론, 디지털 전환이 기

후위기 대응에도 유용한 수단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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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발전이 녹색전환과 공진한다고 확신하기도 힘들다. 제7장의 

제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술변화와 기후변화의 상호작용은 동적이고, 

양면적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진보가 불평등을 심화하고 노동시

장을 교란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Thottadi & Singh, 2024 등). 

Kim(2024.9.27.)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① 에너지 사용량 폭증 ② 물

질자원 사용량 증가 ③ 기후 허위 정보 유포 ④ 가상코인 채굴로 인한 생

태적 악영향 ⑤ 디지털 과소비”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한국 사회가 “‘디지

털-생태 성숙사회’를 향해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성숙, 생태적 지

체 사회’로 이탈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삼중전환의 모습이 

균형적이고, 종합적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그림 8-2〕 국가별 디지털-녹색 전환 현황

출처: Kim. (2024.9.28.),.<인공지능 VS 기후(20)> - 디지털 전환, 생태 전환의 미래로 가는 세 가지 
유형. Facebook.

다섯째, 세 가지 위기에 대한 대응은 재분배 정책에 한정될 수 없다. 한

국형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했듯이, 디지털 및 녹색 전환 과정은 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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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는 산업구조조정 및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재분배 정

책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자리 형태, 일자리 미스매치, 대량

실업 및 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전 국민 고용보험이나 상병수당의 도입 등의 접근은 일정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세 가지 위기가 동반하는 변화의 폭은 일부 복지제도의 도입과 

개선 수준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는 이번 보고서의 제목이 제시하는 대

로, 복지국가 재구조화를 요구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성장 방식과 분배·

재부분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의 눈부

신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방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었다. 제6장에서 살

펴본 대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2억 9,210만 톤에서 

2020년 6억 5,620만 톤으로 125% 증가했다.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갉아

먹는 방식의 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경제적 성장의 토대 위에서 

성숙해 온 복지국가도 이제는 토양 자체를 바꿔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더 많은 생산’, ‘더 높은 경제성장률’에서 ‘지구 안에서의 복지’, ‘지속가

능한 복지’, ‘저탄소와 공존하는 복지’로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기술 발전

도 이러한 장기 전망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규율되고 조율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디지털 복지국가’(정세정 외, 2023)의 방향도 녹색전환 및 인구

구조 변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된 3세대 사회적 위험도 이러한 전망 아래 논의

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서는 3세대 사회적 위험으로 ① 글로벌 원격 노

동자의 배제 문제, ② 사이버 사회적 위험, ③ 이주민의 적응과 차별의 문

제, ④ 고립과 외로움, 정신건강의 문제, ⑤ 사회적 자연 재난(unnatural 

disaster), ⑥ ‘기후플레이션’을 제시했다. 이러한 위험들이 실제 얼마나 

미래 개인들의 삶의 질과 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확언하기 힘들

다. 마치 20세기 초반 복지국가 형성기에 돌봄과 근로빈곤의 문제가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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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었듯이 말이다. 다만, 여섯 가지의 위험들이 보

고서가 살펴본 세 가지 메가트렌드가 노정하는 유력한 위험인 것도 사실

이다. 복지국가 재구조화의 과정에서 염두에 둬야 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

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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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states have traditionally responded to old and new 

social risks including poverty, unemployment, and sickness. 

Today, we are facing three megatrends: technological, demo-

graphic, and climate change. Few studies have analyzed how 

these three factors, when combined, will reinforce or alleviate 

current social risks and whether they give rise to another gen-

eration of social risks. 

With these research questions in mind, Chapter Two reviews 

the concept of social risks and Chapter Three examines the 

Korean welfare state’s capacity to respond to the series of so-

cial risks. Chapters Four to Six respectively analyze whether and 

how each individual change influences current social risks and 

contributes to a new generation of social risks. Chapter Seven 

explores how these three changes interact, affect current risks, 

and give rise to third-generation social risks. This study also 

identifies six types of emerging third-generation social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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